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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이 연구는 20 0 6년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

행 된 것입니다.



머 리 말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대단히 비중있는 교수·학습 자료이다. 보

통 교과서를 여러 가지 교재 중 제일 주된 자료라고 하여 교과서 외의 다양한

교재를 인정하기도 하다. 그러나 교과서 진도 나가기 중심의 학습과 교과서에 있

는 내용 중심의 평가가 바로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이런 관계로 교과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적지 않았고, 그 관심에 비례하여

교과서의 부족한 점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비판도 컸다고 하겠다. 정부도 이

런 배경을 반영하여 교과서는 다른 자료와 달리 발행에 정책적으로 관여하여 국

정이나 검인정 교과서를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하고 있는 정책이다. 사회과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 과거

국정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과 교과서에 대

한 많은 쟁론도 있었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쟁론은 그 내용과 외형 체제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교과서의 판형과 색도 및 분량 등 외형 체

제는 많이 개선되어 큰 문제는 없으나, 내용 부문은 사정이 좀 다르다. 시대 변

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추상적인 학문 중심의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여 실제 생활

과 유리되는 등 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삶 자체인 사회 현상을 소재로 하는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관심

과 비판은 다른 어떤 교과보다 더한 편이다. 그 중에서도 역사와 경제 교과서에

대해서는 오류와 편향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쟁론이 심하게 발생했다. 고등학

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여부의 논쟁과 경제 교과서의 반시

장·반기업이라는 시장경제 관련 문제 제기 등 어느 한 가지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주제가 사회과 교과서에는 많이 있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국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와 구성 내용, 교과서를 집

필하는 저자의 교육철학과 학문 세계, 발행 과정상 심의 체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 각계의 교과서관 등 많은 변인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들의 서로 다른 관점이 교과서 논쟁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교

과서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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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과를 중심으로 차기 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에

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차기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교과서는 더

이상 사회적 논쟁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사편찬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연구

원이 참여하여 연구한 이 결과는 차기 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에서 예방 시스

템을 구축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 하였다. 물론 이 연구가 내 놓는 논점과 대안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더더

욱 아니지만 지금까지 교과서 관련 유관 기관이나 학계 등의 여러 의견을 참조

한 것이므로 향후 교과서 개발과 심의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를 맡아 연구를 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과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

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셨던 협의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

보고서가 앞으로 사회과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

기를 기원한다.

2006. 1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곽 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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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교과서 질(質)은 교수·학습과 평가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의 핵심 요인이

다.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를 통해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정부는 교육과정을 고시하면 바로 그 비전에 맞는 질 높은 교과서를

공급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Ⅰ장 서론 에서는 사회과 교과서(역사, 경제)의 현안 쟁점(오류와 편향성

시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본 연구의 내용과 문헌 연

구·전문가 협의라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 연구 목적은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기존의 쟁점을 분석하여 오류와 편향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를 설정하

고, 그 준거에 따라 향후 교과서 개발과 검정시 쟁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질(質)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질적 쟁점과 관련되는 연구 대상으로

는 사회과 여러 영역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한국근현대사와

경제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Ⅱ장 교과서의 구성 요인과 쟁점 에서는 교과서의 기능과 모형, 사회과

교과서의 질적 가치와 쟁점을 설명하였다. 사회과의 학습 모형을 현존 지식의

정확한 이해 방법적 지식의 체득 이론과 현실의 연계를 통한 실용적 학습

정보자료 할용을 통한 사고력 향상으로 설정하고, 바람직한 교과서가 갖추어

야 될 최소 필수 조건은 오류와 편향성이 없는 정확한 내용과 균형된 관점으로

잡고, 나아가서 교수·학습 과정을 안내하고, 내용도 이론과 현실을 연계시켜 학

습의 실용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고력을 길러 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과 교과서의 핵심적인 현안은 내용 오류·시의성 부족·가치이념 편

향성 등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용이 정확하고 관점이 균형된 교과서

가 필요하다. 관점의 균형성은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

성 보장(제31조)과 교육기본법의 이념적 편향성 금지(제6조) 원칙을 준수하면

해결될 사안이다. 이 쟁점은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 간의 가치 우선 문제와

연관되는 데, 학습권을 위하여 교수권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교사의 신념체제보다는 학습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므

로 교과서 저자와 교사의 단일 이념이나 신념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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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 국사교과서의 쟁점과 대안 은 국사교과서의 쟁점 사안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루었다. 역사학은 사실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므로, 역사에서

견해차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데 학계의 연구가

미진하거나, 입론이 탄탄하더라도 주장이 상충하거나, 현재적 관점을 지나치

게 역사에 투영하는 등에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심각하게는 사회적 문제로 비

화되기도 한다. 역사교육은 이러한 갈등을 어린 학생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정선하고 통설을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 이해와 사고력 함양

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러한 국사교육 체계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적지 않았

는데,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상고사 내용과 근래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 것이다. 쟁점 사항은 주로 상고사 문제와 근·현대사 문제

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첫째, 상고사와 고대사 분야에서 재야 사학자들이 1970년대 말부터 조직적

으로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시점에서 쟁점

화되었다. 논점은 강역과 유구한 역사, 한민족의 우월성 등으로 집약된다. 현

재에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둘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주요 쟁점은 자유민주주의의 왜곡,

대한민국의 건국, 자학적 대한민국관, 북한사의 기술, 근현대사의 운동사·투

쟁사 중심 서술, 반미 의도와 친중 성향, 반시장, 반기업 및 반세계화 경향

등이었다. 아울러 역사 교과서 편찬에 역사학자들의 독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역사교육과 역사연구는 교육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소통의 문제이다. 현행 국사 교과서 편찬 절차를 이해하고 토론과 연

구 등을 통해 그 성과를 수렴하고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쟁점 사안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근현대사는 학제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역사 용어, 통계, 인물의 정리 등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갈등을 야기하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역사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쟁론에 휩쓸려 학생이 외면하게 되는 역사

교육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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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 경제교과서의 쟁점과 대안 은 경제교과서의 쟁점 사안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루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초등 사회 교과서, 중학

교 사회 교과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경제 교과서 등

이다. 쟁점은 크게 주제 및 구성의 문제, 내용 전개 및 관점의 문제, 서술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주제 및 구성의 측면에서 교육과정 상의 경제교육의 목표가 불명확

하며, 주요 주제가 누락되거나 부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과의 목표가

민주시민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경제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

둘째, 내용 전개 및 관점의 측면에서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관점이 모

호 또는 편향되어 학습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가령, 세계화를 문제점

위주로 집필하거나, 기업을 탐욕스러운 존재로 보는 등의 문제, 경제적 접근

대신에 이데올로기적 접근 또는 국수주의적 접근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시

장 경제 설명이 부족하거나 기본적인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셋째, 서술 측면에서는 현행 교과서의 서술은 지나치게 이론적인 기술이나

어렵거나 복잡한 정의, 객관성이 결여된 서술, 왜곡된 정형화 경향이 적지 않

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의 목표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체계화하

되 윤리의식의 강조에서 벗어나 합리성과 논리성에 기초하여 경제 원리적 사

고방식을 습득하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교과서 집필에서 가치중립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다양한 이념적 스

펙트럼을 제시하고 실증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규범적인 측면을 언급할 경우

에도 어느 한 편의 견해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제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고 모든 경제행위에는 기회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셋째, 교과서 서술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학자, 경제교육전문가,

현장교사 3자의 공동노력에 의해 집필기준을 마련하고 사후에도 세밀한 교과

서별 점검 과정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 교과서 내용의 전반적 구

조와 계열성, 상호 연관성 측면은 물론 학습요소와 소재의 적합성, 용어, 용

례 사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과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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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면, 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는 표준화, 전문화된 보조 학습 자료를 제

공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합리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각

과정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정합성을 갖는 주제를 구성할 수 있도

록 한다. 새 교육과정이 대강화 경향을 보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

교육 표준안도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의 사후 관리 방안이 강화되어 문제점

이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여과 과정을 갖추어야 한다.

Ⅴ장 사회과 교과서의 질 관리 체제 개선 방안에서는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교과서의 외형체제 조건을 풀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

둘째, 교과서 검정시 검정기준에 오류와 편향성 부문의 배점 비중을 강

화하고 헌법·법률 준수 여부 등 최저 조건만 엄정하게 심의한다.

셋째, 교육과정 해설서에 용어와 개념 오용 및 이념상 편향 가능성이 있는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편찬 기준을 제시한다.

넷째, 심의 과정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심층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연

구위원제를 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강화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학교는 교과서 채택 심의를 광역화하여 다수가 집중 검토한 뒤 질

적인 수준을 판단하여 최우량의 도서만 채택한다.

여섯째, 기간본의 발행사가 교과서를 자체적으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

도록 장기 투자를 하여 우수한 편집 전문인을 상시 고용한다.

일곱째, 한국검정교과서협회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공동으로 교과서 모

니터 체제를 운영한다.

여덟째, 정부는 기간본의 오류와 편향성을 상시 조사하여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내용을 학교에 보내 다음 해 교과서 선택에 반영토록 하고, 오류가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과료를 부과토록 검토한다.

이러한 대안을 시행하는 데에는 언론과 각계 집단 등 사회적 이해관계자들

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문제의 판단 기준은 헌법과 법률

및 교육적 가치에 두고 쟁론의 범위도 학교교육이라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

등의 암묵적인 문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적

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와 발행사 및 교육

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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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 연구 필요성과 목적

교육과정은 미래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 및 가치가 무엇인지를

현재 국민들이 합의한 표준인데,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교과서1)이다. 교육과

정을 구현하는 통로인 교과서는 교사와 학습자에게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 문항 정답의 근거까지 된다. 이런 교과서 중심주의 학교에서는 교과서

가 진리의 표준으로써 교사의 자주성과 전문성까지도 기속(羈束)할 수 있다.

교과서가 중요한 만큼 비판도 많다. 비판의 유형도 교과서 편찬 제도에서부터

외형 체제에 이르기까지, 교육 철학과 현실 교육 문제 인식 및 교과서관에 따라

다양하다.2) 예를 들면 국정·검정·인정·자유 발행제라는 편찬 제도, 학생이 이

해하기 어려운 내용 설명, 추상적인 이론 위주에서 실용적 지식을 담자는 내용

구성의 유형, 교과서와 지도서의 인쇄본의 판형과 색도 및 지질 등 외형 체제 문

제, 그리고 더 중요한 형태의 문제 즉, e-learning 시대에 맞추어 인쇄본을 전자

출판물로 대체하자는 교과서의 존재 양식 문제 등이 주요 질적인 쟁점이다.

교과서 질(質)은 교수·학습과 평가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교사

와 학생은 교과서를 통해 교육과정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

과정을 고시하면 바로 그 비전에 맞는 질 높은 교과서를 공급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3)

1)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이다이다(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 대통령령 제18429호).

2) 우리나라 교과서는 교육 개선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그 발전을 막고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장애물이므로 교과서를 해체하라는 근원적인 비판(매일경제지식부·한숭희, 2000)부터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교과서포럼, 2005)라는 내용 및 출산율 세계 최
저인데 교과서는 아직도 인구 폭발 걱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과 같은 사회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의 비판이 있다. 모두 교과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질
적 수준의 혁신적 향상을 주문하는 것이다.

3) 지식사회에서는 교과서에 박제(剝製)된 지식보다 새로운 지식 창조에 필요한 탐구·사고 중심의
방법론이 더 중요하다. 교과서 중심의 교수·학습은 실용적인 공부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온갖 현상을 그대로 줄 수는 없으며, 대중을 상대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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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교과서는 오류나 편향성을 벗어나 사고(思考)하는 학습을 안내해야

된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 특히 사회과에서는 내용 오류와 관점의 편향 등에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2002년 이후 계속 제기된 고등학교 근·현대사

와 경제 교과서의 내용 오류 및 편향성 논란은 교과서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그리고 사회과 교과서는 변동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해야 하므로 그 방

안을 구체적으로 내 놓아야 된다. 이는 곧 검정 교과서의 검정 과정에 편향

성과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예방하

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것은 2007년 이후 시작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을 앞 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연구 과제이다.

앞으로 연구할 사안은 교과서 질을 결정하는 요인의 순기능을 어떻게 극

대화시킬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 질을 검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논점이고, 교과서 저작 과정에서 정부가 질 관리를 하

기 위하여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가가 두 번째 논점이다.4)

이 연구는 교과서 문제를 사회과로 한정시켜 교과서의 현황(Ⅱ장), 사회과

국사 교과서의 질적 쟁점(Ⅲ장), 사회과 경제 교과서의 질 관리 쟁점(Ⅳ장) 및

사회과 교과서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Ⅴ)에 이어 결론 및 제언(Ⅵ)으로 이

루어진다. 문제 제기는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검정 기준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근거를 두고, 정책 대안은 교과서 검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

측면에서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 내용은 사회과 교과서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사회과 교과서(역사, 경제)의 현안 쟁점(오류와 편

향성 시비)에 대한 문헌연구와 전문가 협의의 두 가지이다〔그림 1〕.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과서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4) 시스템 사고(The Systems Thinking)는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와 같은 말이다. 전략적 사
고나 시스템 사고나 모두 본질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조직을 낱낱이 따로 떼어 놓지 않고 그들이
있는 곳의 환경적인 맥락 속에서 연계시켜 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누구도 홀로 격리
된 채 살아갈 수 없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어떤 존재의 의미와 생존 방식 및 미래 전망을 온전하게 알아보려면 그 존재가 들어 있는 시
스템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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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기존의 쟁점을 분석하여 오류와 편향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를 설정하고, 그 준거에 따라 향후 교과서 개발과 검정

시 쟁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질(質)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연구

대상은 사회과 근현대사와 경제 교과서이다.

연구내용

·사회과 교과서 쟁점 구성
·근현대사, 경제 교과서 현안 분석
·교과서 질 관리 정책 체제 제안

경제교과서 쟁점대안 교과서편찬정책 역사교과서쟁점대안

·경제교과서 쟁점분석
·경제계 여론 분석
·경제교과서 개선 안

·사회과 교과서 가치기준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안

·역사교과서 쟁점 분석
·사회단체 여론 분석
·역사교과서 개선 안

연구방법
문헌 연구 전문가 협의

·사회과 교과서 쟁점 분석

·역사, 경제 교과서 현안
· 연구결과 검증 세미나 개최

〔그림 1〕연구 내용과 방법의 구조도

3 .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o 연구 결과 : 보고서 사회과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제출

o 기대효과

- 사회과 근현대사와 경제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 예방 대책

-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

-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을 통한 교과서의 질(質)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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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과서의 구성 요인과 쟁점

1 . 교과서의 기능과 모형

가 . 교과서의 기능

정부는 학생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지침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이 교육과정을 교수·학습 상황에 구현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다양한 자료 중 주된 자료가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현실적으로 개별 교과의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어 가는 교육 내

용과 방법의 상징체로서, 교육과정(curricu lum )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시켜

놓은 공식적인 자료이다. 교사는 교과서를 해석하여 내용을 재구성하고 방법

을 선택하여, 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한다. 교과서의 교육적 기능은

학습 대상인 실제 세계와 그 세계에 대한 지식 체계를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김정호 외, 1998).

실제 세계

지식 체계

교 과 서

학습자의

인식

이해

해석

정보 설명

교수·학습 과정

[그림 2] 학습 대상·교과서 및 학습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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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계는 자연 환경, 사회 제도와 구조적인 체제 및 문화 전반까지이며,

지식 체계는 현상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명제적 지식이다. 실제 세계는 지

식 체계의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원이고, 지식 체계는 실제 세계를 설

명하는 논리로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실제 세계는 복잡한 현상 자체로서

많은 사실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직접 접근해서는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 우리가 현상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려면 개념이나

이론 등의 지식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 만일 교과서가 사실이나 개념·관점

등을 제시할 때 오류와 편향성을 보인다면 학습자의 현상 인식을 오도할 위

험도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교육이념5)과

국가 교육과정이 규정하는 인간상을 준거로 하여 학습자가 바르게 세계를 인

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과서에 어떤 지식 체계를 제시하는가에 따라 학습자의 세계에 대한 인식

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세계 인식의 창을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학습자를 안

내하기 위해서, 주된 교과서 외의 다양한 학습 자료를 도입하거나, 하나의 교

과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교사가 그 교과서를 개방적으로 해석해 내어야 한

다. 그러나 개방적인 해석도 교과서 내용의 무오류와 관점의 균형성을 전제

로 해야 된다.

나 . 사회과 교과서의 모형

좋은 교과서가 갖추어야 될 필요 가치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정적으

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공적 준거에서 원형을 찾

을 수 있다. 교육부가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검정시 검정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1999)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탐구하는 과정에서 사고

력 향상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중심의 교과서가 그 이념

형이다. 이 모형은 수동적 암기 학습을 유도하는 개념 중심의 내용 요약형

지식 전달이 아닌 창의적 능동적 의미 해석을 안내하는 탐구적 방법론 중심

의 지식 변환(Schraw , 2000)을 지향한다.

5)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
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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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습자가 자의적으로 하는 지식 변환은 경계해야 된다. 사회과는 다

른 어느 교과보다 그러한 개연성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학습자에게 사회

현상의 의미와 인식 방법을 가르치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사회 현상의 의미

는 보는 이의 신념 체제에 따라 달라지고, 교과서 저자와 학생의 이해 방법

이 같지 않다. 사회현상의 의미를 교과서 저자가 독점적으로 해석하여 일방

적으로 전달해 줄 대상이 아니다.

Weinbu rg (1991)는 사료를 이해하는 데 전문적인 역사학자와 고등학교 학

생이 여러 부문에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사학자는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

지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사료에 접근하는 반면, 고등학생들은 사료에 언명된

내용을 문제시 해보는 적극적인 비판적 관점 없이 이해한다는 것이 차이점

이다. 이와 같이 사회과 교과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학습자는 그 배경적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저자의 의도대로만 또는 그 뜻과는 관계없이 자의적

인 해석도 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자신의 신념을 바탕에 두면서도

학생의 수준과 학문적 논리에 맞도록 교과서를 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

이다.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중에는 교과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 사례를 교육혁신위원회(2005)의 제안에서 살펴보면 동 위원회는 산업사회형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교과서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안하였다. 현

재 학교의 문제를 학생의 변화된 욕구를 교육 시스템이 받쳐 주지 못하는 갈등

상황으로 파악한 것이 이 위원회의 관점이었다. 그 결과로 백화점식 교육과정과

교과서 지식을 절대화시키려는 교과서 문화를 들며, 사이버 세대의 니즈(needs)를

파악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뒤집는 교과서상, 중요한 내

용 중심의 교육과정 대강화와 양을 줄인 교과서상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방향을 현 교육 정책과 연결시켜 [그림 3]과 같이 구조화

하고자 한다.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교육 정책의 기조는 지식문화강국실현을

위한 교육혁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6) 교육혁신도 시대정신에 맞는 인적자원을

기르기 위한 수단이고, 탈 산업정보사회의 미래형 인적자원은 기존 지식을 암기

하는 수동적인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사고력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식 창조도 몇 단계를 거쳐야 가능한 일이다.

6) 현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방향은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전 국민의 인적자원 역량강
화/이다.( http://www.moe.go.kr/ 교육부 일반현황 비젼 및 주요정책과제)

- 6 -



우리는 그것을 현존 지식의 정확한 이해 방법적 지식의 체득 이론과 현

실의 연계를 통한 실용적 학습 정보자료 할용을 통한 사고력 향상이라는 가

설적 모형을 상정하고자 한다. 이 가설이 전제로 한다면 바람직한 교과서가 갖추

어야 될 최소 필수 조건은 오류와 편향성이 없는 정확한 내용과 균형된 관점이

다.7) 물론 그것만으로 교과서가 원형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정확성과 균형

성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안내하고, 내용도 이론과 현실을 연계시켜 학

습의 실용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고력을 길러 내는 데 교과서가 기여해야 한다.8) 이것은 결국 기존의 지식 즉

원리를 이해하는 학습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학습을 하는 전제가 된다. 학습

의 결과는 학습자가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하는 데, 교과서 저자와 교사만 사고하

고 학생은 그 결론을 외우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정보자료를 활용하는
사고력 중심의 교과서

지식
창조
학습

인적
자원
형성

지식문화
강국실현

교과서

이론과 현실을 연계한
실용적인 교과서

교육개혁
교수 ·학습 과정을
안내하는 교과서

원리
이해
학습

오류가 없고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

[그림 3] 바람직한 교과서상

7) 오류투성이 · 반시장적 편향된 경제교과서 (2005. 10. 14. KDI 경제교과서 세미나 자료 및 언론
보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그 도서의 저자는 집필 의도를 들어 반론할 수도 있지만,
사실 관계나 개념 설명을 잘못한 경우는 수긍하고 고쳐 나가야 된다.

8) 교과서는 사실 지식을 암기토록 유도하는 도구가 아니라, 다양한 사고력(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비
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수렴적 사고, 전략적 사고, 심미적 사고, 시스템 사고 등을 기르는 탐구 자
료가 되어야 한다. 이는 곧 단순 지식의 전달보다 정보수집·자료해석·결론도출 등 자기 주도적 학
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과서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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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고시될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진도 교육과정이 지향

하는 교수·학습의 강조점인 과학적 탐구와 고등 사고력에 더하여 개방적 관

점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교과서 모형을 상정하였

다. 즉 사회과는 전통적인 주요 학습 모형인 과학적 탐구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학습자는 탐구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학습 방법을 학습하여 탐구자로서의 능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

다. 탐구 과정에서 현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문제의 대안을 창의적으로

찾아가는 고등 사고력을 기르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현대 개

방 사회에서 고등사고력을 발휘하여 사회 현상을 탐구하려면 개방적인 관점

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국제 개방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이

해하고 지역과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가 더 쉽다. 물론 이러

한 개방적인 관점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수·학습 모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균형성을 바탕으

로 실용성을 띈 교과서가 필요하다. 오류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실

을 연계시켜 학습의 실용성을 높이며, 편향성을 벗어난 균형잡힌 교과서를

전제로 할 때 과학적 탐구와 고등사고력 및 개방적 관점을 기대할 수 있다.

2 . 교과서의 구성 요인

교과서의 구성 요인은 <표 Ⅱ -1>과 같이 외형 체제, 내용 구성, 편찬 제도,

활용 방식, 존재 양식 등 인데, 교육 철학과 현실 교육 문제 인식 및 교과서관에

따라 요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다.

외형 체제는 교과서의 존재 양식과 외적 조건의 두 가지로 나뉜다. 교과서

의 존재 양식은 시대 상황에 맞추되 서책형만 교과서로 인정하지 말고 다양

한 보조 자료까지도 교과서 격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단 어

느 경우이든지 교과서 존재 양식은 교육 효과를 제일 가치로 삼아 실용적인

형태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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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 1> 교과서의 쟁점

영역 내용 기대 가치1 )

외형 체제
- 제작 사항 : 판형·쪽수·색도·지질 등
- 편집 구성 : 차례

o 가독성
o 심미성
o 경제성

내용 구성

o 기본 컨셉 : 지식의 요약 전달형, 지식 탐구과정형
o 내용 요소 선정 :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상세화
o 단원 구성 체제

- 단원명 : 교육과정의 재구성(주제명, 내용 통합 등)
- 도입
- 본문 설명 : 사실 관계, 개념정의, 문장 진술 등
- 학습 활동 자료 : 읽기자료, 탐구자료
- 사진·삽화 자료
- 단원 정리

o 체계성
o 균형성
o 준칙성
o 정확성
o 실용성

편찬 제도

o 체제 변경 :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
o 검정 제도

- 기준 : 최저 · 최고
- 대상 : 교과서 · 지도서 · 보조 자료
- 주기 : 부정기 · 정기
- 판정 : 절대평가 · 상대평가(합격 종 수 사전 결정)
- 채택 : 학교 단위 · 시군 단위

o 효과성
o 공정성
o 효율성

활용 방식
o 교과서 중심 교육 : 교과서를 유일한 교재로 활용
o 교육과정 중심 교육 : 교과서를 다양한 자료 중 주된
자료로 사용

o 효과성

존재 양식
o 전통적 양식 : 서책
o 현대적 양식 : 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o 시의성
o 효과성
o 실용성

서책형의 외적 조건은 판형, 쪽 수, 지질, 색도, 편집 배열, 편집 디자인(디

자인 설계 및 레이아웃, 활자그래픽, 사진·그림)인데, 가독성과 심미성 및 경

제성을 가치 기준으로 삼는다. 이 체제는 원칙적으로 저자와 편집자의 자유

재량이지만 현행 교과서 개발 시에 판형과 쪽 수 및 색도는 정부가 지정하

고9), 디자인과 사진 등은 저작자의 자율에 맡겼다. 이 부문의 쟁점은 외형

체제의 획일화를 초래하기 쉬운 지정 조건의 타당성과 편집 디자인의 교육적

의의이다.

9) 예를 들면 현행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검정 조건은 4×6배판, 300쪽, 4도 이내
이다.(교육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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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가 이러한 외형의 조건을 제한하는 이유는 교과서 예산과 학습자

의 특성 정도를 고려한 것이므로 무조건 비판을 하기 보다는 일단 받아드려

야 할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 쟁점은 저작자가 선택할 수 있

는 디자인이다. 디자인 설계가 학습 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되었는가, 사

진·삽화가 학습 자료 기능을 하는가 등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

에서 검토해 볼 쟁점이다.

윤광원(2002)은 좋은 교과서 만들기, 그 정답은 없나 10)라는 문제를 제기하

며 우리의 교과서는 내용 구성과 내적 체제면에서 근간에 엄청난 변화를 보

여 왔지만, 유독 외적 구성면(지질, 색도, 판형, 편집 디자인 등)에서는 체계

적인 연구가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편집자를 제외한 여타 분야에서는 전문

가조차 양성되어 있지 않아 교과서의 외적인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

이 사실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내용 체제와 외적 체제는 각기 다른 전문

성을 요하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즉 주로 책자 형식의 인쇄물을, 그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시각적

으로 배치하고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편집 디자인(Editorial Design)이라 일

컫는다. 책의 내용을 기획하고 글을 다듬는 것은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 편집

(Copy Editing)의 영역이고, 그 내용에 어떠한 옷을 입히는가는 외적 체제에

해당되는 시각 편집(Art Editin g)이다. 시각 편집은 곧 편집 디자인과 통한다.

편집 작업은 내용 전달의 수단이라고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외적인 마무리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과서 집필자가 아무리 내용을 잘 선정, 조직하고 조리 있게 서

술했다 하더라도 이 외적 뒤처리(편집 디자인)가 소홀하면 그 전달 효과가

저하되고, 전달 효과가 저하되면 매력이 없고 주의를 끌 수 없는 교과서가

되어 학습에 부적절한 도서가 되고 만다. 따라서, 교과서의 연구, 개발에 참

여하는 사람은 내용적인 면과 아울러 외적 체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교과서를 개발할 때 요소 선정, 구성, 조직, 배열 등의

내용 측면도 중요하지만, 편집 디자인(지질, 여백, 활자, 색도, 사진, 삽화 등)

의 외형적 측면에도 좀 더 많은 연구와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좋은 교과

서를 만들기 위한 명쾌한 답이 될 것이다.

10) 윤광원(2002), 좋은 교과서 만들기, 그 정답은 없나 , 교과서연구 제39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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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성은 내용 자체(con tent)와 구성 체제 및 전개 방식의 세 부문으로

나뉘는데, 국가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11) 이 부문은 내용과 내용의

관계라는 거시적인 구성 체제와 내용 자체의 설명이라는 미시적인 사안까지 교과

서 질을 결정하는 중핵이다. 전제 단원 간, 단원 내의 세부 요소 간 논리적 체계

성이 있어야 구조적인 학습이 된다. 내용 요소를 설명하는 관점은 이념이나 이론

상 편향되지 않는 균형성을 유지하고 오류없이 학문적으로 정확해야 하고, 특히

사회과는 제반 규범에 어긋나지 말아야 된다. 같은 내용 요소를 가지고도 다른

저자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 내용인데 분

과 학문의 전수형인가 통합적 탐구형인가 등 사회과에는 쟁점이 많다.

전개 방식은 바로 교수·학습 방법을 말한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체계

적으로 구성하더라도 의미 있는 수업 방법을 안내하지 못한다면 교과서의 질

적 수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다. 여기에 더하여 교과서 내용은 학생들이

읽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해 진다.

그런데 사회과에는 내용 자체의 어려움보다도 사용하는 개념과 문장 표현 구

조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 한 가지 사례로 전광진(2001)은 한자

어를 한글로만 표기된 교과서의 내용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제

6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공통사회(한국지리) 교과서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였다.12)

육지가 침강하거나 해수면이 상승한 지역에는 파랑의 침식을 받아 해안선

이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주·석호·해식애·파식대·해식동

등과 같은 지형이 형성된다.

이 문장은 설명문이 아니라, 추상화 또는 각종 부호로 점철된 수학 문제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현기증을 느끼게 한다. "사주·석호·해식애·파식대·해식동"같

이 적어 놓은 것을 읽을 줄 모르는 고등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교사가

한자(漢字)의 뜻을 들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 뜻을 어렴풋이나

마 짐작할 수 있는 학생은 극히 드물 것이다.

11) 예를 들면 현행 교과서의 내용 구성 조건은 창의력과 사고력 및 탐구력 향상, 교수·학습 과정
의 개선에 기여,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의 편리성 등이었다.(교육부, 1999)

12) 전광진(2001), 교과서의 '표현·표기', 무엇이 문제인가? , 교과서연구 제 37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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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과서의 현실이 이러할진대(사실, 이 문제는 7차 교육과정이 끝날 때

까지 상당 기간은 개선될 소지가 전혀 없음), 학생들의 학력이 갈수록 저하되

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사진·삽화13)도 장식용이 아니라 학습 자료 기능을 어느 정도 하는 지에

따라 질적 수준을 가늠할 요인이 되지만, 사회과 교과서에 싣는 사진·삽화

는 사회현상의 변동성 때문에 학습에 사용하기 그 이전부터 또는 학습하는

시기에서 볼 때 이미 늦은 자료가 되기 쉬운 속성을 가졌다(Patton, 1980).

이 자료도 본문 내용과 같이 인지적 학습 과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

다. San dler (1980)는 학습자가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서도 정보 수집 자료

체계적 분류 일반적인 경향성 찾기 결과 추론 고차적 수준의 예

측·전망과 같은 인지적 과정(m ental process)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학습

이 된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편찬 제도는 국정과 검인정 및 자유발행 중 어느 쪽인가로서 교육 취지에 얼

마나 맞는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가(효과성), 적은 비용으로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며(효율성) 검인정 교과서는 시장 진입과 채택상 공정성을 유

지해야 된다.

우리 교과서 사회적 쟁점은 바로 틀린 내용과 편향적 시각으로 인한 오개

념 형성 가능성14)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엄정한 심의 과정을 통해

교과서의 자격을 검증해 주어야 된다. 특히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

서를 개편할 때는 무엇보다도 질 관리의 초점을 최소한의 조건인 오류 방지

와 시의성 유지 및 편향성 방지에 두어야 한다.15)

13) 사진과 삽화는 문장 형식의 내용과 학습 의미가 다르다. 문장은 독자가 필자의 뜻을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많지만, 사진과 삽화는 보는 이가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판단해 버
리기 쉽다. 그만큼 의미 해석의 주관성이 강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사회과 교과서에 노동 문
제를 설명할 때 파업하는 무리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나 노사 협력을 통
해 무파업 무쟁의를 선언하는 모습 중 어느 것을 싣는 가에 따라 학생들의 노사관계 인식 체계
가 달라질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교과서의 사진과 삽화는 본문의 설명 문장
보다 더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심의를 할 때 자료의 심미성보다 교육적 의미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판정에 반영해야 된다.

14) 사회과의 오개념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오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
어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자유로 인식하는가 평등으로 보는 가에 따라 정치적 판단이
달라진다. 현안 쟁점인 경제 교과서의 시장·기업관 논쟁이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대북관련 쟁점이 그러하다.

15) 지식 창조 과정도 현존 지식의 정확한 이해 방법적 지식의 체득 이론과 현실의
연계를 통한 실용적 학습 정보자료 할용을 통한 사고력 향상이라는 모형으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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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오류와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회과 교과서는 검·인정 심의

회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규제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교

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의 판결(1992. 11. 12. 선고 89헌마88)을 통해

교과서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인정하고, 국가는 국정제나 검·인정제를 결정

할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여, 국정제의 헌법 일치를 인정한 판례가 그 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교과서는 심신이 미숙한 학생으로 하여금 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일정수준의 유지와 아울러 학생의 지능이나 연령에

상응하는 교육적 배려가 불가피하며 학생들의 수학권의 내실있는 보장, 교육

내용의 객관성·전문성·적정성의 유지, 공교육에 대한 기준설정과 운영에 대

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국가는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어떠

한 형태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여의 방법의 하나로서 검·인정제도

외에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현행 교과서 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에

입각해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국가는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

로 교육정책을 입안, 연구, 시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할 때 그 범위는 단

순히 교육의 외적 제조건의 정비·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권의 보호

와 사회공공의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내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의회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그 기준은 국회가 법률의 형태로 제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헌법적

근거는 제31조 제2항·제4항·제6항 및 제3조 제2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국가에서 교사의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아울러 교육의 자

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은 마땅히 추구하여

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국가가 교과서에 대한 편찬권

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국정교과서 발행권은 학년과 학과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며 그것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출전 : 헌법재판소 판례 -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활용 방식은 교사의 재량이지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과

서의 존재 양식은 시대 상황에 맞추되 교육 효과를 제일 가치로 삼아 실용적인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

간다. 이 모형을 전제로 한다면 바람직한 교과서가 갖추어야 될 최소 필수 조건은 오류
와 편향성이 없는 정확한 내용과 균형된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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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교과서의 질은 다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데, 현재 교과서의 검정화

전면 확대, 오류와 편향성, 시의성이 떨어지는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추상적

인 이론, 외형 체제의 낮은 수준, 서책 중심의 존재 양식 문제 등이 교과서의 쟁점

이다. 이 모든 현안도 교과서가 담아내는 내용의 질적 수준 문제로 돌아간다.16)

이와 같이 교과서의 질은 다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교과서의 검

정화 전면 확대, 오류와 편향성, 시의성이 떨어지는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추상적인 이론, 외형 체제의 낮은 수준, 서책 중심의 존재 양식 문제

등이 교과서의 쟁점이다. 이 모든 현안도 교과서가 담아내는 내용의 질적 수

준 문제로 돌아간다. 미국도 교과서 문제가 많은데,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평

범하며 질이 대단히 떨어지고, 교사들이 교과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문제

점을 든다.17) 그 이유는 많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부는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를 가르치기도 한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과서로부터 벗

어나 스스로 수업내용을 계획하고 자료를 모으는 것은 크나큰 모험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교사들의 시간 부족과 재정적 지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교과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지만 언제든지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안이다.

16) 학습의 기본 방향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특히 경제가 변동하면 사회뿐만 아니라 교육도 변하게
된다. 지식사회의 시민은 산업사회의 노동자와는 달리 단편적인 지식을 대량 암기하는 것보다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 배경과 진위(眞僞)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
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즉 지식경제사회의 시민은 문제해결기능,
고객의 니즈(needs)를 선도하는 솔류션(solution) 상품 공급 기능, 문제인식 및 해결 중심의 기업
가 정신 등이 필요하다.(Coulby, 2000) 앞으로 지식사회의 생산자로서 지식인은 산업사회의 지
식인과 즉 이제는 학생들도 지식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 생산자가 되도록 발전해야 (장대환,
2004), 비로소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교과서 상황은 어
떠한가? 외형의 성장에 비해 내용의 질적인 문제는 없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교과서 발전의 최저
조건이다.

17) 교육부 해외교육동향( http://libra ry.moe .go.kr/ )에 실린 이재원(미국 시카고교육
원)의 미국-시카고-교과서채택 (작성일 : 2005/09/06) 자료에서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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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회과 교과서의 쟁점

교과서는 계속 진화된다. 앞에서 본 교과서 구성 요인 중 외형 체제는 교

과서 개편 시 예산과 기술만 뒷받침 되면 모두 개선될 것이고18), 발행 제도

는 검정 확대로 나아갈 것이며, 신문과 영상물 등 다양한 학습 자료가 있으

므로 교과서만 사용하는 종전의 폐쇄적 수업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나라 교과서는 교육 개선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그 발전을

막고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장애물이므로 교과서를 해체하라 (매일경제지식

부·한숭희, 2000)라는 급진적인 비판을 사회과와 다른 교과의 교과서에 그대

로 적용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회과 교과서의 핵심적인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 내용 오류·

시의성 부족·가치이념 편향성 등의 문제는 교과서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쉬운 사안이다.19) 이 문제는 모두 사회과이기 때문에 발생되거나

더 심해지는 것이다. 특히 사회현상을 소재로 하는 사회과 교과서의 오류나

편향성은 가치판단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의사결정과 국가 정통성

및 사회 통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교과서포럼, 2005)라는 이

념적인 내용, 출산율 세계 최저인데 교과서는 아직도 인구 폭발 걱정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5)과 같이 사회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에 이르기 까

지 다차원의 비판이 있다. 모두 교과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질적 수

준의 혁신적 향상을 주문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과서 문제를 언론이 보도할 때 주로 내놓은 비평이 틀리고 시대

에 뒤떨어지며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사회과 교과서

는 오류와 편향성 문제로 사회적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8) 미국 교과서의 외형 체제가 우리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여제로 한 권의 책을 몇
년간 계속 대를 이러가며 반복 사용하는 미국과 한 번만 사용하고 나면 버리고 마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외형 체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19) 오류투성이·반시장적 편향된 경제교과서 (2005. 10. 14. KDI 경제교과서 세미나 자료
및 언론 보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그 도서의 저자는 집필 의도를 들어 반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관계나 개념 설명을 잘못한 경우는 수긍하고 고쳐 나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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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교과서의 정확성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진리의 표준을 가르치는 자료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

이 없어야 된다. 발행사는 교과서 개발시 오류 사항을 점검하여 바로 잡고,

교과서 심의 과정에서도 오류는 수정하도록 지시하며, 사용 중에도 계속 오

류를 찾아 수정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오류가 여전히 교과서

에 들어 있다.

한국검정교과서협회의 자료를 보면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수정을 거친 책

이 전체 교과서의 량이 72.8%(2003년) 72.4 %(2004년) 61.9%(2005년)으

로 재판(再版)을 거듭할수록 오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

반적인 예상과 달리 여전히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김만곤, 2006).

<표 Ⅱ - 2> 최근 3년 간의 교과서 수정·보완 원인

연도 학교급 총책수 무수정책수 수정책수
수정 보완 원인(건수)

총수정 보
완건수내용 표

기 오류
보완(법령,
통계 등)

기타(띄어
쓰기 등)

2003

중 353 96 257 3,681 1,366 915 5,962

고 480 76 404 10,207 4,480 5,767 20,454

소계 833 172 661 13,888 5,846 6,682 26,416

2004

중 362 100 262 2,132 2,893 1,506 6,531

고 542 101 441 4,635 5,080 4,055 13,779

소계 904 201 703 6,767 7,982 5,561 20,310

2005

중 362 138 224 1,151 968 385 2,504

고 542 168 374 2,607 2,776 2,037 7,420

소계 904 306 598 3,758 3,744 2,422 9,924

총계

중 1,077 334 743 6,964 5,227 2,806 14,997

고 1,564 345 1,219 17,449 12,345 11,859 41,653

소계 2,641 679 1,962 24,413 17,572 14,665 56,650

출처 : 한국검정교과서협회, 김만곤 외(2006)에서 재인용

최근 3년 간 시행되었던 수정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을 살펴보면 아직도

내용 표기 기타 오류로 인한 수정 사항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많

은 내용을 해마다 수정·보완하여도 그렇게 해야 될 오류 사항은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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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나오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정부가 검정 심의를 하는 과정

에서 오류를 모두 발견하지 못하여서인가, 아니면 저자가 집필을 할 때나 기

간본을 검토할 때 정밀하지 못하여서인가? 다만 내용과 표기 오류 수가 2003

년 13,888건에서 2004년 6,767건으로 다시 2005년에는 3,758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은 교과서 발행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 교과서 오류는 어떤 것이며, 왜 그렇게 발생할까? 교과서는 분명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할 터인데 어떻게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가? 미국출판인협회의 학교분과위원회(Association of Am erican Publishers

School Division)는 홈페이지에 탑재한 교과서와 교과서 채택에 대한 질의응

답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오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20)

FA Q s Ab out Textb ooks and Textb ook A doption

o 오류는 어떻게 생기는가(H ow do errors occur?)

o 교과서는 전문가가 쓰는데 사실적인 오류가 어찌 발생하는가

(Textbooks are sup p osed to be w ritten by exp erts. H ow do factu al

errors occur?

o 오류를 어떻게 고치면 되는가(H ow are errors corrected ?)

o 왜 오류를 고치지 않는가(Why aren ' t errors corrected ?)

o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빨리 안 되는가(Why aren' t corrections m ad e

m ore quickly?)

o 누가 교과서를 쓰는가(Who w rites textbooks anyw ay?)

o 교과서의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가(Wh o d etermin es the conten t of

textbooks?)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교과서에 틀린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

는 사안을 모아 보면 보통 어문 오류, 사실 오류, 해석 오류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형인 문법상 오류(sp ellin g, gramm atical, typ ograp hical, or oth er

such errors)에는 글자 오류(틀렸거나 빠진 경우)와 문장 오류(비문, 장문, 복

문 , 번역투 등)가 있다. 교정을 꼼꼼하게 보면 대부분 바로잡을 수 있는 오

20) 미국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가 교과서 오류로 제시한 사례임
http://www.publishers.org/SchoolDiv/textBooks/textBk_03_FAQs.htm#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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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이지만 실제 책 속에는 이런 오류가 많다. 저자와 편집자는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니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오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문법상

오류라도 그리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둘째 유형은 사실 관계의 오류(factu al errors)이다. 저자가 교과서의 내용으

로 쓸 사실 관계는 하나 하나 출처와 전거를 찾아 그 진위를 확인한다면 얼

마든지 막을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이 사실 관계의 오류이다.

사실 관계 오류도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종류가 많다. 지도와 통계 자료

부터 신문을 활용하는 학습 자료(N IE), 법규, 인명, 연표 등 교과서에 들어있

는 내용 자체가 모두 사실에 대한 것이고, 그 모든 자료에 오류 가능성이 있

다. 물론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나 법령집에 등재된 법규 내용, 또는 오랫동안

사용하며 검증해 왔던 지도나 연표 등 1차 자료 자체도 잘못 될 수는 있다.

그러나 1차 자료의 진위는 교과서 저자가 검증할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그

것을 인용한 2차 자료를 다시 인용하는 경우나, 1차 자료를 가공하여 재구성

하는 사례에는 편집이나 내용 이해 과정에서 저자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는 점이다. 저자가 준비한 자료를 편집자가 출처부터 내용 요소 및 해설까지

꼼꼼하게 되풀이 검증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편집자도 전문 분

야가 다를 수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저자가 써 낸 것을 다시 확인하기

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류를 막기가 어렵다고 한다. 교과

서 편찬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다.

셋째 유형은 자료 해석의 오류(interpretation of facts, a m ajor sou rce of

rep orted "errors")이다. 교과서에는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이를 해석하는 과

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어떤 자료를 선정하여 교과서에 제시하

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는 일단 저자의 자율권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

다. 그런데 교과서 저자를 포함한 사람마다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나

이론 및 상황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 해석 오류는 사실상 오류라기보다

는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해석은

다른 쪽의 해석을 틀렸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틀렸는지를 떠나 일단

오류 부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하여 발행사는 집필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러 단계의 집중 검토 과정을 거친다. 더구나 교과서는

처음부터 집필 자체를 교과와 관련되는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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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아무리 전문가라 하여도 그리고 아무리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

고 하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오류의 완벽한 교과서를 내 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저자만이 아니라 편집자, 사진 삽화가 검토

자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협동 작업을 하지만, 책을 발행하고 나면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책을 발행한 뒤 그러한 오류를 얼마나 빨리

찾아 수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류를 찾기 위한 방법을 발행사는 다

각도로 모색하는데, 자체 편집진만이 아니라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

및 사회 각계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의도적으로 오류를 찾아

내게 할 수도 있다.

발행자는 오류를 찾으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는 수정을 왜 빨리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교과서라는 것이 다른 도서,

예를 들면 잡지나 소설 같은 책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일반 서적은 오류 여부를 컴퓨터를 통해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지만

교과서는 내용의 타당성을 사람이 정밀하게 검토해야 오류를 찾을 수 있는

책이다.

예를 들어 지구는 평면이다.("The earth is flat .")라는 교과서의 문장을 컴

퓨터 프로그램이 입력하면 문장 구성상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

단한다. 그러므로 전문가가 문장의 문법이 아니라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

증해야 한다. 또 교과서는 다른 책과 다른 배경 조건을 갖고 있다. 교과서에

는 학교의 학사력과 검정 주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같이 대여제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새로운 판을 찍어낼 수 없

다는 이유도 있다. 그러므로 정오표를 배부하여 오류를 수정토록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여제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매년 새로운 책을 발행

해야 하기 때문에 오류는 바로 매년 수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과서 오류는 언제나 되풀이 되는 현상이다. 앞으로 2007년도부

터 시작될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오류 방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정부와 발행 시장 모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

편찬이 국정이든 검정이든 관계없이 저자와 편집자만이 아니라 심의위원을

포함한 제3의 전문가들이 오류 방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질 관리

체제의 가장 중요한 소임이 바로 오류 없는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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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오류는 양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사회 교

과서 300쪽 중 오류가 3쪽 정도만 나왔다면 이는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

면 이 교과서는 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는

가? 단 한 곳의 오류라도 이를 배우는 전국의 학생 수와 그들이 한창 사회에

대한 지식과 관념을 형성해 가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과서 오류

는 수적 다소(多少)를 가지고 문제성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상인(2005, p . 21)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비평하는 심포지

엄에서 발표한 광복과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이라는 논문을 통해 교과서 오

류와 이념적 편향의 배경을 두 가지 요인의 상호 인과관계에서 찾았다. 즉

사실의 오류와 이념적 편향은 상호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사실적 오류 때문에 이념적 편향이 나타나고 이념적 편향 때문에 사실의

오류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결론지었다. 오류가 있는 내용은 편향되기 쉽

고, 편향된 부문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나 . 관점의 균형성2 1)

교과서가 균형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사

회현상에는 사실관계와 가치체계가 있다. 사실관계는 진위(眞僞)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보통교육과

정에서 특정 이념을 선전하거나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등 가치 편향적이어서

는 안 된다. 어느 편이든 특정 가치를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이념적 강요일 뿐이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헌법 31조)과 이념적 편향성

금지(교육기본법 6조)2 2 )

원칙은 사회과 교육에 꼭 맞는 규정이다. 교육과정은

이 법규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교과서 차원에서 시비가 많다. 이 쟁점은 교

과서 검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지만, 교육과정 자체도 편

향성의 단초를 두지 않도록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21) 여기에서는 균형성은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뜻으
로 사용하기로 한다.

22)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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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도 ①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

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였지만,

학교에서는 교과서와 교수학습 자료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편향성 여부

를 놓고 다투기도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중립성이 먼저인가, 아니면 교육의

자주성이 우선인가? 이것은 학습권을 위하여 교수권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교사의 신념체제보다는 학습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정의이다.23) 그러므로 교과서 저자와 교사의 단일 이념이나 신념체제가 아니

라 다양한 관점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검정 교과서의 취지를 본다면 책 간의 다양성만이 아니라 책 내의 다양성

도 매우 중요한 질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검정 교과서가 아무리 많아도 각

학생들은 그 중 어느 한 책을 배우게 된다. 물론 가르치는 교사는 여러 책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가르칠 내용을 조정하겠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다

양성은 국정 교과서 발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거로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김육훈(2004)은 역사 해석의 다양성 확보를 이유로 국정 교과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24)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계속되어 온 국정 국사

교과서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그런데 교과서의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그리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같은 제목의 교과서가 국정제의 한 종(單一種)에서 검정제의 다종(多種)으로

바뀌기만 하면 획일적인 교과서가 다양한 교과서로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교과서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국사 교과서에서 논란이 되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보자. A책

은 보수 이념을 반영하고 B책은 진보 이념을 반영하는데, 각각 이를 선택한

학교가 다르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A책을 배우는 학생들은 보수적인 관점으

로만 이해할 것이고, B책을 배운 학생들은 진보적인 사관만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느 교과서를 배우는가에 따라 역사 해석이 달라진다면 교육의 보편

성 문제가 생긴다. 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 가치관과 의식을 키우는 것이 공

교육의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소명이기 때문이다.

23) 교육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안 되지만, 정치도 교육에 이념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

24) 김육훈, 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국사 교육 발전 강화 방안 도산아카데미연구원·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주최 도산정책토론회,《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문(2004.12.9. 흥사단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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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편향된 내용이 그대로 교과서에 담기고 또 검정 과정을 통과

한다고 가정하면 이 교과서를 선택하여 공부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우리 역사

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만약 교사가 다른 책을 비교하여 부족한 부문을 채워

준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쪽으로 편향된 역사만 배우게

된다. 그래서 교과서의 다양성은 책과 책 사이의 다양성만이 아니라 한 책

안에서도 다양성을 유지해야 된다.

내용의 보편 타당성 조건도 학계가 어느 정도 합의한 통설을 따르면 문제

가 없는 것이다. 교과서 저자가 개인의 신념을 앞세우게 되면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한 논쟁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이 학생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많다.

초중등학교 학생은 종교적 중립과 정치적 비관여 등의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성장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중립성과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

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과 교과서에는 이념 공방이 많다.

이념 문제의 논쟁 사례는 경제'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집중되었다. 경

제 교과서는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및 경제계(전경련, 대한상의, 한국

은행)는 2005년도 현행 경제 교과서가 반시장·반기업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부에 400여 곳의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 비판 사안

은 경제 교과서에 개념 오류 또는 부정확한 서술, 부적절한 통계나 사례 제

시, 복잡한 경제 현상의 과도한 단순화, 편향적 시각 또는 비주류적 해석, 시

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줄 우려, 주관적 훈계·윤리적 내용 등이 있다

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병주 외 (1997).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대한상공회의소 (2003. 10.) : 경제 교과서 개선을 위한 종합 건의서.

교과서포럼(2005. 4.) : 중·고등학교 〈경제〉관련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 김승욱,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경제이론 교육의 문제점

- 이영훈,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그려진 한국경제의 모습

교과서포럼 편 (2006), 경제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두레시대.

한국선진화포럼 제3차 원례발표회 (2005.12.), 국민경제의식과 경제교육

- 권남훈,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경제학회 포럼 (2006. 6. 13.), 중고교 경제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12. 1.), 학교 경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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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경제계(상공회의소와 전경련과 같은 기업 연합단체)와 주류 경제학

중심의 학계 등이 참여한 이 경제 교과서 논쟁은 시장의 기능과 기업의 본질

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 교과서가 반시장·반기업적인 내용을 실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

미지를 형성한다고 비판하는 경제계와 주류 경제학계의 논리이다. 이들의 주

장은 시장은 자생적인 조절 능력이 있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용을 증대시키고 세

금을 내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므로 경제 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와 자유기업의 장점을 강조해

야 경제의식이 바로 형성된다는 이 논리에 대해, 현행 경제 교과서가 친시

장·친기업을 너무 강조하여 오히려 시장과 기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

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고 역으로 비판한다. 이 논쟁은 경제 교과서가 바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관 자체와 현실적인 기업 인식에 따라 판

단할 일이다.25)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문제도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이 얼마나

심각하며, 그것이 학교 교과서에까지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명희, 2006; 구난희, 2006) 이 파동은 2003년과 2004년도에 동 교과서 중

어느 한 발행사의 책이 남·북한 관계를 친북 성향으로 설명하였다고 보수

언론과 국회의 야당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 문제는 교

과서 내용으로 시작되어 우리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 상황에 대

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사학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학문적 논쟁으로 까지 발전되었다.

사실 이러한 이념의 편향성 문제는 교과서 저자가 사전에 유의하면 얼마

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아직 비판적 판단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초·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교과서의 저자라면 당연히 설익은 이념이나 좁

은 소견에 사로잡혀 주관적 역사해석에 흘러서는 안 되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설을 달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사람

25) 이 부문은 오류와 편향성을 모두 논점으로 삼는다. 교과서가 기업의 속성을 이윤추구
가 아닌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오개념 시비가 된다. 이 시비는
양쪽 모두에게 편향성 문제로 이어진다. 사회적 책임을 앞세우면 시장 경제 자유 기업
의 본래 목적(이윤)을 놓치기 쉽고, 이를 강조하면 기업의 책임과 윤리 경영을 배척하
기 쉽다. 어느 경우도 오개념에서 비롯되는 편향성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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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을 함께 실어줘야 할 것 (이대근, 2005)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과서

저자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고자 교과서를 집필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할까? 논쟁을 제기하는 사회적 배경만으로 넘

길 것이 아니라 교과서 집필자와 학교 환경의 내부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표 Ⅱ-3>과 같이 교과서 발행과 사용, 저자와 학습자, 저자

와 사회 일반 및 관련 학계 간의 차이(lag)에 있다(김정호, 2006).

우선 발행과 사용사이의 시간적 격차는 사회과 교과서의 시의성을 낮추는

원인이다. 이 격차는 매년 교과서를 수정보완하고 일상 수업을 할 때 새로운

자료를 참조하면 해결된다.26) 오류와 편향의 본질적인 교과서 문제는 이해

관계자들의 신념적 격차에 그 근원이 있다. 세계관과 인간관 및 역사관을 둘

러싼 개념 체계는 개개인에게 신념 체제로 자리 잡아서 일상적인 사고와 행

태 방식을 결정한다.

그런데 신념 체제(p ersp ective)는 정·오(正誤)나 우·열(優劣) 및 호·오(好

惡)를 가리기 어려운 사안이다.27) 누구든지 자신의 신념 체제를 갖는 것은 자

유이지만 교과서에 싣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교과서는 아직 미성숙한 학생

에게 사유 체계를 가르치는 전형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저자와 학습자, 저

자와 사회 일반 사이에 있는 이러한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교과서를 개발하

거나, 또 저자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교과서를 비평하는 것도 모두 문제이다.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한 체제는 이와 같은 격차를 줄이는 정책 방안을 찾는

것이다.

26) 통계는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 is .nso.go.kr/ )을 이용하면 매년 새로
운 자료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업은 개별 발행사가 별도로 하기 보다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나 검정교과서협회가 교과서에 나오는 통계자료를 모두 모아
D/B로 만들어 놓고 해마다 수정본을 만들어 발행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27) 교과서의 이념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은 열린 사회형이지만, 서로 반대되는 신념 체
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는 닫힌 사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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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 3> 교과서 쟁점의 배경

유형 설명

시간적
격차

time lag

교과서를 발행하는 년도와 학생이 사용하는 년도 사이에 나타나는 시점
차가 자료의 시사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저작시에 중요했던 사회적 쟁점이
나 최신이었던 자료(통계, 사례, 기사, 사진 등)도 사용시점에서 보면 시대
에 뒤떨어진 낡은 자료가 되기 쉽다. 시점 차를 매우는 방법은 매년 수정
보완을 하는 것인데, 특히 통계와 사례 자료는 시사성 여부를 매년 조사해
야 된다.

신념적
격차

perspective
lag

교과서 저자가 자신의 사상과 가치 전제 등 신념 체제를 교과서에 반영
코자 하면 독자는 또 자신의 신념 체제를 가지고 수용하거나 비판하게 되
는 이 격차는 이른 바 교과서의 편향성 쟁론의 원천이다. 교과서는 보편적
인 가치와 정확한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라는 점을 생각하여 저자는
교과서에 사회적으로 통합된 보편 가치 말고는 개인의 신념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야 해결될 사안이다.

정보·
지식 격차

inform ation
knowledge

lag

교과서 저자는 많은 기초 자료에 내재된 정보를 취합하여 전문적인 지식
체계에 따라 내용을 설명하므로 학습자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습자는 배경 정보가 없고 학문적 이론 체계는 모
르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기능상
격차

skill lag

교과서의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글과 삽화로 구성해 내는 기
능과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능력 등의 차이가 저자와 학습자 사이의
격차로 나타난다. 주로 학습 방법과 과제 해결 부문에서 두드러지는 이 기
능상 격차는 저자가 의도한 학습 방법이나 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기본능력
격차

competence
lag

전공 지식이나 정보 처리 능력 등 세부 실천적인 기능을 넘어서 인생과
사회 및 조직과 문화를 통합적인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본능력인 컴
피턴시(competence)에서 교과서 저자와 학습자 및 사회 일반 사이에 격차
가 많다.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놓고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연결시키고
국가와 세계사회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통찰하는 저자가 구성한 교과서
내용을 다른 차원의 독자가 자기 컴피턴시에 기반하여 비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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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과 국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쟁점과 대안

근래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학자

및 국민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몇몇 언론과 정치권에서 한국 근현대사

를 둘러싼 현행의 교과서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28) 이로써 국사 교육은 뜻

하지 않게 정치 쟁점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 쟁점화와 짝하여 2005년 1월 정치학자, 경제사학자 및 원로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교과서포럼이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국근현대사의 내용에 대하여 현행 교과서에 나온 내용

들을 중심으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비판의 대상은 국정교과서보다는

2003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검정 교과서 『한국근현대사』가 대상이 되고

특히 이 중에서도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국정 국사(중고)와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

서에 대한 쟁점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다. 대개 쟁점이

라 함은 교과서에서 서술되어 있는 내용 요소 가운데 편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교과서상의 쟁점으로 대부분의 학자나 국민들은 교과서 포

럼이 주장하는 한국근현대사만을 생각하여 시기를 대개 1945년 이후에 해당

하는 현대사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정 교과서에서는 상고사나

고대사,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쟁점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28) 2004년 10월 4일 국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모 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
서를 좌파적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 뒤 뉴라이트 진영의 교과
서 분석과 대안 교과서 제시를 논쟁이 국사학계만이 아니라 경제사와 정치사 및 사회사 등 범
사회과학계 차원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쟁점이 교육차원을 넘어 국가인식
차원으로 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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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사 교과서의 발행 추이

가 . 국정 교과서의 탄생

국정 국사 교과서의 사용은 제3차 교육과정기인 1974년부터였다. 1960년

후반부터 박정희 정부는 국적있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1972년 국사교육강화

라는 문제가 떠올라 청와대와 문교부가 국사교육강화위원회를 만들고 위원

16명을 위촉하여 출범하였다. 국사교육강화의 한 방향으로 국사 교과를 신설

하고, 검정제인 교과서를 국정제로 하였던 것이다.

국정으로 개발된 국사교과서는 1977년 검인정 파동을 거치면서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었고, 국사는 제1종 도서로 국사편찬위원회를 연구개발기관

으로 위탁하여 1979년에 새 국사교과서가 공급되었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마

땅히 국정 교과서를 편찬할 곳에 대해 고심하였고, 원래 이론이 많고 위험

부담이 따르는 국사 교과서를 편찬할 적격으로 직속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를 선정하였다.29)

국사 교과서는 ① 국사학계의 다수의 의견이 집약된 통설을 수록한다. ②

교과서 내용의 오류나 편향을 피하기 위해 국사교육내용통일안을 편수 지침

으로 활용하여 제작한다. ③ 교과서 내용은 불변하지 않으므로 학문 연구 성

과가 집적되면 반영한다는 원칙하에 편찬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국정 국사교

과서 편찬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나 .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의 탄생

검정은 객관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가로막는 국정교과서제의 폐단을 극복하

기 위한 방법이다. 1997년 12월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한국근현대사 교

과서를 검정체제로 편찬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학

생들의 수업 부담 감축과 학생들로 하여금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한다는

원칙하에 선택과목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과에서 한국근현대사를 선

택과목으로 지정하였다. 이리하여 전 시대에 걸쳐 있었던 국사의 내용이 조

선후기는 필수의 국사 과목으로 그리고 근현대사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29) 당시 교과서에 참여 인원이무려 99명에 이르러많은 학자들의 공동 작품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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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사의 검정 요구는 학계와 각계각층에서 요구해왔던 것인데, 검정화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일단 한국 근현대사를 검정으로 해 보고, 그 추이에

따라 국사도 검정화하려는 교육부의 생각도 일정 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이러한 취지 아래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과 집필상의 유의점에 따라 집필되었고, 검정에 신청한 교과서는 교육과정평

가원의 주관 하에 2001년 12월 역사학자 및 역사교사 10인으로 구성된 검정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고, 2002년 제작되어 2003년부터 사용되고 있다.30)

현 6종에 이르는 검정교과서는 그야말로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서술하고 검

정을 받는 것이었다.31) 따라서 필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검정통과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검정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 국가 체

제의 부정과 비방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서술이 비교적 자유롭고, 당국에서도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검정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집필상

의 유의점에 따라 집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국정교과서와 연계하여

서술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엄격한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녔

다. 그러나 어떻든 검인정은 국정체제에서 한발 전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보인 6종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충분한 집필기간

과 검정기간의 확보가 미흡하여 사실의 오류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출하

였다. 이에 각 학계에서 교과서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기 시작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2004년 연구를 통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 비

교 분석 연구』(허동현 외)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교수와 교사가 참여하여 6

종 교과서의 단원별 내용 요소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작성하여 교수, 학습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

교사용 지도서가 없으므로 교사들의 교재 연구를 보조하는 역할과 교과서의

오류 등을 파악하였다.32)

30) 처음 한국근현대사 심사본은 모두 9종이었다. 2002년 7월 이 가운데 4종이 검정을 받았고, 나머
지 5종은 탈락하였는데 다음 달 재검정을 하여 2종을 다시 합격시켰다. 이러는 가운데 1차 검정
위원회는 4종의 검정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당시 김대중 정부의 치적 일변도
로 기술했음에도 검정에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심지어 기술 내용을 교
육부에서 주도하였다는 의심까지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검정위원회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그
결과 검정 위원 전원이 사퇴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근현대사의 기술 내용이 우리나라 정체성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정치에도 이용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31) 6종교과서출판사는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두산동아,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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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현 국사 교과서들

현 사회과 국사교과서는 필수과목인 8, 9학년의 중학교 국사, 10학년의 고

등학교 국사, 선택과목인 11-12학년의 한국 근·현대사로 되어 있음은 다 아

는 바이다. 제7차 교육 과정에서 10학년은 비록 근현대사의 내용 요소가 들

어 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도 10학년 국사에서 근현대사 부분은 제외되고 있다. 이는 11,

12학년의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사회탐구 11개 영역 중에 하나로 자리 잡

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선 학교에서는 10학년 공통과목의 국사 교육은

조선후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사교육의 문제점을 국회 등 각계각층에서 지적하고, 역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제고되자,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근현대사

교육 강화의 방안으로 2005년 고1 국사의 교육과정 부분 개정으로 근현대사

를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2006년에 발행된 국사 교과서에는 한국근현대사가

종전 체제와 같이 분류사로서 좀 자세히 수록되었다. 그러나 한국근현대사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교과서의 부분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일선 현장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형편이다. 또 인문계의 이과나 실업

계에서도 시수가 적어 국사를 다 가르치지 못한다. 물론 여기에는 국사 교과

서의 분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 국정 국사교과서의 쟁점과 대안

가 . 상고사와 고대사의 문제 제기

현행 국정 국사교과서는 근현대사가 따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근현대사에

32) 이 결과물은 6개 출판사에 전달되었고, 다음 해에 각 출판사는 이 내용을 참조 부분 수정을 하
였다. 특히, 사실의 오류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 후 수정토록 지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연
구자들도 각 학회지에 검정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2006년 8월 역사학회
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과 쟁점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외에도 2005년 창립한 교과서 포럼과 여의도연구소 등에서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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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쟁점은 별로 없고 다만 재야 사학자들의 상고사, 고대사 비판만 있다.

재야사학자들의 상고사, 고대사 비판은 1970년대부터 있어 온 가장 오래된

쟁점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

야는 강역과, 유구한 역사, 한민족의 우월성 등으로 집약된다.

제3차 교육과정 때부터 국정으로 된 국사교과서를 편찬한 국사편찬위원회

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이어졌다.33) 대부분은 서술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

한 것인데 1978년 문교부 장관을 역임한 안호상과 재야 사학자 임승국 등이

당시 배포된 국사교과서의 내용 시정에 관한 건의서를 대통령, 국문총리, 문

교부 장관에 제출한 것이었다.34) 당시에 국사 교과서 내용문제는 학계뿐만 아

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 모든 언론기관에서 대서 특필하였다.

국사문제가 세간에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안호상 씨를 비롯하

여 임승국, 박시인 씨 등이 박창암 씨가 발행하는 『자유』지를 통해 기존

국사학계를 식민주의 사관론자라고 비난하면서부터이다. 특히 이들은 원로

사학자인 이병도, 신석호가 일제시대 때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한 사실 등을

들어 이들을 식민사학자라고 매도하고, 이들에 의해 형성된 현 국사학계도

같은 부류라 공격하고 이를 언론에서 취급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

다.

이 건의서를 받은 문교부는 이 건의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 보내 관계 학자

들과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편 위원 및 관계

학자 20여 명을 소집, 건의문을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는 검토 의견서를 만들

어 회신하였다. 국편은 회신문에서 건의문의 내용은 역사의 발전과정을 총체

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료에 대한 충분한 비판과 해석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인접 과학인 고고학의 뒷받침이 전혀 없고 근본사료가 될 수 없는 단편

적이고 지엽적인 자료만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교과서는 국민교

육에 가장 기본적인 교재이므로 새로운 학설이 제시된다 하여도 학계의 정설

로 정립되기까지는 교과서에 수록할 수 없다고 하였다.

33) 이하 서술은 윤종영, 『국사 교과서 파동』(혜안, 1999)에 의거한다. 이 책은 교육부 편수관으로
서 국사교과서에 관련된 각계 각층이 문제 제기를 서술한 것이다.

34)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주로 고대사에 관한 것으로서 고조선 강역 문제, 단군신화 문제, 한사군
의 위치 문제, 백제의 중국지배 문제 등으로 기존학계의 통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조선의 영역은 동북에서 바다가지 북으로는 흑룡강까지 서남쪽은 북
경까지이다. ② 단군 시대 1200년의 역사가 없다.③ 단군을 신화로 해석하여 부정하고 있다. ④
연나라 사람 위만을 고조선의 창건주로 삼았다. ⑤ 위만 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은 현 평양이 아
니라 산해관 부근이다. ⑥ 낙랑은 중국 북경 지방에 있었다. ⑦ 백제가 400여 년 간 중국의 중남
부를 지배하였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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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상 측은 자기들의 주장이 문교부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법원

에 제소하였다. 재판은 2년여 계속되었는데 대략 한 달 간격으로 계속되었다.

특히 원고측에서 교과서 집필자를 증인으로 요구하여, 필자들에게 법정 출두

요구서가 나갔다. 이에 필자들은 출두하기를 매우 싫어했다. 이런 일이 계속

되자 뒤에는 학자들이 교과서 집필을 기피하게 되어 집필자 선정에 많은 어

려움을 겪었다.35)

1980년에 들어서는 제4차 교육과정 개정작업이 시작되던 때이다. 그런데

이때에 교육과정 개정작업과 병행하여 새 국사교과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

다. 당시 사용하던 국사교과서가 식민주의 사관 논쟁에 휩싸여 많은 문제점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있었기에 새 교육과정 고시

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사 교과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교육과정 개정작업과 동시

에 국사교과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안호상 씨 등은 자기들의 주장이 쉽게 교과서에 수용될 것 같지 않자 이

문제를 국회에 문공위원회에 권정달 의원 외 18인으로 하여 국사교과서 내

용 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을 1981년 8월 31일자로 제기하였다.36)

국회 문공위원회는 학문적인 내용을 국회 의결을 거쳐 교과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하에 먼저 양측의 주장을 듣고 국민들의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81년 11월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공청회가 개최되었다.37) 이 공청회에서 주요 쟁점은 역

시 고대사분야에 관계된 문제들로 현 우리 국사학계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

이었다. 당시 재야학자들의 주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

고 국민 정서상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었다.

35) 이 때부터 교과서 필자 선정에 애로 사항이 많았다. 원고료는 적고, 부담만 따르는 교과서 집필
자들을 학자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36) 이 청원서의 요지를 보면 현 초중고 국사교과서에는 일제시대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된 내용이
많아 올바른 국사교육과 민족자존심 형성에 심한 해독을 끼치고 있으므로, 국사교과서에 허구적
인 내용이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사의 고칠 점으로 단군의 실존 문제, 고조선의 영역 문제,
한사군의 위치 문제, 백제의 중국 지배 문제, 통일신라의 영토 문제 등 과거로부터 주창해 온 설
과 같은 내용, 즉 고대사에 관한 것을 들었다.

37) 발표자는 기존학계측 8명 재야측 3명으로 기존학계측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중진
학자로 최영희(국편위원장), 김철준(서울대), 이용범(동국대), 김원룡(서울대), 전해종(서강대), 이기
백(서강대), 이원순(서울대), 안승주(공주대) 교수로 결정하고, 청원자측은 안호상(국사찾기협의회
장), 박시인(서울대), 임승국(한국정사학회장)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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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기존 학계의 학자들은 학문적인 내세워 대학이나 폐쇄적인 학계의

울타리 속에 파묻혀 대중과 유리된 채 안주하고 있었던데 반하여, 재야학자

들은 학문적으로는 미숙하더라도 대중매체나 대중과의 접촉을 통해 국민들에

깊숙이 파고들어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고사나 고대사에 대한 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은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 사실 발표자가 민원을 담당하면서 국회나,

재야사학자들로부터 받는 질문은 이 당시 질문과 거의 다르지 않다. 다만

2000년대에 들어 『한단고기』등이 간행되어,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질문들

이 늘어났을 뿐이다. 또 전에는 재야사학자라는 분들만 활동하였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국민 중 고대사에 심취한 아마 사학자들이 증가했으며 그들은 나름

대로 자기들의 의견을 정리한 책자도 간행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38)

고대사나 상고사에 대한 문제 해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국사 과목은

민족의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중요한 과목으로서, 학계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

가운데 정설 내지는 통설로 인정되는 내용만을 엄선하여 수록하고 있다. 따

라서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국사교과서에서 반영을 유보하

고 있으며, 그 학설의 채택은 향후의 연구 성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결론

적으로 국사교과서는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서술하

는 것이 아니고, 관련 학자들이 현재까지 학계의 연구 성과를 종합, 수렴하여

채택한 후 집필한다는 점을 그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는 현재 학계에서는 고조선 등 상고사나 고대사의 여러 문제에

대해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고, 그 실체 규명에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형편이다. 향후 토론회와 연구논문 작성 등 분야별로 더 많은 연구의

진전과 더불어 상호간 긍정적인 견해가 합의에 도달하면 수록할 수 있다고

설득시킨다.

세 번째로는 그들과 역사학자들과의 만남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대개 학

자들은 재야사학자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만다.

38) 종전과 달리 근래에 상고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 가고 있다. 사학을 전공하지는 않아
도 우리 역사에 매우 민족적인 시각에서 보려는 경향이 강한 국민들이 있다. 그들은 카페를 만
들어 공동 토론을 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널리 퍼트린다. 또한, 이들은 몇몇 국회위원들과 접촉
하여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국정감사 때 의제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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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재야사학자들은 그들이 발표할 자리를 잃게 되어,

민원을 더욱 강하게 제기한다. 이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상고사의 제문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부터 매년 1회씩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발표자

는 재야 학자로 토론자는 역사학계의 학자로 구성하여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사실, 학술발표회를 하면 재야사학자들의 질문을 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반대로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었다.39)

대개 상고사, 고대사의 논쟁은 우리측 기록이나 중국측 사서 등에 나타나

고 있는 단편적인 기록들의 여러 가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다. 여기에 이른

바 위서라 학계에서 칭하는 『한단고기』등의 사학사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단순한 개별 사료들의 해석을 넘어 고고학적 연구 성과도 뒷

받침되어야 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 역사적 인물과 용어의 문제

고대사나 상고사 문제를 제외하고 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쟁점은 주로 인

물과 용어에 관한 것이다. 어떤 인물이 빠졌다거나, 어느 인물을 교과서에 수

록해야 한다는 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 실제 원균의 경우는 부정적인 요소로

설명되다가 종중의 노력으로 근래의 교과서에는 수정되었다.40)

이러한 문제는 교과서에 수록되는 친일 인물과도 연결된다. 근래 친일반민

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1차 명단에 친일행적을 한 106인을 선정하였다.41)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친일파 사전의 편찬을 위해 친일 인물들을 거론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과서에 실렸던 인물들도 있다. 이들을 어떻게 교과

서에 기술할 것인가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39) 재야사학자들도 매우 다른 의견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그들을 학술회의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상호 견제하는 기능도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이 토론회를 개최한 후로는 민원의 양이 급감하
였다.

40) 원주 원씨 종중은 사비를 들여 학자들에게 원균을 재조명하였다. 그 결과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원균 기사를 분석, 그 동안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었던 원균의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었다. 사
실교과서에는 연구성과가 없어오랫동안 비판없이 기록된인물들이 적지않았다고 보여진다.

41) 이들을 살피면, 나라를 팔아넘기고 조선귀족의 작위를 받은 매국·수작(24명),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18명),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한 군·경찰·헌병(8명), 일진회와 자위단 등 친일단체 간부(31
명), 총독부 기관지 등을 발행한 언론인(5명), 종교단체 간부(4명),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총살된
군수(2명), 항일운동가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 판검사(4명), 일제에 협력해 은행 등을 설립한
자본가(8명), 왕족(2명) 등 총 1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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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역사 용어의 정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역사적 사건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용어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학자들에 따라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용어가 사용되면 혼란이 가중됨을 우려해 교육부는 1990년대 중반 용어

정리를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동학농민운동, 창씨 개명, 8·15광복, 대구

10.1 폭동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제주도 4·3사건, 6·25전쟁, 4·19혁

명42), 5·16군사정변, 10·26사태, 5·18민주화 운동 등이 그것이다.43)

특히, 역사 용어는 현대사에 민감한데, 아직까지 역사적 사건에 있었던 사

람들이 생존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현대사에 대한 역사 용어의

선정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44)

3 . 검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쟁점과 대안

가 .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화

2005년의 1월 25일 교과서 포럼이 탄생하였다. 교과서 포럼은 이미 2004

년 10월 4일 국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모 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를 좌파적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야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근현대사교육을 언급함으로

써 발단된 것이 아닌가 한다.45)

42) 4.19 학생의거인가 4.19 혁명인가가 쟁점이다.

43)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1996) 36-39쪽. 이 가운데 근래에 들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민
원이 들어왔다. 그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
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와, 국무총리의 민간위원 위촉에 따라 국무총리소속으로 2004년 9월 17일 설치되
었다. 위원회의 명칭을 동학농민혁명이라 하였으므로교과서에서 바꿀수 없냐는것이었다.

44) 근래에 교과서포럼 6차 심포지엄은 이 역사 용어를 간과한 듯하다.

45) 이러한 논의가 있자,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3단체는 10월 14일 연합 심
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근현대사 고등학교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학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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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 국사교과서가 이념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에게 제기

되자, 국내 검인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지닌 문제점 분석과 시정을 목표

로 내건 지식인 모임인 교과서 포럼(공동상임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이

2005년 1월 25일 오전 9시 30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과 함께 기념 심

포지엄을 개최했던 것이다.

교과서 포럼은 창립 발기 대회에서 출범 이유를 중·고등학교학생들이 배

우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비롯하여 각종 교과서들을 보면 응당 있어야 할 것

이 빠져있다. 나라를 세우고 지키며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의 모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우리의 자화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다. 독재와 억압, 자본주의의 참담한 모순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비판하고,

잘못된 역사쓰기는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각종 교과서를

분석·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을 추구하는 학도로서의 성실성과 엄

숙성, 및 겸허함을 견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논쟁과 토론

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실제 창립 후 교과서 포럼은 현재까

지 5차례의 심포지엄과 3권의 총서를 내고, 한국 근현대사에 관련된 여러 차

례 성명서도 내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46) 그러나 제6차 심포지엄 : 한국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이렇게 고쳐 만듭니다를 주제로 개최하려던 의한 학

술 심포지엄의 무산 사태(2006.11.30)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역사학계의 반응은 교과서포럼이 자학사관 극복을 주장하는 등

일본 극우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약칭 새역모)과 흡사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 하는 형편이다. 이와 아울러 역

사는 충분한 사실 연구를 기반으로 쓰여 지는 것인데 교과서포럼은 사실의

맥락에서 쓰여진 역사를 이데올로기에 집착해 비판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비

판적 성찰 없이 역사교육을 다루려고 한다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46) 제1차 :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2005. 1. 25.), 제2차 : 중/고등학교 <
경제> 관련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2005. 4. 29) 제3차 : 한국의 국사학계와 국사 교과서, 무엇
이 문제인가? (2005. 9. 29.) 제4차 :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 한국 근대사 서술의 허구와 진
실 (2005. 12. 15.) 제5차 :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6. 4. 6.) 총서로
는 한국 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비판한다 , 경제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2006.2) , 빼앗긴 우리 역사 되찾기-교과서포럼이 해부한 왜곡의 진상 대한민국 역
사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역사 쓰기가 잘못된 것인가 (2006) 등의 3책이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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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한국근현대사 교수 학습자료』의 비판과 대응

2005년 12월 15일 교과서포럼은 운영 위원 일동으로 근현대사 교수 학습

자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선언서를 배포하였다.47)

교과서포럼'의 주요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2일 전국의 고등학교에 배

포한 근현대사 교수학습자료가 근현대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①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르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해방직후 미군정과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도로 사건

화하며, ② 한국인의 이념적 선택을 독재체제의 순응으로 폄훼하고, ③ 1960

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④ 대한민국과 북한의 역사가 동일한 비중으로 나열 구성

된 것, ⑤ 남북 통치자들이 담소하는 정상회담 사진이 실린 것, ⑥ 근현대의

사회변동을 동학농민운동, 민권운동 등 운동사로 채운 정치 과잉의 시각 등

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는 다음과 같이 논평할 수 있다.

◈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 부족

① 교과포럼의 주장은 한 마디로 책의 전체적인 맥락은 보지 않고 포럼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만을 들추어내었다. 곧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

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역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

반된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데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 교과서포럼은 근현대사 교수학습 자료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2002년부터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행 국정 10학년 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개발한 교사용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현 고등학교 국사 교사

중 1학년 국사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배포한 것이다(5000부). 교수, 학습자료

라고 이름 지었듯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도 이 여러 가지 내용을 학생들에게 모두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도 모두 그대로 배우지는 않는다.

47) 12월 16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다음날 기사와 사설을 통해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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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과서포럼은 근현대사 교육의 강화를 이유로 이 책이 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책의 더 중요한 간행목적은 국사 교육 강화 방안의 하나인 것이

다. 즉,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업 시수(1주일에 2시간)로는 근현대사

교육을 도저히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교장 재량시간을 통해 6시간을 기준으

로 교사들에게 학습 자료를 만든 것이다.

특히, 인문계 이과 학생들과 실업계 학생들은 2학년부터 배우게 되는 심화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를 배울 수 없다. 따라서 근현대사 교육의 대폭

강화가 아니라 최소한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의 근현대사는 알아야 한다는 취

지에서 간행되었다.

근현대사 교수학습자료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인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와 3부 부록은, 현행 교사들의 한국근현대사 이해를 위하여 쓰여진 글

들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방학 때 교사들에게 연수하는 교재이다. 따라서 1

부와 3부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가르쳐 지지 않고 교사들의 역사인식 제고에

필요한 글들이다. 2부인 수업 차시별 내용 구조와 학습 자료는 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이 내용은 심화 선택 과목 교과서인

한국근현대사와 내용 요소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교과서 포럼은 이 책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책

이 마치 모든 학생들이 직접 배우는 듯한 설명과 아울러 문제점만을 들추어

내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책의 내용 요소 중 교과서포럼에

서 주장하는 내용도 있음에도 무시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제3부

의 부록 부분에서 나오는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동북 공정 문제, 1부의 생

활 문화 변화, 민중운동에 대한 시각 문제 등은 그 예가 될 것이다.

◈ 자기 중심적이고 지협적인 문제 제기

① 대한국 국제 (64쪽)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80쪽)만 학습자료로 선

택하고, 대한민국 헌법은 가르치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해방

직후 미군정과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도로 사건화하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국사뿐만 아니라 사회, 정

치, 법과 사회 과목에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다. 이는 포럼측이 초중등 교육과

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을 해방직

후 미군정과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정도로 사건화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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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포럼의 주장 역시 교과서 포럼이 전체 맥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곧

단지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전체 단원 중 광복직후 국내정세 대한민국 정

부 수립 순으로 시간순서에 의하여 기술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물론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은 한국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

없지만 그렇다고 통일정부가 수립되지 못하고 남북에 별개의 정부가 수립되

어 분단이 된 것을 문제 삼지는 말아야 한다.

② 한국인의 이념(자본주의)적 선택을 극우반공독재에 대한 순응으로 폄

훼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제1부의 한국근현대사의 이해에 나오는 교사들을 위한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의 의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이 있

었는가 하면, 황민화운동, 반공독재 등도 있는 등 반세기 동안 놀라운 변화

가 있었다고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포럼측은 이 글의 성격이나 전체 맥락을

잘못 해석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점은 독자인 교

사들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③ 대한민국과 북한의 역사가 동일한 비중으로 나열 구성되어 있다.

포럼은 북한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동일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북한의 역사는 광복 이후의 정치사 총 5 페

이지 중에서 1/ 2쪽 가량만 서술하고 있다. 특히, 경제, 사회, 문화사 부분에서

는 전혀 서술하지 않고 있음에도 동일한 비중으로 나열 구성되어 있다는 말

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 학습 자료의 양적 비중이 꼭 역사적 비중을 뜻하지는 않는다. 학습 자

료는 교사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가르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위주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④ 남북 통치자들이 담소하는 사진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는 등 북한의 현

대사를 자기의 역사 일부로 가르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

이 사진은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소단원에서 통일과 관련한 가장 최근

의 대표적인 사건인 6·15 공동 선언의 사진이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

상이 합법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선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북한체제

의 통치자들이 웃는 얼굴로 우리 학생들에 소개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

고 싶다 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나 통일 관련

서술에 거의 같은 사진 내용이 이미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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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현대의 사회 변동을 동학농민운동, 민권운동, 사회주의 운동 등 운동

사로 일관하고 있다.

근현대사 교수학습자료는 사회사를 단편적인 사건이 아닌 포괄적인 사

회적 운동 또는 변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100∼108쪽) 곧 사회사 서

술의 특징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국사 교과서가 포럼에서 예

시한 것과 같은 운동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국계몽운동, 3.1운동, 민립

대학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문맹퇴치운동 등 사회 상층부나 우익 민족주의

자들이 주도한 운동도 쓰는데 교과서포럼의 내용은 마치 민중운동과 사회주

의계 운동만 서술하고 있는 것 같이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제시대 사회사는

일제의 통치 정책에 반대한 사회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

나 현대 편에서는 운동사로 일관되어 있지 않음은 묵과하고 있다.

⑥ 일제시대는 실증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구의 사실들이 민족 감정에

편승하여 아무렇게나 나열되고 있으며, 현대사 서술에도 비과학적인 서술이

허다하다. 예컨대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외화가득률이 낮고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비판(99쪽)하고 있다.

첫 번째의 비판과 관련하여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검토자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학자인지는 몰라도, 어떠한 허구적 사실이 있는지

무엇이 민족 감정에 편승하는 지 되묻고 싶은 내용이다. 과연 일제 수탈기를

경제 발전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우리의 줄기찬 독립운동을

민족 감정으로 치부하는 지 모르는 내용이다.

두 번째 비판 대상은 학습 자료 즉, 읽기 자료에 나오는 글이다. 곧 시중에

서 나온 개설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60∼70년대 무역의 특징에 대하여 학습

자료로 제시한 것이다. 역사에서는 모든 일에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과는 이미 숫하게 논란이 된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서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 본문 (94쪽)에는 동 시기(박정희 정부)에 대하여 획기적인 경

제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아닌 학습 자료

중 부정적인 서술만을 부각하는 것은 온당한 비판이 아니다.

⑦ 교과서 집필을 역사학자가 독점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국정이고, 이 가운데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현대

사 부분은 정치학자가 집필하였다. 고등학교 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이 거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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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타 분야의 필자를 선정할 수 없다. 논

란이 되고 있는 한국근현대사는 선택과목인 검정교과서이며, 교과서포럼도

원한다면 다음번 검정 때 교과서를 내면 된다.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역사 인식과 해석의 차이를 두고 교과서포럼이 주

장하는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제 강점기 일제의 수탈을 겪었고, 6.25전쟁을 치르면서 폐허 속에서도 발전

하여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에 그러하다. 70-8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고 세계 각국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고통과 좌절이 있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주

주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눈부신 경제 발전 뒤에는

암울한 그림자도 있었다. 역사는 밝은 면만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학문이 아

님은 누구라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생각한다는

어느 학자의 말이 있듯이 역사는 과거의 잘못을 직시해야 한다.

다 . 여의도연구소의 「중 ·고 교과서의 한국 현대사 편향성 분석」

과 대응

2006년 1월 여의도연구소는 초중고의 교과서(역사, 사회, 정치)가 이념적으

로 편향되어 있을 분만 아니라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수 이론과

관점들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한국 근현대사의 내용을 분석 비판하였다.

여기서는 이에 여의도연구소 지적 내용을 국사 분야에 한하여 검토·분석

하고자 한다.48)

여의도연구소가 분석한 교과서 왜곡 실태 유형을 개괄하면 투쟁사 중심

의 편중적 기술과 我田引水식 역사 해석 그림·도표 등 자료의 활용을 통

한 편향적 관점 주입 자주·민주·통일·분배·평등의 원칙에 따른 기술 남

·북한 평가 잣대의 차별화를 통한 친북적 기술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세분해서 설명하면 자유민주주의관의 왜곡 및 훼손 : 포퓰리즘적

민주주의관, 대의제와 법치주의 경시, 反체제·反정부 활동 옹호 대한민국

의 정통성 부정 : 중도파와 좌파 중심의 건국운동 옹호, 분단원인의 왜곡 및

6.25전쟁 책임론 언급 회피, 사회주의 체제 선호 자학적 대한민국觀 : 민

48) 분석은 국사편찬위원회의현대사 전공자들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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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투쟁사 관점의 역사 기술, 산업화 및 새마을 운동 성과 폄하, 친북적 역사

기술 분열, 투쟁, 혁명의 역사관 주입 : 反제국주의적 역사 인식, 민중투쟁

사 중심의 역사 인식 북한체제에 대한 내재적·중립적·우호적 평가 : 내

재적 접근, 북한에 대한 비판 회피, 친북적 자료의 활용과 사실 왜곡 통일

지상주의의 확산과 연방제 통일방안의 선호 : 감성적 통일지상론, 자유민주적

통일 언급 회피, 연방제 통일방안 선호 反美 확산 의도와 親中 성향의 강

화 : 미 군정의 부정, 친중 성향의 강화, 반미·자주 입장 反시장·反기업

논리의 확산 : 반시장적 이념, 반기업적 정서, 과도한 사회적 책임, 친노조 성

향 反세계화 경향의 강화 : 개방에 대한 비판, 세계화의 역기능 부각이라

하겠다.

그러나 분석 결과 사실 파악 오류와 서술에 대한 과장·확대 해석,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평가가 대부분이다. 미군정과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관

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 파악이 미흡하며, 제주 4·3사건의 경우, 수만 명

의 제주도민 희생이 최근의 공식 보고서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중공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쟁

도발의 책임론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사실 파악의 오류와 확

대해석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토지개혁 서술의 경우, 한계를 지적한 교과서 서술에 대해 이

를 반농정책으로 과장·확대 해석함으로서 기초적 사실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정치적 견해로 교과서 서술을 재단하는 듯하다.

가장 주요한 것은 분석자가 최근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관련된 서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부적 서술로 전

체를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사실에 대한 정확

한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여의도연구소 검토의견서는 대체로 서술 내용 자체를 차분히 검토하고 있

다기보다는 고정관념, 이미 평가를 내린 상태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부

분이 많다. 사실 관계의 확인,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검토 등을 좀더 면밀히

한 후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곧 교과서의 서술 내용의 문

제점을 내용 그 자체로 지적한다기보다는 내용을 토대로 연구소측이 평가를

내리고 이것을 비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후 맥락과는 동

떨어진 평가, 교과서의 서술 의도와는 다른 평가 등을 내리기도 하는 경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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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정 국사 교과서와 검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쟁점 사항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 국사교과서는 대부분 재야사학자들에 의한 상고사와 고대사에 대한

것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고사나 고대사에 대한 사료의 해석과 취

사선택, 사료비판이 전제되는 것으로 꾸준히 재야사학자들과 토론하면서 설

득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또 학자들도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

고 진정한 학문의 세계로 끌어들여야 한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의 일부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하려는 교과서 포럼의 주장은 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와의 시각 차이가 너

무나도 크다. 이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① 역사교육과 역사연구는 교육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서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근현대사를 이념공세의 수단으

로 삼아서는 안되고 정치권과 언론계는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

으면 한다.

② 한국 근현대사는 학제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학, 경제학, 사

회학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나 여기에는 이데올로기가 들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③ 지금은 교과서 서술의 이념 논쟁보다는 학생들이 역사 교육 강화에 힘

써야 할 것이다. 그토록 중요한 근현대사의 정체성 문제도 학생들이 외면하

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과연 일선 학교에서 우리의 자랑스럽고 성공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현재, 7차 교육과정에서 한국근현대사는 일부 학생만이 선택하는 선택과목으

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의 이러한 자랑스런 역사를 외

면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의 정체성을 논하고, 비판하

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한다.

이제는 교과서포럼이나 국사학계, 언론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

르치는 국사 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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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사회과 경제 교과서 쟁점과 대안49 )

1 . 경제 영역 교과서 내용 분석의 기본 전제

학교 경제교육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앞

두고 경제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 교과 내용은 개발 경제 시대의 공민적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교육에 있어 학교 교육의 구심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 운용에 따른 수업 현장에서의 기피 현상 등으로 학교 현

장에서의 경제영역 수업은 교사나 학생에게 외면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50). 교과

서의 기술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위주의 설명으로 이해하

기 어려우며, 교사나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학습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51).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기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

다. 7차 교육과정 들어 경제학 원론의 축소판으로 인식되던 교과서 기술내용이 사

례 중심, 체험 중심으로 바뀌고 개념 해설 위주, 그래프나 수식 위주의 설명에서 기

본 원리를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가르쳐야 할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

49) 이 논문은 KDI가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연구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경제 영역 문제점
검토 보고서와 초·중·고등학교 경제 영역 교육과정 연구의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사회과 경제교
과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쟁점과 대안을 정리한 것으로 내용 전개상의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해석에기인함을밝혀둔다.

50)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심화선택의 9개 과목 중 경제과목을 개설한 학교수를 2005년 문교
통계연보에서 살펴보면, 경제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575개로 전체 학교수 1,382개의 약 41.6%에 불
과하다(전홍택外,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한·미·일 비교, KDI-한국경제학회 공동세미
나 청소년학교경제교육, 어떻게해야하나? , 2006).

51) 초·중·고등학교 경제 관련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64건, 중학교 87건, 고등학
교 137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유형별로는 부정확한 서술 및 해석, 부적절한 사례 및 내용
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또한 고등학교의 선택교과서인 경제, 생활경제, 경제지리, 인간사회와
환경 등의 교과서에서도 부정확한 서술 및 해석, 부적절한 사례, 지나치게 단순화, 훈계적·윤리
지향적인 표현, 편향된 시각 등에 대해서 총 158건이 지적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 초·중·고등학
교 교과서 경제영역 내용 검토 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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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량이 교과 내용에 포함됨에 따라 수업 현장에서 제대로 교수 학습 활동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심화 과정에서 경

제 교과를 선택하는 25%가량52)을 제외할 경우 경제 영역에 관한 공교육이 실질적

으로 종료되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사회 교과서 경

제 영역의 기술 내용은 기본적 본질적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현

실에서 부딪치는 경제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의 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

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업 시간, 교사의 전문적 지도, 학생의 수업 참여 열의 등 수업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53). 따라서 학습자에게 균형 잡힌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검인정 교과

서가 갖는 구조적 문제로서 소수의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편향된 기술을 탈피하여

여러 경제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제시가 필요하다.

사회과 경제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교과서 내용이 시

의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제 분야는 모든 교과 영역 중에서 단연

가장 역동적인 분야이고 특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중에서도 변화 속도가 가장

두드러진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교과서 내용과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

술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내용 요소

를 바꾸고 교과서 내용을 개편하려 해도 그 기간에 경제 환경은 더욱 빠르게 변화

하므로 구조적으로 수업 보조 자료 활용, 교사의 시사 경제 분석 능력 함양 등 교

과서 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논술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언어영

52) 2005년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심화선택 경제과목 수강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2005년 경
제과목 선택 학생 중 2학년을 제외한 다음 2004년에(2학년 때)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합산하
였다. 그 결과, 2004년 경제과목 수강자의 2학년과 3학년의 구성비가 2005년에도 동일하다고 가
정한다면 2005년 졸업예정자 중 경제과목 수강자 수는 최소 103,305명 최대 104, 731명이었으며
경제과목 수강비율은 25.8%∼25.9%으로 나타났다(전홍택 外,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미·일비교, KDI-한국경제학회공동세미나 청소년학교경제교육, 어떻게해야하나? , 2006).

53) 중·고등학생들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고등학교 1학년까지)을 마치는 동안 10개 과목과 재량
활동, 특별활동 등 총 4,692시간 수업을 받게 되며 이 중 사회과 수업은 총 510시간이다. 사회과
수업에서는 국사가 168시간으로 가장 많으며 지리 133시간, 일반사회 121시간, 세계사 88시간의
순서이다. 일반사회는 정치·경제·법·사회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경제는 총 31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중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4
년간의 총 수업시간에서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0.7%(31/4,692)에 해당되며, 사회과 총 수
업시간에서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6.1%(31/510)가 된다고 볼 수 있다(전홍택 外, 청소년 학
교경제교육실태에 관한 한·미·일 비교, KDI-한국경제학회공동세미나 청소년학교경제교육, 어
떻게해야하나?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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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의 협동 수업 방안을 심각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목 간 기술 내

용의 수준 차이, 논점과 관점의 차이로 인한 이견 발생 가능성이나 학제간의

검토가 필요한 교과서 내용 기술에는 신중하고도 다양한 관련 집단의 의견 수렴 과

정이 필요하며 특정 이론의 편향적 적용을 배제한 통론적인 접근도 요구된다.

2 . 경제 교과서의 기본 문제 및 대안

현행 사회과 경제 교과서는 크게 나누어 볼 때 주제 및 구성의 문제, 내용전

개 및 관점의 문제, 서술의 문제의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된다. 각 영역이 문

제가 되는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주제 및 구성의 측면

(1) 문제점

현행 사회과 경제영역의 교과서는 그 집필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 설계상의

구조적 문제로서 경제교육의 목표가 불명확함에 따라 집필자마다 방향설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

우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경우 경제학습이 이루어지는 사회과목에

초·중·고등학교를 불문하고 경제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목표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부족하다54).

54) 국민공통기본과정에서 사회과의 영역별 목표는 첫째, 사회과의 통합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습 내용인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
적 제도 등과 관련하여 교과 영역별 지식 영역의 목표를 갖는다. 둘째, 기능 영역의 목표로서, 사
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현상과 문제란 역사, 지리, 제 사회 과학과 관련되는 문제들
이며, 어느 지식 영역의 학습에서든 지식과 정보를 획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
서 사회과에서 탐구능력, 의사 결정 능력, 사회 참여 능력들도 모든 지식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지식의 이해와 함께 추구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길러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가
치·태도와 관련된 목표로서, 사회과 교육에서 정의적 영역의 교육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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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 경제에 관한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제교과서에는

합리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습득하고 적용시키기보

다 윤리와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중점적으로 거론함으

로써 경제교육의 목적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경제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으로 학습자 개개인이 행복한 경제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는데 있기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방식을 가르치는데 치중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55). 학교 현장에서 경제교육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방향으로 경제교육을 이룰 것인지에 관한 방향제시가 경직적이고 편향

적이어서 교과서 저자의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중요한 주제가 빠지거나 부적절한 내용도 있다. 특히

선진 경제 질서의 학습에 빼 놓을 수 없는 주제인 금융부문의 언급이 매우

부적절하다56).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욕구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인구의 고령화의 진전으로 개인재무관리와 생활금융에 관

한 기본적 이해가 현실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이슈가

되고 있으나 교과서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관리, 금융,

화폐 등에 대한 정의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다변화하는 금융환경

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통화·금융정책, 금융 감독, 신용정책 등 정

부나중앙은행의역할에관해서는오히려지나치게많은지면을할애하고 있다.

사회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와 민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는 역사, 지리 및 제
사회 과학의 모든 지식 영역과 관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관한 교
육부 고시 제 1997- 15호 [별책 7] p222).

55) 7차 교육과정 사회과 심화 선택 과목인 경제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경제이
론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경제현상에 내재된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미래의 경제변동을 전망하여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기른다. 둘째,
국내외 사회, 경제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해서 개인과 공공경제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합리적
사고, 최적화 의사결정, 능동적 사회참여 등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한다. 셋째, 생산자·소
비자 등 경제주체가 갖추어야 할 경제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민주시민 구실을 하여 개
인생활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관한 교육
부 고시 제 1997- 15호 [별책 7] 및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제4권 사회 p257).

56) 초등학교 4학년 사회수업에서 소득과 지출의 의미 및 가계부 등 금전관리 방법, 금융기업의 업
무, 저축의 목적, 예금의 종류와 필요성에 관한 수업이 이루어질 뿐으로 중·고등학교 일반사회
과목에서는 화폐나 금융에 관한 학습내용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한국개발연구원, 초·중·
고등학교 경제영역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2006).

- 46 -



(2) 대안

교육목표와 주제 정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교과의 목표를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체계화하되 윤리의식의 강조에서 벗어나 합리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 원리적 사고방식을 습득하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교과서 집필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교육과정이 국가표준(n ational stand ard)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공

통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있어 형식적 측면에서는 통일적 체계적이라

할 수 있으나 내용 요소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과 학습주제의

계통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내용표준으로서는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대강화 경향을 보이는 교육과정 개편 경향을 고려할 때 향후의 사

회과 경제교과서가 교과서 저자의 자의적 과정 해석에 의한 기술내용의 혼란

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수준별 경제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의 기준으로서 기본적 경

제 작동 원리와 우리 경제의 보편적 특징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내용요소를

계통화하여 경제교육 표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57).

또한 주제의 난이도보다 교육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요소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 사회과 경제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루어지

고 있는 주제와 삭제, 또는 축소가 필요한 주제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① 자유시장경제의 역사적, 객관적 우월성

② 기업활동과 기업가 정신의 역할과 중요성

57)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경제교육협의회(NCEE)의 주도로 경제교육 표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20개의 핵심 경제개념을 만들었다. NCEE는 이 내용과 관련된 준거와 활용들을 자발적 경제학
내용기준(the Voluntary National Contents Standards in Economics)'으로 1997년에 출판하여 경제교
육 수업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개의 핵심 경제개념은 다음과 같다. 희소성, 한계비용·
한계효용, 재화와 서비스의 배분, 인센티브의 역할, 거래의 이익, 특화와 무역, 시장(가
격과 수량의 결정), 시장에서 가격의 역할, 경쟁의 이익, 경제기구의 역할, 화폐의 역할,
이자율의 역할, 소득 결정에 있어서 자원의 역할, 이윤과 기업가, 경제성장, 정부의 역
할, 정부정책의 비용, 경제순환-상호의존성, 실업과 인플레이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전
국경제인연합회, 실용경제학-고등학교 경제교육을 위한 14개 핵심강의-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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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의 금융생활(저축, 투자관리 및 신용관리 등)

④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

⑤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개방적 사고방식

⑥ 경제주체로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

2) 삭제하거나 또는 축소가 필요한 주제

① 정부주도 및 인위적 개입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부문

② 경제논리가 아닌 윤리적, 도덕적 시각을 강조한 부분

③ 대학의 전문 과정에서 요구되는 불필요한 개념적 정의를 포함하는 주제

(십분위 분배율 등의 학습이 필요한지에 관한 검증 필요)

나 . 내용전개 및 관점 측면

(1) 문제점

현행 사회과 경제교과서는 일부 내용전개가 부정확하고 관점이 모호하거나 편향

되어 학습자를 오도하거나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고는 점차 세계화·국제화, 지식기반사회로 전개되어 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문제점 위주로 집필한다든지 기업을 탐욕스러운

존재로 보고, 정부·시민단체는 선의의 주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

다. 또한 노동자, 농민 등을 동등한 경제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상정하

거나 노사관계, 국제화 등에 있어 경제적 접근이 아닌 이데올로기적 접근으

로 경제적 사고의 체계화를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국수주의적 시

각을 은연중 노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의 기본 작동원리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시장에 대한 핵심가치를 오도하여 반 시장·평등지상 주의적 성향을 미화하

는 경향이 나타나며 시장경제,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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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이나 소득 동기에 의한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보다 공공성, 정부의

시장개입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와 아울러 특정 경제현상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도 중요

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수지의 흑자는 선, 적자는 악, 수출은

선, 수입은 악, 소비는 선, 저축은 악이라는 식으로 편향된 가치판단을 강요

하는 것이다.

(2) 대안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내용전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교과

서 집필에 있어 가치중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

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제시하고 실증적인 측면 강조하고 규범적 측면을 언급

할 경우, 어느 한 쪽의 견해에 치우치거나 간접적으로 다른 한쪽을 비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집필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경제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고 모든 경제

행위에는 기회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게 하는 장치가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느 특정 단체나 개인을 돕는 정책은 반드시 다른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다 . 서술 측면

(1) 문제점

현행 교과서에는 지나치게 이론적인 기술이나 불필요하게 어렵거나 복잡한 정의,

객관성이 결여된 서술, 왜곡된 정형화 경향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대

표적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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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자체를 잘못 기술하거나 상충 또는 왜곡된 기술

예>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없거나 물건 값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느

껴지는 상황을 시장의 실패로 규정

2) 지나치게 이론적인 기술, 불필요하게 어렵거나 복잡한 정의

예> 소득은 생산요소의 소유자가 생산에 공헌한 대가로 받는 물질적인 보상이다.

소득의 정의가 중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에 적합하지 않는 전문적 내용임

3) 객관성이 결여된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서술

예> 정치논리, 도덕적 윤리성,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면서 경제논리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식의 기술

4) 왜곡된 정형화

예> 중국에 사는 교포들은... 남한친척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식당, 공장 또

는 일반가정에서 일하기도 한다는 표현

5)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읽기자료나 인용문, 삽화, 예제, 경제학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제시

① 오류가 포함되었거나 잘못된 지향성을 가진 인용문을 무비판적으로 제시

예>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소개하면서 명백히 잘못된 주장들도 비판 없이

제시

②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경제학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제시

예> MS사 반독점 소송을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의 사례로 단정

③ 부적합한 접근법 강요

예> 수급불균형이 아닌 경우를 수급불균형의 상황으로 소개한 뒤에 이를 해소

하는 대책을 정책결정자의 시각에서 제시하도록 요구

이와 아울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부적절한 인과관

계를 정의하는 등 일어날 개연성이 많은 현상을 항상 일어나는 현상으로 표

현하는 식의 내용기술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2) 대안

교과서 서술 상의 문제를 예방하려면 경제학자, 경제교육전문가, 교사의 3

자가 협의하여 명확한 사전적 집필기준과 사후적 검정기준을 설정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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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서술 내용, 서술 방식에 관한 세밀한 교과서별 점검 과정을 의무화해

야 된다. 이를 통해 경제교과서 내용의 전반적 구조와 계열성, 상호 연관성측

면은 물론 학습요소와 소재 개개의 적합성, 용어, 용례 사용의 타당성을 충분

히 검토하여 교과서 기술 내용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내용기술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① 경제교육의 기본적 철학 및 관점

②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에 따른 경제교과서 내용의 전반적 구조와 계열

성, 상호 연관성을 갖는 학습요소와 소재

③ 경제이론과 경험 확대를 연결하는 내용 체계화 모형

④ 동일 교과서 내의 내용 연계성 강화(교과서 집필진들이 서로 단절된 상

태에서 집필하는 결과 발생하는 기술 내용의 단절을 방지)

또한 개념화가 필요한 용어의 표준적 개념과 사용범위를 미리 정하여 용어

선택의 신중한 접근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과서 저자들이 과소

비, 과잉공급 등 비교대상이 확실하지 않은 부정확한 용어나 비경제 용어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3 . 교과서 문제의 내용 검토

가 .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제관련 내용은 일부 개념이 중복 언급되거나 중

요한 개념이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전체 학년 교과 내용을 일관성 있게 검토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내

용 조정 및 재배치를 이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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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 1> 초등학교 사회과의 경제 내용

학년-학기 단원별주제명 경제개념

2- 2

2. 가게놀이
1)가게에있는물건
2)물건의이동
3)가게놀이

재화, 시장
유통, 소비
교환, 생산자, 소비자

3- 1

2. 우리 고장 사람들의생활모
습
2)고장사람들이하는일

직업, 근로, 통계표, 산업

3. 고장생활의중심지
1)시장과우리생활

의식주, 재화, 시장, 상호의존, 거래,소비자, 생
산자

3- 2
3. 살기좋은우리고장

1)고장의여러기관과단체
정부의역할

4- 1

2. 우리 시·도의발전하는경제
1)우리 시·도의 자원과 생산활
동

자연자원, 생산, 무역, 수출입, 정부의 역할, 공
공시시설(공공재), 세금

2)서로돕는경제생활
분업, 특화, 교환, 화폐, 상호의존, 조사방법, 수
출입

4- 2

3. 가정의경제생활
1)다양한 생산 활동과 가정의
소득

희소성, 선택, 기회비용, 의사결정, 효율, 생산,
생산요소, 소득, 소비, 지출

2) 알뜰한살림살이 상충, 합리적소비, 은행, 저축, 이자, 금융기관

5- 2

1. 우리 나라의경제성장
1)우리나라경제생활의특징

자유, 경쟁, 경제체제, 산업의 종류, 경제성장,
실업, IMF 경제위기

2)세계로뻗어가는우리경제
자원, 무역, 수출, 수입,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기술개발

2. 정보화시대의생활과산업
1)정보화시대의생활

정보, 광고, 전자상거래

2)첨단기술과산업의발달 기술개발과산업

6- 1
3. 대한민국의발전
2)-③한강의기적에서통일로

경제성장, 1인당국민소득, IMF 경제위기

특히 개인의 의사결정능력 배양과 관련된 기초개념 학습과 공민적 소양을

기르는 문제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제교육 전문가 사회의 컨센서스 필요가 필

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 희소성과 선택, 의사결정
에 관한 개념이 4학년 2학기에 다루어지고 있으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
해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고장, 지역에 관한 내용 이전에 다루는 것이
순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의 출발점인 개인
과 가정에 대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고장, 지역, 국가, 세계에 비해
서 월등히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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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확대 접근법의 남용으로 개념의 불필요한 중복이 나타나기도 한

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는 우리고장의 시장, 4학년 교과서에는 우리

시도의 시장 등 시장이라는 동일한 소재가 반복 채택되고 있는데 비해 가장

필요한 학습요소라 할 수 있는 시장경제와 가격에 대한 기술은 오히려 배제

되어 있다.

내용기술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유통단계가 많아지면 상품

가격이 비싸진다는 사례를 들어,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품가격만을

올리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

다

나 . 중학교 사회 교과서

현행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경제영역의 작성지침이 모호하여 교과서별로 서

술내용 및 난이도에 심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교과서별로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수요-공급곡선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며 심지어는 수요-공급곡선의 이동까지 도입해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등 분석도구의 이용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이루어지고 난 후 이

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순환을 이해하고, 시장경제에서의 교환

과 수요-공급의 법칙 및 가격기구의 작동을 이해하는 식으로 내용전개가 필

요하나 현행 교과서는 교육과정 설계 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Ⅱ의 3 민주시민

의 경제적 구실에서 소비자, 저축자, 근로자, 기업가, 납세자의 역할과 의무를

기술한 후 Ⅲ의 1에서 다시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역할을 설명

하고 있어 학습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가격의 결정과 변동에서도 수요-공

급에 의한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설명하고 가격의 기능을 정리하는 형태

로 하는 내용전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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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 2〉중학교 사회과의 경제 내용

대 단 원 소 단 원

Ⅰ.민주정치와시민참여

1.민주주의발전과시민의역할
2.민주정치의기본제도와기능
3.정치과정과시민참여
4.민주정치의발전과제

Ⅱ. 민주 시민과 경제 생활
1.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2 .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3 . 민주 시민의 경제적 구실

Ⅲ. 시장 경제의 이해
1. 시장 경제의 특징
2 . 가격 결정과 변동
3 . 시장 경제의 발전 과제

Ⅳ.현대사회의변화와대응
1.현대사회의변동특성
2.한국사회의변동과발전
3.현대사회의사회문제

Ⅴ.자원개발과공업발달
1.자원의분포와이동
2.자원의이용과자원문제
3.공업발달과공업지역의형성

Ⅵ.인구성장과도시발달
1.인구성장과인구이동
2.도시의발달과분포
3.인구문제와도시문제

Ⅶ.지구촌사회와한국
1.지역간의교류와갈등
2.미래사회의전망과대응
3.우리민족의발전과제

이와 아울러 경제주체의 바람직한 구실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등 합리성

보다는 윤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중의 하

나이다.

다 .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1) 주제 및 구성상의 문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제영역은 국민소득과 경제성장에서 국내 총생

산, 경제성장률 등의 개념과 경제성장을 위한 요인들을 다루고 있으나,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는 인적자본의 개발과 기술 지식의 발달 등

은 없다. 또한 현대 경제문제와 해결 방법에서는 거시적 경제현상과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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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어야하나,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 제

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세계시장의 경쟁과 협력에서

는 비교우위, 국제수지, 환율 등과 같이 매우 큰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다

루고 있어 학습내용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한 항목 간 조정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경제성장, 국제경쟁력을 다루는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

장과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가의 성공사례를 소개

하는 등 기업가 정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별 내용을

언급하는 가운데 통합 이슈형 기술방식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어 있는데 지리,

환경, 근현대사, 정치 영역에 있어 경제 관련 내용이 전적으로 경제외적 논리

전개를 따르고 있다는 점도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표 Ⅳ - 3〉고등학교 사회과의 경제 내용

대 단 원 소 단 원

Ⅰ.국토와지리정보 1.국토인식과지리정보 2.지리정보와지도
3.지리정보체계와이용

Ⅱ.자연환경과인간생활 1.지형과인간생활 2.기후와인간생활
3.환경과자연재해

Ⅲ.생활공간의형성과변화 1.장소의인식과입지결정 2.도시체계와내부구조
3 .지역 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Ⅳ.환경문제와지역문제 1.환경문제의확산
2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 3 .지역차와 지역 갈등

Ⅴ.문화권과지구촌의형성
1.종교와문화의다양성
2 .상업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 3 .세계화와 지역
화

Ⅵ.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
민

1.시민혁명과시민사회의발전
2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3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 결정

Ⅶ.정치생활과국가
1.현대정치의 과제 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
정
3.민주정치발전과시민문화

Ⅷ.국민경제와합리적선택 1.국민소득과경제전망 2 .현대경제문제와해결방안
3 .세계시장의경제경쟁과협력

Ⅸ.공동체생활과사회발전 1.공동체생활과사회발전 2.문화변동과민족문화의발전
3.한국사회의문제와발전

Ⅹ.사회변동과미래사회 1.대변혁의 시대 2 .한국의 미래와 대응 과제
3.미래사회에대비하는시민의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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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관점 및 서술 상의 문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제관련 내용상 문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업혁명의 의미를 소홀히 다루고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 피해를 강

조

② 경제문제와 해결방안 중 물가와 실업을 다루면서 실업에 대한 내용 결여

③ 거시문제 해결 방안으로 개별 경제주체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선 일차적으로 통화당국과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강조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근로자, 기업, 소비자의 행동규범을 지나치게 강

조

④ 물가변동 원인을 총수요, 총공급 개념이 아닌 수요, 공급 개념으로 설명.

라 . 고등학교 선택과정 경제교과서

(1) 주제 및 내용전개

현행 고등학교 선택과정 경제 과목의 학습 시수는 총 102시간으로 대학의

경제원론 강의용 총 78시간보다 더 많다. 그런데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제원리나 합리적 추론방식을 터득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경제체제, 정부, 재정, 세계화, 통일 등 거시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주제들의 비

중이 높다. 따라서 가르치는 양은 많아도 폭 넓은 시각을 배우지 못하고 학

습 적용범위도 지나치게 편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Ⅰ장의 2, 제Ⅱ

장, 제Ⅳ장, 제Ⅴ장의 1이 전통적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에

해당하는 표준적인 내용이고, 나머지는 많은 부문이 가치 지향적이거나 경제

현안 중심의 내용해설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이견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론과 논리가 중심이 되는 부분은 대개 짧은 단원으로 국한됨으로

써 설명의 복잡성, 난이도 조절문제 등이 취약하다. 반면에 당위성이나 윤리

등을 서술하는 부분은 긴 단원으로 할애하여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한편 화폐금융 및 재무이론과 관련된 저축, 투자, 금융제도, 재무이론의 기

초, 통화제도 등의 내용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심화과정 경제교

과서의 주요 쟁점은 부표58)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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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 4〉고등학교 선택과목 경제의 내용

단 원 구 성
내 용 요 소

대 단 원 소 단 원

I. 경제 생활의 이해와
경제문제해결

1.경제생활의의미
2 .경제문제의발생과해결
3.경제체제의 변천과정

경제생활의영역구분
경제정보의수집과분석
경제적의사결정과합리적선택
경제체제의차이비교
경제의식과이상적인경제질서

Ⅱ. 시장과 경제활동

1.시장의 원리와 시장
가격의 기능

2 .시장가격의결정과변동
3 .시장 기능의 한계와
보완 대책

시장경제의 특성과 기본질서
시장경제의 자원배분과정
시장가격 결정과정과 균형가
격의 의미
시장실패의 원인과 결과
시장에대한정부관여와시민운동
정부실패와그 대책

Ⅲ.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선택

1.바람직한소비선택
2.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기업윤리

3.책임있는 재정운용

소득과소비지출
합리적소비와 바람직한소비
합리적인기업경영원리
기업의사회적책임과기업윤리
공공정책의결정과정
재원조달과재정지출
효율적이고공정한재정운용

Ⅳ.국민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1.국민경제의흐름과변화
2 .경제성장과안정화대책

국민경제의 순환과정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분배
경기변동의 양상
물가안정과 고용증대
안정적 성장과 재정금융정책

Ⅴ.세계시장과한국
경제의 미래전망

1.국제 거래와 경쟁력
2.통일한국 경제의 미래
3.인류공동체와경제협력

개방화 시대의 경제관계
국제경쟁력의 향상
통일한국의경제적과제
국제간의경제마찰
인류공동체의 경제문제

58) 부표 1에는 KDI가 2005년 10월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와공동으로 현행 7차교육
과정의 초·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제영역과 심화선택과목 중 경제, 생활경제, 경제지리, 인
간사회와 환경 교과서의 경제관련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2006년도 교과
서 수정 내역을 담고 있고 부표 2에는 KDI가위의공동연구에서제시한현행 7차교육과정의선택
과정 경제교과서의 수정 요구사항 중 교과서 저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관해 교과서
기술내용과지적이유(문제제기 및 대안 제시), 교과서저자의항변 내용 등을정리한내용이수록되
어있다.

- 57 -



(2) 서술상의 오류

현행 심화과정 경제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정확한 서술내용에 있다.

구체적인 기술을 충분히 하지 않아 읽는 이로 하여금 잘못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복잡하고 다면적인 경제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서술

하거나 오히려 교과과정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어렵거나 불친절한 서술이 빈

발하고 있다. 합리적 소비 및 기업 활동을 가르치면서 준법 이상의 도덕적

가치를 요구하거나 비주류적인 해석, 좌파적 시각 또는 반세계화적 태도로

국산품 애용, 외국제 차별 등의 인식을 조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 . 경제 교과서 개선 방안

국민생활에서 경제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개개인의 경제이해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제 영역 내용은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심화과정의 경제관련 교과서들은 다

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나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고 특히 다이내믹한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59). 관

점과 시각 등 편향적 경향만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표현, 추상적인 용어, 부적

절한 사례 등의 오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경제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상공회의소, 한국은행, 전경련 등 다양한 기관

은 물론 교과서포럼 등 교육 관련 단체의 수차에 걸친 수정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잘못 기술되었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내용 언급이 사라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 경제교과서의 오류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

해서는 사전적 객관적이고 구체적 내용의 집필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사후

적 검증을 구체화한 검정기준과 절차, 방식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특히 오류

가 많은 부문의 수정·보완 방식이 적절히 제시되어야 한다. 경제 교과서의

오류를 방지하고 질 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9) Chun, Qsyng (2006) , "Tasks to Substa ntiate Financ ia l Education for the Adolesce nts in
Korea", Fina ncial Education Summit 2006, Citigroup- Ins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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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론 중심의 정적인 교과서의 구조적 특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전

문화된 보조 학습 자료(보충자료, 인터넷, 매스컴 등)를 많이 활용토록 한다.

만일 단정적인 어조로 잘못 기술된 경제논리를 가르치면 그 내용을 배운 이

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잃게 되며, 추가적인 관점의 보완을 허용하

지 않게 된다. 따라서 경제학적 엄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균형 잡힌 시각으

로 교과서를 기술해야 하며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을 객관

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접근방식에 의한 해석을 부가해야 한다.

교과서의 집필은 다양한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되, 검정과정에서는 경제학자와

경제교육 전문가, 교사를 등 경제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객관

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체계를 갖춘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체계화하되 합리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경제 원리적 사고방식을 습득하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경제교육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둘째,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주제가 적절히 선정되어야 한다. 경제학적 차원

에서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앞서 초, 중, 고등학교 또는 심화과정에서의 교

육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주제를 구성한다.

셋째, 대강화 경향을 보이는 교육과정 개편 과정을 보완하여 교과서 집필

의 기준으로서 시장경제의 기본 작동 원리와 우리 경제의 보편적 특징을 설

명할 수 있는 내용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통화함으로써 경제교육 표

준안으로 제시하되 가치중립의 원칙이 지키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이

념적 스펙트럼을 제시하고 실증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넷째,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내용기술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과서별로 서술 내용, 서술 방식에 관한 세밀한 점검 과정

을 의무화하되 경제교과서 내용의 전반적 구조와 계열성, 상호 연관성 측면

은 물론 개별 학습요소와 소재의 적합성, 용어, 용례 사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과서 기술 내용의 품질을 유지한다.

다섯째, 역동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을 시의 적

절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한 교과서

출판사에의 수정요구 교과서 집필진의 검토에 따른 수정여부 결정과 같

은 소극적 방식을 쟁점에 관한 공청회, 토론회, 수정 불가사유 설명 의무화,

수정요구 사항에 관한 외부 검증 시스템 가동 등 적극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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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KDI지적사항에 대한 2006년도 교과서의 수정보완건수

(단위 건, %)

유 형 초 중 고 선택

개념상의 오류 또는 부정확한 서술 14 23 35 34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 제시(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상황에 부적합)
12 12 33 32

편향적 시각 또는 비주류적 해석 2 8 8 30

훈계적, 윤리지향적 내용 1 2 1 16

교과과정에 맞지 않는 서술 5 18 27 39

문장 오류 3 9 13 1

기타 비경제분야의 오류 27 15 20 6

합 계 64(100) 87(100) 137(100) 158(100)
교과서 저자에 의한 지적사항 수정 28(43) 45(52) 50(37) 57(36)
부분 수정 12(19) 20(23) 65(47) 60(38)
수정 거부 24(37) 22(25) 22(16) 41(27)

7차 교육과정의 경제관련 교과서를 검토하여 KDI가 문제 있다고 지적

한 내용 중에서 실제 교육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된 부분은 70%

내외임.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KDI의 의견대로 전부 수정된 내

용이 43%, 부분적으로라도 보완된 내용이 19%이며 수정이 거부된 경우는

37%에 해당됨

검정교과서인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수정된 비율이 더 높아 75%

가까이가 전부 또는 부분 수정되었고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84%가 전

부 또는 부분 수정됨.

선택과정인 경제 또는 경제지리, 생활경제 교과서의 경우에는 74 % 가까

이가 수정되었으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지리와 생활경제의

경우에는 전 항목이 수정되었지만 경제교과서의 경우에는 총 96건의 지적사

항 중 61건 만이 수정 보완되고 37%에 가까운 35건은 수정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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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제교육의 기초를 형성하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와 중등 경제교

육의 완성과정인 심화선택과목으로서의 경제 교과서의 배타적 집필 경향을

의미함.

교육부의 수정보완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예를 들면 소비자 행태에 관한 윤리적 접근을 지적한 부분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법문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편향적으로 훈계 일변도의

내용에 관한 수정보완 요구를 가감 없이 수용하고 있으나 두산동아 교과서의

집필진은 유사한 내용으로 집필되어 있는 부분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선택 교과의 교육 목표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쌓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선택 교과에 편향적 경제 윤리가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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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 선택과정 경제교과서 쟁점 사례

문제유형 1 : 개념상의 오류 또는 부정확한 서술

교과서 내용 문제 제기 (대안제시)
교과서 저자의

입장
1. (두산동아)

저축 용도의 변화

한국 주택 은행이 전국 13개

도시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

시한 저축 용도 조사(2000. 10.)

결과 (중략) 1973년 조사를 시

작한 이래 처음으로 자녀 교

육비 마련이 내 집 마련을 앞

서게 된 것이다 (중략) 이는 사

람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갖

는 기대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내 집 마련과 같은

가시적이며 비교적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등 보다 먼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목

표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또

한 내 집 마련에 대해 부여하

는 중요성이 이전보다 덜해졌

다는 의미도 된다. (후략)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를

이용한 위의 분석내용은

자료의 결과에 대한 적절

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

다. 저축 용도가 지난 수십

년간 변화해 온 것은 사람

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뀐 측면도 있겠지만 소

득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

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의 비중이 낮아진 것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소

득의 상승만큼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중요한

원인이며, 주택자금 대출의

용이성 등 금융환경의 변

화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의 비중이 높아진 것

은 사교육 중심의 교육 패

턴 변화와 이에 따른 부담

증가가 큰 원인이다.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급

등하였으며 교육비 지

출에는 사교육비도 물

론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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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산동아)
경제의 이중 구조
우리 나라는 경제 성장 과정
에서 공업 부문을 중시하는 산
업 간 불균형 성장 정책을 추
진하였다. 이로 인해 농업, 임
업, 수산업 등의 전통적 산업
은 공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
로 성장 속도가 늦어졌으며,
공업 부문에서도 대기업에 비
해 중소 기업이 낙후되었다.
이 현상은 도시와 농촌 간, 그
리고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소득 격차 심화로 이어져 경제
의 이중 구조를 낳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
정에서 공업 부문을 중시
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도시와 농촌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의 이중
구조를 형성하였다는 것은
충분한 역사적, 실증적 근
거를 가지지 않는 주장이
다.

수정 불가

3. (교학사)
이미 지나간 것에 연연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선택을 한계
적 선택 (限界的 選擇)이라고
한다. 합리적 선택은 일단 한
계적 선택에만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

한계적 선택을 앞으로
다가올 선택이라고 정의하
는 것은 이론적 오류를 범
할 수 있음.

한계의 개념을 분
명히 할 필요가 있으
므로 수정 불필요

4. (교학사)
그러나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발표된 6.15
공동 선언 이후 남·북 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면서 21세
기에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
다.

2000년 6.15 선언의 성과
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분단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의 일련의 남북경협
및 인적교류의 맥락을 언
급하면서 최근의 화해노력
을 소개하는 것이 균형 잡
힌 언급이라고 생각됨 :
2000년 6월 남·북 정상
간 만남으로 이루어진
6.15 공동 선언은 남·북
한 관계의 큰 전환점이 되
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
북 경제 협력이 점진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문맥상 변경 불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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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교과서)

피자의 가격 변화와 그에 따

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상에 나타난다. 그러나 가격
이외의 생산 요소의 가격 변

화, 생산 기술의 변화,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의해 공급 곡

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전
자를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고,
후자를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본 설명 그 자체로 매우

좋은 표현이나 시장 원리

에 대해 처음 이해하는 이

들에게는 다소 함축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 경제학의

기본원리가 어렵게 비추어

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가

적 서술이 요구된다.

고등학교의 실제

수업과 경제를 선택

하는 학생들의 수준

을 고려할 때 문제

가 없다고 판단된다.

6. (대한교과서)

앞에서 우리는 시장 실패

의 원인으로 독과점 발생,
외부 효과, 공공재 공급 등
을 살펴보았다. (중략) 이
는 국민 전체의 자율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자체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는 시민 단체나 국민 개개

인의 자발적인 행동이나 의

식의 변화를 통한 시장 실

패의 문제 해결 방식이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정

으로서 나타나는 현상 중

의 하나가 정부의 합리적

개입이라는 데 이견이 없

을 것이나 시민단체나 개

인의 자발적 행동 등이 더

욱 중요한 실패의 보정수

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적어도 아직까지 검증된

결과가 없이 사회 통념적

으로 이해되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에

실릴만한 보편적 진리가

되기에는 부족하므로 적절

한 수정이 필요

시장 실패에 대

해 시민 단체나

국민 개개인의 자

발적인 행동에 의

해 다양한 시민운

동이 전개되고 있

으며 효율적인 기

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기술된 전체 문맥

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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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형 2 :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 제시

교과서 내용 문제제기(대안제시)
교과서 저자의
입장

1. (두산동아)
1.노블리스 오블리제

(N oblesse Oblige) : 부는 도덕
적 의무의 원천(p . 16)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
온 서양의 노블리스 오블리
제??의 전통은 귀족의 의무를
뜻한다. 이는 출발선부터 우위
에 있었던 상류층들이 그에 따
르는 도덕적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미국이
나 유럽의 상류층들이 대부분
의 국민들로부터 질시의 대상
이 되지 않고, 고마운 이웃으
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읽기자료는 경제생활과
다른 생활과의 관계를 설
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
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물
질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
만 집착하여, 무조건 다른
영역의 생활을 희생시키거
나 다양한 생활 영역들을
지배하는 각각의 고유한 원
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p .17)고 역설하고 있으며,
아마도 물질에의 집착에 앞
서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기자료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경
제 교과서의 기본목적은 시
장경제의 작동원리를 배우
는 것인 만큼 가치판단에
있어서 최대한 중립적이어
야 한다. 선과 악을 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리 교과
서의 몫일 뿐 아니라 경제
효과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 교재는 본문
(text)이 주이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 탐구
자료와 읽기 자료가
배치되어 있음. 여기
서는 경제 생활은 다
른 분야의 생활과 상
호 의존되어 있음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과학 기술, 윤리, 문
화 예술 등과의 관계
를 예로 들었음. 경쟁
후 소수의 승자가 건
전한 시장 및 사회의
구축을 위해 봉사하
도록 권장하는 것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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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산동아)
당신이 한 의류 회사의 사장
이라면?
여러분이 A 의류 회사의 새
로운 사장이 되었다고 해보자.
출근 첫 날, 여러분은 사원들
이 모인 장소에서 취임 연설을
해야 한다. 여러분은 회사가
새로운 디자인의 의류를 개발
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새로운 디자인의 의류
개발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려
한다. 다음 계획서의 빈 칸을
채워 보자.

이 탐구활동 내용이 경영
학 수업 중의 한 과제라면
적절하면서도 흥미로운 과제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인적자원 활용방법, 운영
자금의 확보, 회사 홍보방법
등을 채우게 되어 있는 위의
과제는 경제 교과서에는 어
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더구
나 이 과제는 기업의 역할과
유형 등을 소개하는 단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관련내용은 전혀 제시되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는 상
황이다.

수정 불가

경제생활의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이기 때문임

3. (교학사)
우리의 경제 활동에서 구성
원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
다. 만일, 거래 당사자들이 서
로를 믿지 못한다면, 경제 활
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
다. 물건을 하나 사고팔면서도
일일이 가짜가 아닌지를 확인
해야 하고 또 서로의 신용을
믿지 못하여 반드시 현금으로
만 거래를 해야 한다면, 경제
활동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교과서 도입부분에서 경제
원리에 관한 알기 쉬운 설
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최근 후쿠야마가 주창하고
있는 신뢰의 중요성에 관한
가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신뢰가
경제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기본적 경제원리에 대한 소
개와 무관한 감이 있다. 오
히려 경제현상에 있어서 정
보에 관한 중요성을 서술하
면서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인식되는 정보 가 경제활
동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전
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 활동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
고 있다. 경제 활동이 선택
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올
바른 정보를 갖고 내리는
의사 결정은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고 성능
을 따지는 것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직업 알선 센
터나 직업소개소를 찾는 일
도 정보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사회 생활 속의 경
제 활동을 다루는 장
이므로, 인간간의 신
뢰가 경제 활동에 중
요함을 강조하는 것
이 더 중요하므로 수
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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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학사)
그들은 사회로부터 실추된 자
신의 자존심을 찾는 한 방편으
로 자신들도 볼 만한 사내들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
고 더불어 돈을 벌기 위해 일생
에 단 한번 옷을 벗기로 한다.
풀 몬티(Fu ll Monty-옷을 몽땅
벗어버린다는 뜻의 영국 속어)
는 자존심 회복의 한 방편으로
옷을 벗는 여섯 실업자들의 이
야기이다

교과서에서 이러한 세속
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의심스럽다. 보다
교육적이고 호기심을 유발
하는 주제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정 불필요>
실업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
로 영화를 도입한
것은 매우 필요하고
효과적인 예임

5. (교학사)
다만,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자칫 중복 투자를 야기
하여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
를 가져오거나, 수요가 위축되
는 경기 침체기에 과잉 시설로
놀리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경기변동에
관한 논의 전개와 무관한
표현

<수정 불필요>
투자로 인한 경기
변동과 관련있는 내
용임

6. (천재교육)
탐구활동 01북한 경제 관련
통계 자료

다음 자료는 남북한의 경제
사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1 남북한의 경제 성장
률자료2 북한의 대외 무역
추이

자료3 남북한의 산업 구조
추이

제시된 자료는 남북한의 경
제 사정을 비교하는데 있어
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1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기보다는 일인당 국
민총생산 또는 국민총생산
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자료2의 북한의 대외
무역 추이도 우리나라와 대
비하여 보여주어야 북한의
폐쇄경제의 성격을 보다 잘
나타내 줄 것이다.

불수용(내용 전개
상 무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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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의 경우 산업별 비중
을 남북한간에 비교하고 있
는데 이보다는 농림어업의
비중과 함께 그 생산성(일
인당 생산 등)을 표시해 줌
으로써 북한 경제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1960년대 남한, 북한, 미얀
마, 베트남 등의 일인당 소
득과 현재의 일인당 소득을
제시 비교해 줌으로써 시장
경제체제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경제 성장 성과가 얼
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제시
해 줄 필요가 있다.

수정 예) 일인당 국민소득
비교
자료1 : 남북한 경제 성장률
자료2 : 남북 대외 무역 추
이 비교
자료3 : 1960년대와 현재의
남북산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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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형 3 : 복잡한 경제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

교과서 내용 문제제기(대안제시)
교과서 저자의
입장

1. (두산동아)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끝이
없다. 우리는 어떤 재화나 용
역을 구입함으로써 순간적으로
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으며, 조만간 새로
운 것을 요구하게
된다.

자원의 희소성은 경제문제,
즉 효율적 자원배분의 문제
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다. 하지만 자원의 희소
성 문제는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인간의 욕
구를 아무런 대가 없이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즉 모든 것을 취
할 수 없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
이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구가 무한한 것이
경제문제의 원인이라는 설
명은 상투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긴 하지만 경제문제
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해
석이며, 좀 과장해서 해석
한다면 탐욕에 대한 절제와
수양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
러일으킬 수 있다 : 수정
예)인간의 욕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충족시킬 수는
없다. 욕구에 대한 만족감
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구
입함으로써 순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만족감은 오래
가지 않으며, 조만간 새로
운 것을 요구하게 된다.

수정 불가
재론 불필요. 사실
서양에서는 종교 혁
명 이전에, 그리고
우리의 경우 조선
시대에는 자연 활용
을 통한 생산 증대
보다는 육망의 억제
를 통해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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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산동아)
각 나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
지만 다양한 경제 체제가 혼합
된 상태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
다…(중략)…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도 개인의 선택보
다도 정부의 계획이 우선하고
있으므로 계획 경제 체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시장 경
제 체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들 양자 사이에 자
리잡고 있다.

위의 내용은 세계 각국의
경제 시스템을 너무 단순한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경제활동 개입
은 생산에 있어서의 계획여
부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예산 지출의 상대
적 규모 등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요소
는 무시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 같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매우 자유로운
개인의 경제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 한편, 높은 세율
과 사회보장제도도 가지고
있어 정부의 시장 개입적인
요소는 상당히 크다.

위의 내용을 따라서 각국
의 경제체제를 생산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날의 러시아나 중국이 여전
히 북한과 쿠바에 보다 근
접한 계획경제체제라는 설
명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는 이 교과서의 초판이
발행된 2003년에도 마찬가
지였다.

수정 예) 그리고 (중략)
자리잡고 있다 의 내용과 <
각국의 경제 체제> 그림 삭
제

수정 불가
오늘날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이나 일
본만큼이나 시장 경
제 체제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교과서(p 36)에 제
시되어 있는 비교기
준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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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산동아)
여섯째, 소유자 중심 체제에
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화를
꾀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오
늘날에는 시장 환경이 급변하
고 사업 영역이 더욱 복잡해지
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중심
의 의사 결정 구조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따
라서 전문 경영인에 의한 관리
체제로의 과감한 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대목은 대한상의
(2003)가 이미 문제점을 지
적한 바가 있다. 전문 경영
인 체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
은 검증된 적이 없으며 개
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
라 선택할 문제이다. 오히
려 1980년대 이후 미국 등
에서는 소유지분이 매우 적
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김으로써 책임경영의 인
센티브가 줄어들고 이윤 극
대화보다는 권한 극대화를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
는 지적이 대두되기도 하였
다. 경영의 전문성 역시 전
문경영인이라고 해서 높고,
소유자는 낮다는 이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상의
의 문제제기에 대해 저자들
은 본 교과서의 서술 의도
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절대선으로 생각하여 서술
한 것이 아님. 다만 우리나
라뿐 아니라 현재의 세계적
인 추세가 전문 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서술한 것임 이라
고 대응하면서 수정을 거부
하였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재벌경영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우
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적
인 추세가 전문 경영인 중
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
은 근거가 없으며 설사 그
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최근
의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바람직한 방향인 것처
럼 표현해서는 곤란하다.

수정 불가
시장 경제에서 세
계적인 추세이기 때
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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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학사)

독과점 시장에서의 자원 배

분

독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기술혁신 및 고부가가치 창

출을 위한 연구-개발 행위

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특

허와 같이 일정기간이라도

독점적 지위를 허용하는 것

이 사회적으로 최적일 수

있음을 언급할 필요

<수정 불필요>

독점의 장점과 필

요성을 제시할 부분

으로 적합하지 않음

5. (천재교육)

기업 경영의 윤리성

최근 들어서는 국제적으로

도 부패 라운드라고 하는

논의를 거쳐 부패를 방지하

는 규범이 통용되고 있고,

우리 나라도 이에 관한 규

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

다.

우리 나라의 부패 수준

부패는 기업 측면의 윤리

적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측

면의 윤리적 문제라고 보아

야 한다. 특히 정부의 기업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그러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로비를 낳고 부패

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불

필요한 규제의 혁파가 이러

한 부패를 줄이는 첩경임을

지적할 필요도 있다. 아울

러 정부의 조직과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시장에 대

한 개입 의욕은 커지게 되

고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들

이 만들어지게 될 개연성이

높게 된다. 따라서 부패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전제로 함을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불수용(부패는 공

무원과 기업의 합작

으로 발생되는 것이

므로 물론 정부 규

제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윤리 의식도 필요하

다. 정부 규제 혁파

는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으

므로 부패라운드를

기업 윤리 문제로

이 부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다. 기

업이 뇌물을 주지

않는다는 규범이 국

제적인 것으로 통용

되고 있는 것은

중요하게 학습되어

야 할 내용이다. 따

라서 원문대로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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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재교육)

자유 무역 협정(FTA)

자유무역협정의 개념 설

명이 두 군데서 다른 내용

으로 되어 있다. 첫번째 설

명은 고교 교과서에 소개되

기에는 다소 어렵게 되어

있는 반면 두번째 설명은

너무 단순하다. 적절한 곳

에서 자유 무역 협정에 대

한 설명을 별도로 제시해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

러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미와 그 출범과정에 대한

보충 설명도 요구된다.

수정하지 않아도
무리 없음

7. (천재교육)

탐구활동 03 세계화와 정보

화의 그림자

유엔(UN )은 1인당 소득이

연9백 달러 이하인 나라를

최빈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1968년 24개였던 최빈

국 수는 30년이 지난 1999

년 49개국으로 배 이상 증

가했다.

이 내용은 오해를 불러일

으키는 내용으로 군소 신흥

독립 국가들의 증가로 인한

최빈국 수의 증가를 마치

세계화가 최빈국의 수를 늘

리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오도하는 것이다. 또

한 세계화 예시는 군소 신

흥 독립국가들의 증가로 인

한 최빈국 수의 증가를 마

치 세계화가 최빈국의 수를

늘리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

고, 이에 대한 찬반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세계화와 어울리지 않는다.

정보화와 관계된 내용도 인

류공동체와 경제협력이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과서 기술내용을 삭제하

는 것이 바람직함

불수용 (수정하지

않아도 무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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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형 4 : 편향적 시각 또는 비주류적 해석

교과서 내용 문제제기 (대안제시) 교과서 저자의 입장
1. (두산동아)
공기업의 민영화, 항상
바람직한 것인가?

(가) 4,358명의 교통부
직원을 57명으로 줄였다
는 뉴질랜드 정부의 개혁
소문이 내게는 끔찍한 괴
담처럼 들렸다. 공무원을
줄이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줄게 된다. (중
략)
복지 축소에 따른 생활
의 불안을 절감하고, 개
방과 경쟁의 논리에 기초
하여 장관조차 외국인을
채용하는 현실에 절망한
나머지 똑똑한 젊은이들
의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
는 뉴질랜드의 이야기는
우리가 배울 모범은 아니
지 않는가? (후략)

OOO 신문, 2001. 7. 7.
(나) 지방 공기업 대부
분이 주먹구구식으로 방
만하게 운영되어 주민의
세금을 낭비함에 따라 자
치 단체의 재정에 오히려
부담만 주고 있다. (중략)
심지어 일부 공기업들은
존속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업무수행
을 이유로 매년 수억 원
의 경비를 사용하면서 조
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 (후략)

OO일보 2001. 4. 30.

공기업의 민영화 필요
성에 대해 편향된 사고를
기르게 할 우려가 있다.
뉴질랜드 정부의 개혁은
비효율은 줄이는 대신 대
민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
은 확충하는 등 세계적인
정부혁신 성공사례로 간
주되고 있다. 인용문의
저자는 뉴질랜드가 교통
부 직원을 줄임으로써 정
부서비스에 차질이 생겼
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추
측만으로 이를 제기하였
을 뿐 아니라 교통부 직
원 감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적자 버스노선 폐지
와 그로 인해학교를 그만
두어야 할지 모르는 가엾
은 학생의 존재에 이르기
까지 엄청난 비약을 감행
하였다. 정부가 사양산업
을 살리기 위해 국민 세
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
고 정부 공무원을 늘리는
내용이라는 것은 WTO체
제하의 국제규범에도 맞
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의
취지와도 완전히 상반되
는 것이다.

수정 불가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
장 경제에 바람직한 측면
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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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산동아)
국경은 사라지는가?

(전략) 그렇다면 세계화가 반
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중략) 그런
데 세계화가 낳는 더 큰 어려
움은 국내의 빈곤 문제나 실업
문제, 그리고 지역적 불균등
발전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기업이 좀더
큰 이익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
하고 각국 정부가 이러한 이동
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하지
못한다면 어느 나라에는 빈곤
이 심화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이다.
자료: 김수행, 알기 쉬운 정
치 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저자들은 기업환경의 변
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
계화와 관련된 내용을 또다
시 실으면서 여전히 일방적
으로 반세계화적인 내용만
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
게 놓인 환경의 변화를 얘
기하면서 사회적인 측면에
서의 세계화의 장점과 단점
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단
원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화를 우리에게
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
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싫지만 외국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으로 느끼게 만들 가능
성이 농후하다. 인용문의
내용 역시 오류를 담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무비판적
으로 소개되고 있어 학생들
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위 글은 국내의 빈곤, 실업,
불균등 발전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는
바로 각국 정부이며, 세계
화는 오히려 국제교역과 투
자유치의 활성화를 통해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좋은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
다. 더구나 기업으로 인해
더 큰 이익을 좇아 해외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국내의
경쟁력이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라
면 정부가 기업의 이동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이 생산하는 상품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
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말 것이다. 결국 빈곤과 실
업의 문제는 세계화로 인해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여건을 향상시키지 않
으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는 점이다. 따라서 교과서
기술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정 불가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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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형 5 : 주관적인 훈계나 과도하게 윤리적 내용

교과서 내용 문제제기 (대안제시) 교과서 저자의
입장

1. (두산동아)
1990년대 이후 대외적으로는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도
록 요구해 왔으며 (중략)
그러나 자발적인 질서 유지
에 익숙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
들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
며, 이는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경제 활동과 관련된 규칙을 철
저히 집행해야 하며, 기업과 개
인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쟁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경제 주체들은 하
나의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정
신으 경제 윤리를 실천해야 한
다. 경쟁에서 탈락하는 소외 계
층이 많아질 경우 사회적 갈등
심화될 수 있으므로, 경제 주체
들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 관리는 정책을 수립하
고 집행할 때 국민에 봉사한다
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근로자와 협력 기업을
동반자로 대우하는 자세를 가
져야 한다. 반면,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생산
활동에의 공헌도를 염두에 두
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
은 소비 활동을 할 때 자신의
만족을 높이되 사회의 미풍양
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이 내용에서 저자들은 자
본주의 시장경제의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사적 이익추
구 행위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탈법과 무질서에 이를
수 있다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최
근 상황을 기술함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서술을 한 것
은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낸 우리 국민과 기업
의 시장경제 참여 역량을
폄훼한 것일 뿐 아니라 학
생들로 하여금 개인과 기업
의 이윤추구 행위를 추악한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언
제나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
게 할 우려가 있다. 1990년
대 들어 탈법행위가 예전보
다 증가했는지도 알 수 없
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이
는 정부의 법질서 유지기능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기업과 개인의 책
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
한 이 내용에서 저자들은
기업과 근로자, 국민에게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경제
윤리를 갖추고 각자의 이기
심을 자제하라는 주문을 하
고 있다. 이 역시 경제 교
과서보다는 윤리 교과서에
나 어울릴 만한 훈계조의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사
적이익의 추구를 자제되어
야 할 대상으로 간주함으로
써 자본주의가 보이지 않
는 손으로 대표되는 자생
적 질서유지 기능이 있으며
이는 각 주체의 사적 이익
추구에 기반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터득하는 것을 방
해하는 역할을 한다.

수정 불가
논평 내용은 필자
의 의도와 무관하
며, 자세히 읽어 보
기를 권유함. 단지
한국경제는 한국인
에 의해 운영되므로
경제 질서 유지는
필요 조건에 불과하
고 평등 의식이 강
한 점을 고려할 때
공동체적인 경제윤
리도 실천해야 한다
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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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산동아)

합리적 소비, 바람직한 소비
(p . 113-119)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을 존

중한다는 것이 모든 소비 행위

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

는 아니다. 왜냐 하면 한 소비

자의 소비 행위는 다른 소비자

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다. 즉, 내가 무궁화라는

유명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

고 다른 사람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정 무궁화를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

개인의 소비 행위는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략)

합리적인 소비가 개인의 욕구

충족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개개인의

소비 행위는 각 가계는 물론

나아가 결국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각의 소비

행위가 전체에 폐해를 주지 않

고 긍정적인 것인가를 항상 고

려할 필요가 있다(p .116).

첫째, 자신의 선택이 다른

소비자나 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는

소비 자세가 필요하다. 몇몇

사람들의 불필요한 과소비 때

문에 쓸모 있는 재화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

족해진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

으로 볼 때 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계층의

이 내용이 포함된 합리

적 소비, 바람직한 소비 단
원의 내용 전체가 과연 경

제 교과서에 필요한 내용인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

다.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선택한 소비

행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이라는 도덕가치 지향적 개

념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윤리 지향적

성향은 자신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

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개인이
소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

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까

지 고려해야 한다는 위의

주장은 자유 시장경제의 작

동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청교도적 윤리관을 전파하

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몇몇 사람들의 불

필요한 과소비 때문에 쓸

모 있는 재화를 생산할 수

없는 자원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현재의
만족에만 관심을 두고 환경

을 파괴하는 소비태도를 바

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

한다. 급기야는 작은 것에
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지

혜를 가지라고 설교한다.

수정 불가

합리적인 소비는

가계 소비의 만족과

더불어 동시에 경제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치원에서 이루어져

야 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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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를 보고 대다수의 사

회 구성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경우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중략) 둘째,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 자세가

필요하다 (중략) 셋째, 지구 환

경을 훼손하는 소비가 아닌 환

경을 보호하는 소비 자세가 필

요하다. (후략)(p . 118).

탐구활동: 바람직한 소비 선
택
개인의 소비 생활에 있어서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람직한 소비 선택과 연계하

여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자(p .

119)

이상의 어떤 내용도 경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배워

야 할 합리적 선택의 능력

과는 무관하다. 과소비라

는 것 자체가 매우 모호한

기준의말일 뿐 아니라 타인

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에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욱 동의하기 어렵다. 합리

적인 소비라면 현재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적절히 판단

하여 결정해야 하며, 환경

역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존,

번영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 선택하여 추구해야 할

하나의 대상에 불과하다.

과소비와 같은 개념은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옳은 수

준의 소비가 있고 이를 벗

어나는 수준의 소비는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과소비에 대한

비난은 저자의 의도와는 관

계없이 가진 자와 부유층의

소비행위에 사회윤리라는

이름으로 제3자가 관여하고

적개심을 드러내도 좋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를 고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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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산동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

(전략) 기업은 사적인 이익만

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공

공성과 사회성을 추구하는 사

회의 일원으로 기능해야 한다.

(중략)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자연 환경의

훼손, 자연 자원의 고갈, 자원

배분의 왜곡, 빈부의 격차 등

과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다. 다섯째, 기업은 생산 참여

자들의 인간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

해야 한다. (중략) 한편으로 기

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물론 기업 이윤의 사

회 환원은 어디까지나 기업 형

편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의

사 결정에 속한 문제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

업 윤리를 강조하는 위의

단원은 소비자의 바람직한

소비를 강조한 단원과 마찬

가지로 경제원리의 학습보

다는 윤리적 책무를 강조하

고 있는데, 이는 경제 교과

서에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

기 어렵다. 경제교육은 어

디까지나 기업의 행동원리

와 그로 인한 효과들에 대

해 학습하는 객관적 내용이

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개

인과는 달리 영리추구라는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결

성된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기업에게 준법의무를

넘어서는 사회적 책무와 윤

리를 강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를 질문하게

된다. 기업의 이윤도 주주

라는 개인들의 투자 행위로

부터 얻어지는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형태

의 투자행위와 다르게 사회

적 환원을 당연히 요구해야

할 대상인지는 의문이기 때

문이다.

수정 불가

윤리 경영이 곧

기업의 가치를 극대

화 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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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이 준법적 생산
행위를 넘어서서 자연자원
의 고갈, 자원배분의 왜곡
은 물론 빈부의 격차와 같
은 문제의 해결에까지 나서
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역
시 기업을 의인화한 결과이
며, 과거 재벌기업처럼 사
회적 강자로서의 오너가 있
는 기업을 은연중에 상정하
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
지만 이 역시 기업이 아닌
기업주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여야 할 것이다.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은 어디까
지나 책의 본문 다른 부분
에서 밝힌 것처럼 기업 스
스로 이윤의 사회환원이 장
기적 차원에서 이익이 된다
는 점을 인식함에 따라 자
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정 예) (전략) 기업은 사
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기
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략)
넷째, 기업은 기업 가치극
대화를 추구하는 한편 공익
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기업
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자연 환경의 훼손,
자연 자원의 고갈, 자원 배
분의 왜곡, 빈부의 격차 등
과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업은
생산 참여자들의 인간적 가
치 실현에도 노력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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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형 6 : 과정상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기술

교과서 내용 문제제기 (대안제시) 교과서 저자의
입장

1. (두산동아)
국내 총소득(GDI)과 국민 총

소득(GN I) : 국내 총소득(GDI)

이 국내 총생산을 분배측면에

서 파악한 것과 같이, 국민 총

생산을 분배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 국민 총소득(GN I)이다.

즉, GDP = GDI, GN P = GN I

가 된다.

국내 총소득은 국내에서 발

생

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

계이며 국민 총소득은 국내 총

소득에다 대외 순수취 요소 소

득을 더한 것이다. 각 나라 국

민들의 복지 수준은 대개 1인

당 국내 총생산이나 1인당 국

민 총소득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후략)

대학의 경제원론 수업에

서조차도 GDI와 GN I는 가

르치지 않거나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고교 교과서에서는 이들을

GDP나 GN P와 같은 보다

익숙한 개념들로부터 자세

히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들 개념의 가장 중

요한 차이, 즉 국가간의 교

역조건을 반영하여 구매력

을 평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한편, 이어지는 읽기

자료에서는 국민총소득

(GN I) 지표의 유용성을 제

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는 국가간 교역조건을 반영

하는 GN I의 성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학생들의 이

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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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학사)

즉, GDP 디플레이터는 금년

도 가격으로 환산한 GDP(경상

GDP)를 기준 연도 가격으로 환

산한 GDP(실질 GDP)로 나눈

값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그

해의 GDP가 추계된 다음, 사후

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물가 지

수라는 특징이 있다.

두 문장이 연계성을 갖추어

야만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는 금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GDP(경상

GDP)를 기준 연도 가격으로

환산한 GDP(실질 GDP)로 나

눈 값이다. 따라서 GDP 디

플레이터는 그 해의 GDP를

추계한 다음, 사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가 지수

라는 특징이 있다 로 바꾸

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정 예) 뒤에 수식이 제

시되어 있으므로 설명부분

은 삭제

<수정 불필요 >

동일한 의미

3. (교학사)

그림 Ⅳ-21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

상용고, 임시고, 일고, 자영고,

가족 사업 종사자(저실업)

상용종사자(상용고), 임시

근로자(임시고), 일용고용자

(일고), 자영업자(자영고)라

는 ( )內 표현은 통계청에

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급적 보편적으로 사용되

면서도 완결된 표현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계청 사용 용

어로

수정 불필요

4. (교학사)

경제 내의 총수요가 변해서

나타나는 경기 변동에서는 실업

과 인플레이션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tr ade-off)의 관계로 나타난

다.

트레이드 오프 를 직접

원어로 사용하지 말고 상

충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충은 오히려

트레이드오프의 의

미를 왜곡하므로

수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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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사회과 교과서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

1 . 교과서 편찬의 체제 구조

가 . 교과서 편찬 과정

교과서도 상품이기 때문에 그 질 관리 주체는 생산자이다. 국정 교과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검정 교과서는 저자와 발행사가 관리 주체이다. 교과서

의 일생주기는 〔그림 4〕와 같이 국가 교육과정에서부터 검정 심의 및 학교

사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 교육과정 편수자료·교육과정 해설 편찬상

의 유의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통해 교과서 질 관

리 지침을 제시한다. 교육과정 정책 지침이 교과서 질 관리를 하기 위한 체

제 구축의 근거가 된다. 즉 검정은 정부가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정책 시스

템이므로, 편찬상의 유의점은 교육과정 정책에 따른 저작 방향을 시장에 제

시하는 것이고, 교과서의 검정기준은 바로 교과서 질적 조건 자체를 가리키

는 것이다.

〔그림 4〕검정 교과서 질 관리 주체

교육인적자원부

o 교육과정·해설서
o 교과서편찬상의 유의점
o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o 심의위원 위촉·운영

교과서발행사

o구성과 집필
o편집과디자인
o도서 제작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o검정심의
o합격본결정

한국검정
교과서협
회

o 공동생산
o 균등분배

학교

o 채택
o 사용

교과서 질 관리 주체

- 83 -



교과서 발행자(저자 포함)는 심의본을 편찬하여 검정 신청을 한다. 바로 이

발행사가 생산자이기 때문에 질 관리의 직접 책임을 져야 된다. 한국교육과

정평가원은 현행 법규상 검정심사와 합격본 결정을 하는 주관자의 책무를 지

게 된다. 그러므로 검정교과서협회는 공동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중개 기관

이므로 질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교과서

판매 수익을 균등분배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교과서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더하도록 할 수 있다.

끝으로 소비자인 학교는 상품 자체에 대한 책임보다는 채택 과정을 통해

질적으로 더 좋은 교과서를 선별해야 한다는 교육적인 책임과 더불어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슈머(p rosu m er)서의 책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다. 앞

으로 논의해 갈 의제는 이러한 다층적인 여러 주체가 서로 어떤 관계 구조를

형성해야 교과서 질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로 모아진다.

교과서 시장 상황은 생산자가 출원한 상품을 정부가 인·허가 형식의 검정

을 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장의 관계 설정이 늘 문제가 될 수 있다. 생산자

편에서는 정부가 규제한다고 할 것이고,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할 것이다. 사실 교과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나 부당한

규제가 아니라, 질 관리 책임의 근거인 학습권60)을 보호하는 것이다. 학습권

은 교수권에 선행하여 능력과 관심에 맞도록 맞춤식 학습을 요구할 권리, 남

들과 같이 배우고자 하는 권리, 올바르고 정확한 내용과 균형 잡힌 관점을

배울 권리이다. 그 중에서 교과서 관련은 셋째 조건이다. 능력이나 관심, 남

과 같이 배우는 것은 교과서가 없어도 되는 형식 요건이다. 교수 과정에서

내용의 정확성과 관점의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은 교사의 책무이지만, 그 근

거는 어디까지나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질 높은 교과서를 학교에 공급하기 위한 각각의 책임 주체가

이행해야 될 미션은 다음 〔그림 5〕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60)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근거를 둔다. 이를 위하여 동 ②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
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동 ④항).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
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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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토록 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어떻

게 심의하는지의 관리 체제와 교과서 가격 결정에 대한 정책 판단을 해야

된다. 정부로부터 검정심의를 위탁받은 교과용도서심의회는 질 높은 교과서

를 선별하기 위한 검정 심의 방향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을 하도

록 해야 된다.

물론 발행사는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고, 학교도 그러한

교과서를 선정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이 모든 주체의 권한 행사와 의무

수행은 제도적인 체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림 5〕교과서 책임 주체별 미션

정부
발행제도·심의
체제·가격 사정을
어떻게 할것인가?

심의위원회

교과서

학교

어떻게 심의하여
질 높은 교과서를
선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질
높은 교과서를
선택할 것인가?

발행사
질 높은 교과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나 . 교과서 질 관리 체제의 방향

교과서 발행 제도가 국정 검정 인정 체제로 변천해 가고 있지만, 정

부는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관여를

계속 해야 한다. 문제는 그 방향의 철학이 무엇이며 시장 기능을 얼마나 활

성화시킬 수 있는 가에 있다. 이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정부관여-시장자율 /

교과서 문화를 통해 교과서 질 관리를 해 나가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해 보자. 교과서 발행을 둘러 싼 시장 체제에서 정부와 발행자의 역학

관계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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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부의 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시장 문화

정부

관여

고차원의 교과서 문화

시장

자율

A

o 정부 ·시장의 협조 관계

o 정부가 교과서 산업지원

o 시장의 실패예방

D

o 교과서시장의 자생적 발전

o 학교가 교과서 통제

o 교과서 자유발행 정착

B

o 교과서가 학교교육 통제

o 중앙정부가 교과서 통제

o 획일적 ·폐쇄적 교육초래

C

o 교과서 발행 시장 미약

o 교과서 중심교육

o 교과서 선별 기능 미흡

취약한 교과서 문화

[그림 6]은 가로축에 정부 관여 정도를 표시하고 세로축에 교과서 문화 수

준을 나타낸다. 오른 쪽으로 갈수록 정부 관여보다 시장 자율성이 높아지고,

위로 오를수록 교과서 문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정

부 관여는 심하고 교과서 문화가 낮은 수준인 경우(B)나,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시장 자율만 강한 국면(C)은 모두 문제가 많다. 정부와 시장 모두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역기능을 하기 쉬운 때문이다. 그 보다는 정부

관여가 많아도 문화 수준이 높은 상태(A)가 한 층 더 발전된 국면이다. 문화

수준이 높아서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시장원리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는 D국

면이 최선의 상태라 할 수 있다.

교과서 관련 쟁론은 주로 검정 제도의 합법성 유지, 교수·학습 과정을 개

선할 수 있는 질 높은 교과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정책, 그리고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 정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의 욕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 등이다. 이러한 쟁론은 국·검정제의 합헌성(법적 쟁점), 국가 규제와

민간 자율성(사회적 쟁점), 오류 없는 고수준의 교과서(교육적 과제)를 개발하

는 일 등과 관련된다.

교과서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자생력을 가지고 발

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

- 86 -



다면 향후 과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장의 자율성을 키우기

위하여 정부가 해제해야 될 규제는 무엇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교과

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이다. 정부도 교과서

정책을 자율화·개방화라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폐쇄적 통제 대신 민간의 자

율성 유도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2 . 교과서 질 관리 체제 구축

교과서 질 관리 체제(system) 구축이란 바로 이 주체들이 참여하는 과정별

책무를 좀 더 합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 제도화의 방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제안하고, 주체별 역할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기로 한다.

정부

o 교육과정 고시

-교육과정 해설서

-편수자료

o 교과서 검정고시

-검정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원칙

o 교과서 가격 결정

교육과정 대강화 - 자율적 다양화 유도

교육과정 해설서 - 교육과정 취지 설명

( 사회적 쟁점인 이념 문제 지침 제시)

편수자료 - 용어와 개념의 사용 지침 제시

검정기준·유의점 - 최저기준(정확성과 균

형성) 특별 강조 헌법과 통설 중심

검정원칙 - 질적 최저기준의 엄정한 심사

가격 - 최고가격 고시(외형체제 자율화)

발행사

o 장기투자( 전문인력확보)

o 편집권 확보

o 다양한 전공의 집필자 구성

교과서 투자 장기 전략 설정 필요

전문 편집인의 권한 강화( 안정적 개발)

오류와 편향성 극복을 위한 방안

교과서 문제점 분석 공개화

심의회
o 법규사항 엄정 적용

o 심층 분석 후 판정

교육과정·검정기준의 본질적 이해필요

심의과정의 다단계화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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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o 교과서 채택심사 강화

o 문제점 발견시 적극 대처

선정단위 : 학교 시도교육청 단위광역화

매학년도 교과서 교체 가능 체제 시행

유관

기관

o 한국검정교과서협회

o 한국교과서연구재단

o 정부 및 공공기관

o 대학·학회·사회단체

교과서모니터제 운영(협회) - 회원사 지원

교과서정보센터운영(재단)-자료수집·공유

교과서쟁점사안검증(유관기관)

사용 중인 교과서 분석 - 대안 제시

[그림 7] 검정 교과서 일생 주기별 정책 방안

가 . 정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교과서 정책에는 시장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엄격

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시장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의 두 가지가 있다. 정

확하고 균형잡힌 교과서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시장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는 교과서 편찬상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시장의 합리적인 교과서 문화 조성

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정책 수단

은 교육과정부터 심의 및 채택 등 편찬의 모든 단계에 걸쳐 있다. 그 과정별

방안 중 검정기준과 심의과정 및 외형체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기로 하자.

첫째는 검정기준의 내용 항목(헌법과 법규 준수, 오류와 편향성이 없는 정

설 활용 등)을 상세화 한다.61) 검정기준상 내용 요소의 선정과 구성 방식을

61) 예를 들어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회과 교수 자료 개발 지침중에서 기본 지침(Bas ic
Guide line s )을 보자.(Califo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01 / 노희방·조은미, 2006)

1) 교과서와 다른 교수 자료들은 정확하게 교육과정의 특징, 목적, 스트랜드, 과정을 반
영해야 한다.
2) 교수자료는 역사를 일반적인 청중을 위한 영화나 책과 같이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
로써 다뤄야 한다.
3) 본문의 내용은 정확성뿐만 아니라 드라마틱하고 생생해야 한다.
4) 핵심적인 사실이나 주제를 하찮게 다루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5) 자료는 역사가들 사이의 논쟁을 묘사함에 있어 진실 되고, 정확해야 한다.
6) 교수자료는 성별, 나이, 종교, 인종에 관계없이 그들의 경험을 묘사해야 한다.
7) 역사적 논쟁은 관점의 다양성을 묘사해야 한다.
8) 역사 교과서나 교수자료의 서술자는 윤리적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9) 교수자료는 학생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정한 감각을 갖게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10) 자료는 시민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11) 자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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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하게 제시하여 저자-학계-사회 일반이 초중등 학생 교육용이라는

교과서의 제약 조건을 인정하도록 안내한다. 물론 심사 기준이 상세하면 저

자의 창의성이나 심의위원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현행 검정기준과

같이 최저 필수 조건(공통기준)과 교과별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 목표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원칙(교과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에서는 교과서 저

자가 창의적으로 구성할 여지가 많다. 심의위원회도 내용의 세부적인 사안보

다 교과서 전체 구성체를 보고 판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그대로 유지

하되, 사회과의 특성상 사회적 쟁점이 될 내용에 대해서는 한계를 미리 설정

하자는 것이 이 제안의 취지이다. 이 상세화는 검정기준 자체 항목에 싣지는

말고 지침 형식의 별도 문서로 제시하면 되는데, 국사 교과서를 개발할 때

과거에 해 오던 내용의 준거안을 참조할 수 있다. 즉 검정기준에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준 밑에 심사 참조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이념 및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준수를 요구하는 규정62)은 엄정하게 지키도록 강조해 놓아야 된

다. 교과서를 비롯한 공교육과 사회 모든 조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을 대전제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당연하게 적용할 질 관리 수칙이다. 국가

체제의 헌법적 근거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에 있다. 이는 전

문(前文)이 천명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

이념의 계승에 터한 기본 이념(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평화 통일주

의, 국제 평화주의 등)을 천명한 것이므로, 교과서는 이 이념과 국체를 훼손

하는 내용을 실을 수 없다.

둘째는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검정위원회 외에 공공기관의 검

토 과정을 공식적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면 글쓰기를 국립국어원의 검증을

받을 수 있듯이, 사회과 교과서 내용은 유관 기관의 검토 의견을 받으면 오

류나 편향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정부의 관계기관 협의체인 교육과정·교과서 발전 위원회를 강화

12) 자료는 문학작품을 통합하거나 다른 소스로서 제공해야 한다.
13) 교과서 편집장은 단판의 무겁고 두꺼운 책보다 다른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14) 교수자료는 창조적인 수행과제의 예시를 포함해야 하며 주요 질문 그리고 수업 내
용, 관계서적목록, 교수의 개념과 기술을 위한 대안의 전략 등의 강조에 대한 제안을 포
함해야 한다.

62) 헌법은 第31條 ④항에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하여 교육의 대원칙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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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관 기관이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주문을 하거나 위원회의 교과서 판정에 관여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셋째 검정 과정을 통해 정리하지 못한 내용상 쟁점(오류나 시의성 및 편향

성 등)이 발생되면 저자와 발행사가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체 수정을 하는 것

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적 쟁점과 저자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저자의 판

단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검정 주관 기관이나 유관 단체(한

국검정교과서협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가 학계와 공동으로 내용을 검토하

여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저자의 자율

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63)

넷째, 교과서 외형체제(판형, 색도, 쪽 수) 조건을 삭제하여 전면 자율화해

야 독창적인 교과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 대신 교과서의 최고 가격

을 미리 고시하면 발행사는 시장 조사를 하고 예상 이윤을 추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최적의 외형 체제를 결정할 것이다.

나 . 발행사

발행사의 질 관리는 최초 체제 구성부터 집필과 편집에 이르기 까지 계속

되지만, 심의본을 만든 뒤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일단 교과서를 가제본

한 뒤에는 심의회에 올리기 전에 저자가 아닌 다른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

여 모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정할 부문을 찾아 고쳐야 된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할수록 교과서의 질은 높아지지만 시간과 예산 때문에 발행

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검정 교과서의 경우 이런 수정 과정을 소홀하게 하였다가 심의 과

정에서 오류 과다라는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여건만 따질 겨를이 없다. 이렇게 수정을 한 확정본을 만들어 심사본을

63) 2002년 검정 당시 검정위원들은 오류 방지 대책으로 미리 샘플 조사를 하여 일정량 이상의 오
류가 있으면 심의회에 넘기지 않는다. (29.3%), 심사 전 오류를 먼저 지적하여 수정토록 한 뒤
심의회에 넘긴다. (28.4%), 심사 중 일정량 이상의 오류가 있으면 바로 부적격 처리한다. (25%),
현재와 같이 내용 오류도 한 항목으로 평정한다. (17.3%)를 들었다. 그리고 판정 후 중대한 오
류가 발견될 때에는 발행 정지 (48.1%, 101명)와 학교에 공개하여 채택에 영향을 줌 (41.0%, 86
명)을 지지하여, 오류에 대한 강경한 대책 주문 의지를 보였다.(김정호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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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제출하면 이번에는 교과서가 국정이든 검정이든 그것을 심의할 위

원회가 또 정밀 검토를 한다. 내용 오류와 관점의 편향성이 많은 교과서는

심의 과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이야 저자와 발행사가

더 잘 알고 있는 일이다.

특히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의 전제 조건인 전문 편집자를 확보하고 그 편집

자에게 강력한 편집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발행인이나 저자까지도 편집자의

교과서 비전과 구성 전략을 존중하는 체제를 만들고 합격된 교과서에 따른

보상도 편집자가 저자와 같게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발행사의 책무를 한국검정교과서협회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도 지원

하여 오류없고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를 공급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협회는 교과서 발행 종류와 기간의 고시 과정부터 검정 교과서 생산 및

상품 공급 완료시까지 직·간접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

다음으로 검정교과서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 발행사의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가칭 : 교과서 발행사 창업 지원 센

터)를 설립하여 저자·계약·기초 자료 준비 등에 관한 교과서 개발의 노하

우를 제공하고, 현행 교과서 검정 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불합격본 사유·합격본 수정 지시 사항·최종본 관리 등) 교과서 검정과정

에 참여한다.

이외에도 교과서 발행사 창업 지원 센터에서는 교과서 관련 정보 제공을

서비스할 수 있다. 교육정책 관련 회원사의 정보나 정부 교육정책 자료 요약

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기사 정리 내용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통신망의 구축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다 . 학교

학교는 교과서 선택을 잘 해야 한다. 창의성을 가진 저작자가 아무리 독창

적인 교과서를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더라도 수요자가 선호하지 않으면 소용

이 없다. 교과서는 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때문에 다른 상품과 달리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창조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교과용도서 선택은 교사가 교과서와 지도서를 같이 보면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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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정 교과서 채택 주체는 개별 학교 단위이다. 교과별 교사 협의회가

복수 선정을 한 뒤 학교운영위원회가 최종 선택 의결을 한다. 그러나 그 위

원회는 교과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를 선정하는 실질

적인 권한은 교과별 교사협의회가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가 개별 교사 차원에서 단 시간 내에 행해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충실한 파악을 한 후에 선택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2002년도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검정을 하고 나서 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중학교 교사들에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교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김정호 외, 2002)

과목별로 많은 종의 교과서가 합격되어 여러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하기

가 어렵다.

전문가 집단의 1차 검토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학년말에 여러 교과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가 어

렵다.

교사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같은 교과 내의 교사 수가 적어 충분히 상호 의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기가 어렵다.

교사당 모든 교과서를 1권씩, 4개월 이상 배부해서 실제수업에 적용해

보게 해야 한다.

심사 기준의 항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고,

관련 행정 업무가 과다하다.

선정의 최종 결정권이 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

교과서 선정시 지도서와 학습 자료들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정에 참고가 될 만한 홍보 자료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답변은 학교의 규모와 지역별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상황과 많

은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동 교과 교사가 많은 도시의 대규모 학교나 시·군

교육청 내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이 연대하여 교과서를 비교 검토하는 지역에

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문제는

교과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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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을 단위 학교에서 구·시 교육청

으로 확장하여 다수 교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공동 합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교과에 따라 1인 교사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서 다양한 관점을 통한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다종이 합격된 과목

의 경우 소수 교사가 비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채택 단위를 확

장하면 선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희(2006)도 공인된 기관이 중심이 되고, 각계각층을 포괄하여 교과서별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학구별 혹은 지역

별로 교과서채택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또 미국의 주 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된 여러 교재 중에서 단위 학교에

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선정하는 권한을 지역교육청에 준 캘리포니아 교

육법과도 같다. 각 지역교육청은 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팀을 구성한다. 이

팀은 학년별 교사, 경험 많은 교사와 신규 교사,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대표

할 수 있는 교육자, 특수교육 담는 교사,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가

르치는 교사, 영재교육 교사, 기술과와 도서관 담당자,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과 교수법을 맡고 있는 행정가, 사회과 전공 교수, 학부모, 중·고등학교 학

생, 그리고 다민족·인종·언어 문제에 관여하는 지역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다. 이 팀의 업무는 해당 교육청에 속한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성에 가장 적

합한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이다.(노희방·조은미, 2006)

물론 교육 일반과 교과서 정책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이 하는 제도가 우리

나라와 다르다 하여 그대로 도입해서는 아니 된다. 교과서 외형 체제부터 편

찬과 검정심사 및 채택 과정에 이르기까지 법규 체제나 기층문화가 다른 환

경에서는 외국 제도 도입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차이점만 내

세워 우리 제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제 표준을 강조하는 세계화라는 시대

정신과 정책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정확하고 균형된 질 높은 교과서를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살리기 위하여 제도 개선의 전향적 노력을 관련 주체 모두가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 제언을 Ⅵ장에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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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및 제언

1 . 결론

교과서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인 만큼,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거래가

이우어진다. 과거에는 국정 교과서의 경우 수요자가 선택 자체를 할 수 없었

기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여도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정 교

과서도 정부가 수많은 이해 관계자의 공론을 수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정부

와 시장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

더구나 시장에서 다수의 상품이 자유롭게 경합하게 되는 검정 교과서 체제

에서는 수요자의 요구(need s)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는 상품 자체를 생산

할 수 없게 되므로, 수요-공급의 균형이 절대 기준이 된다. 그러면 교과서의

공급자(국정은 정부, 검인정은 발행사)가 존중해야 될 교과서 수요자는 누구

인가?

교과서 시장의 수요자는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만이 아니라 납세자인 국민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계까지 포함)과 외국까지 포함되는 이해관계자

들이다. 수요자를 위하여 교과서 발행사와 정부는 '교과서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이란 바로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오류

와 편향성을 방지하는 것이 최저의 책무이다.

이제는 발행사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수정·

보완해 가는 소극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그 수요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계속

창출해 내는 적극적인 책임을 같이 수행해 주기를 수요자는 바라고 있다.

즉 수정·보완을 통한 오류 없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발행사가 지속 적으

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최저 필수 조건이고, 교과서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

하여 질적 혁신을 이루는 것은 발행사의 장기적인 시장 확보와 이윤 창출을

위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급자

가 투자하는 자본은 단순한 지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차원의 투자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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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과서의 질적 향상은 민간 부문의 공급자가 하는 사적인 투자만으

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교과서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시장이 이윤동기에서 편찬한다 하여도 정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준

다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도 소비자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의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율적 편찬 체제를 강화하고, 교

과서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시장의 한계점을 보완해 주기도 해야 된다.

학교도 최상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상품을 선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

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최종의 교육 주권자인 국민은 학교 교육의

실체적 진실을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 내용 등에서 찾아 문제점은 비평하고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물론 특정 계층과 종교 또는 학

파와 이익 단체 등은 비록 자기 이익과 이념을 교과서에 반영시키고자 하여

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된다.

정부는 교과서 정책도 자율화·개방화라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민간의 자

율성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저작자와 발행사는 교과서의 사회적 책

무를 다 하기 위하여 보유한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에 투자와 연구

를 강화시켜야 한다.

물론 교사와 학습자가 교과서 선택권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질 높은 상품

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사용 중 발견한 문제점은 해당 발

행사를 통해 반드시 수정토록 요청해야 한다.

교과서는 영리 추구의 대상만이 아니라 국가 공교육 성과를 좌우할 정도의

공공성을 갖고 있다. 발행사의 저자와 편집자 및 경영자는 교과의 사회적 책

임을 다 하도록 해 주기를 사회의 교과서 수요자는 바라고 있다.

2 . 제언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곧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 정책 목표를 타당하게 설

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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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에서 교과용 도서 현상을 교과서 중심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인 면을 같이 보았다. 향후 교과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떤 정

책을 펴야 할까.

그 정책기조는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여 불량품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시장 기능을 살려 좋은 제품을 선별

해 낼 것인가가 과제이다. 문제는 교과서가 다른 일회용 상품과는 다른 교육

적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 체제의 민간 부문은 이윤 동기에 따라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교

과서 산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발행사는 시장

에 진입하기 위한 투자를 할 것이다. 수준 높은 교과서 개발에는 장기 투자

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이 장래의 방향과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검정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성취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2007년부터 시작하게 될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는 반드시 오류와 편향성 논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되어

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으로 삼고자 한다.64)

첫째,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하던 교과서의 외형 체제 사항을 전면 삭제하

고, 교과서 공급시 적용할 최고가격만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둘째, 검정기준에 오류와 편향성 부문의 배점 비중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일치와 헌법·법률 준수 여부 등 최저 조건만 심의하고, 그 이상의 질적 판

단은 수요자가 채택시 하도록 한다.

셋째, 교육과정 해설서에 용어와 개념 오용 및 이념상 편향 가능성이 있는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편찬 기준을 제시하여 발행사와 심의회가 준거로 사용

토록 한다.

넷째, 심의 과정에서는 내용을 심층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제를

전문가 중심으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검정기준 항목별 판정을 하는 심의위원

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토록 한다.

64) 이 대안은 지금까지 많은 관련자들이 제기한 바와 연구자의 제안(김정호 외, 2004) 등을 종합한
것이므로 특별히 아이디어의 원천을 밝히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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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학교는 교과서 채택 심의를 광역화하여 다수가 집중 컴토한 뒤 질

적인 수준을 판단하여 최우량의 도서만 채택한다.

여섯째, 기간본의 발행사는 자체적으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간다. 검정기

의 교과서 개발을 마친 뒤에도 교과별 전공자를 상시 고용하여 기간본 질 관

리를 해 나가도록 편집 전문인을 상시 고용하여 공개적으로 교과서의 문제점

을 수집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교과서를 발행사 홈 페이지에 올려 공개

검토를 요청한 뒤, 사례별로 검토하여 바른 것은 수정본에 반영하면 된다. 이

방법은 자기 교과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자신을 가지고 있는

발행사는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볼만한 일이다. 그러

나 사회적으로도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올바른 의견을 제

시하는 건전한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한국검정교과서협회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공동으로 교과서 모니

터 체제를 운영한다. 기구는 교과목별 교과서 모니터 희망자를 모집하여 명예

교과서 검증위원으로, 개별 출판사는 교과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그 구성

원은 교사를 주축으로 하되, 관련 전공의 교수와 사회 단체 구성원 등으로 하

되 개별적인 희망자도 참여시키면 된다. 봉사차원의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예

산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도 가능하다. 특히 전직 교사를 중심으로 운용하면

오랜 경험을 살릴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기간본의 오류와 편향성을 강제적으로 시정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명예 교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으로 교과서 오류를 조사한 뒤,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내용을 학교에 보내 다음 해 교과서 선

택에 반영토록 하고,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과료를 부

과하는 것이다. 민간 발행사가 하는 교과서 저작은 이윤 동기에 따른 일이므

로 경제적 손실이나 이득을 주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

나 이 방안은 정부가 정책적인 강제성을 사용하여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것

이므로 사전에 고시하여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경과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을 시행하는 데에는 언론과 각계 집단 등 사회적 이해관계자들

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문제의 판단 기준은 헌법과 법률

및 교육적 가치에 두고 쟁론의 범위도 학교교육이라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

등의 문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

하겠다는 의지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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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세미나 토론 자료집65)

사회과 교과서 질 관리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세미나

일시 :　 2 0 0 6 . 1 2 . 1 2 .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

시간 차례 사회자
13 :50- 14 :0

0
등 록

14 :00- 14 :1
0

개회사

이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과정·교과서연구본부장)

박진동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4 :10 - 15 :2

0

1주제 : 사회과 역사 교과서 쟁점과 대안

발표 : 장득진 (국사편찬위원회)

토론1: 허동현 (경희대) 토론2: 이명희 (공주대)

토론3: 신주백 (서울대) 토론4: 김종훈 (강남중)

토론5: 권오현 (경상대)

15 :30- 16 :4

0
2주제 : 사회과 경제 교과서 쟁점과 대안
발표 : 천규승(한국개발연구원)

토론1: 오영수 (경북대) 토론2: 권남훈 (건국대)

토론3: 장경주 (난곡중) 토론4: 박형준 (성신여대)

토론5: 박영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 :50- 18 :0

0
3주제 :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 구축 전략
발표자 : 김정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1: 유종열(성남외고) 토론2 : 박현희(구일고),

토론3 : 정동호(두산동아 출판사)

토론4 : 김병규(한국검정교과서협회)

토론5: 김만곤(성복초)

18 :00- 18 :2

0
종합 질의 응답

65)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검증을 받기 위하여 개최한 공청회형 세미나에서 세 부문
의 토론자가 발표한 토론문을 원문대로 수록한 것이며, 주제 발표 내용은 앞의 본문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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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토론 1

「사회과 국사·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쟁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

허동현(경희대)

장득진 선생님은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으로 2001년부터 교과서 편찬과

검정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해 온 교과서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이

다. 이번에 발표한「사회과 국사·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쟁점과 대안」도

1970년대 중반 이후 재야사학자와 강단사학자 사이에 벌어진 상고·고대사

논쟁, 역사용어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2002년 이후 제7차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교과서 6종 특히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검인정 통과

를 둘러싸고 벌어진 야당과 언론의 좌편향 공격을 비롯해 최근 뉴라이트 진

영의 교과서 포럼과 여의도연구소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교과서 논쟁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고 그 대안도 모색한 의미 있는 글이라고 본

다.

논점을 근현대사교과서로 좁혀본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다시 한 번 역사

의 기억을 둘러싼 내전(civil w ar)에 휩쓸리고 있다. 이 전쟁의 포화는 2년

전 검정을 통과한 4개 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보이는 김영삼ㆍ김대중

두 정권에 대한 기술이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울리기 시작했고, 2004년에는

금성출판사가 펴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의 현대사 기술이 대

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친북ㆍ반미ㆍ반재벌적 관점"으로 가득 차 있는

지 여부를 놓고 격전이 벌어진 바 있었으며, 2006년 현재까지도 교과서 포

럼의 대안교과서에 보이는 우편향성을 둘러싼 논쟁에 보이듯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최근 우리 지식사회는 정치지향과 세계인식을 기준

으로 볼 때 크게 세 그룹의 지식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남의 국

민과 북의 인민이 하나 되는 민족을 단위로 한 국민국가라는 근대기획의 완

성과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있는 민중적 민족주의 담론을

지향하는 지식인 집단이다. 국사학자들은 대부분 이 그룹에 속하며 이들의

민중적 민족주의 담론은 과거사청산을 외치는 집권 참여정부와 정치적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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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같이할 만큼 지배담론의 위치를 점한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이란 국민

국가의 자본주의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민족에서 인민을 분리할 것을 주

장하는 뉴라이트 세력과 세계 인식을 함께하는 일군의 경제사학자 또는 정

치사학자들이다. 이들은 자국과 자민족을 중시하는 미국과 일본의 신보수주

의자들과 달리 민족을 넘어 제국의 품안에서 발전을 도모하려는 역설을 범

한다. 마지막 하나는 갈수록 거세어지는 신자유주의의 압박과 제국의 지배

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세계 시민 또는 민중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서양사학자와 역사사회학자들로서 이들은 미국과 일본의

신좌파들과 지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서로 다른 역사인식을 식민지 시대에 한정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냉전시대 우리학계는 그 때의 영화마냥 피아와 선악 구분이 선명한 이

분법으로 식민지 시대를 인식하였다. 어느 누구도 식민지 시절 수탈이 있었

을 뿐 개발은 없었다는 한국사학계의 공든 탑 수탈론 에 물음표를 달지 않

았다. 그러나 세계 보편의 시좌로 보면 냉전의 종식과 실존 사회주의진영의

붕괴는 진보 개념이 더 이상 좌파의 전유물로 머물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였

다. 헤겔의 진보개념을 차용하여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불가역

의 승리를 선언한 네오콘의 대표적 이론가 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1989)이 상징하듯, 신보수주의자들은 역사 발전의 마지막 끝을 사회

주의의 실현에서 찾은 구좌파들에게서 진보의 개념을 앗아갔다. 하지만 제

국의 등장을 자본주의의 최종 승리가 아닌 해체의 신호로 파악한 이매뉴얼

월러스틴 같은 신좌파 지식인들은 제국의 지배를 부정하는 탈근대와 제국

과 맞서 싸울 탈민족주의를 무기로 신보수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도

전장을 디밀었다. 이들은 구좌파와 달리 근대성을 더 이상 반드시 구현되어

야 할 역사적 진보나 보편적 선 또는 역사적 필연으로 보지 않는다. 신보수

주의자와 신좌파는 우리 지식사회에도 등장하였다. 냉전이 깨진 1990년대

들어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개화기에 이미 자력으로 근대화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수탈론자들의 내재적발전론 은 통계라는 객관적 지표를 앞세운

뉴라이트 계열의 경제사학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드라큘라에 물린

희생자 역시 흡혈귀가 되듯이,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기원

은 드라큘라에게 피를 빨린 식민지 시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식민지

시대에 수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발도 병존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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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당한 철옹성 민족주의 담론은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남녀차별과 환경파괴, 그리고 대량살육이 자행된 근대가 무엇이

좋다고 따라하지 못해 안달이냐고 비판하는 신좌파 계열의 역사사회학자와

서양사학자들의 눈에는 식민지 근대화론 도 드라큘라 되기를 꿈꾸는 근대

지상주의라는 점에서 민족주의 담론과 한배 속 쌍생아로 비칠 뿐이었다.

향후 이들 서로 다른 세계관과 현실인식을 갖는 지식인 집단들의 역사관

은 식민지 시기만이 아닌 근현대사 전반에 걸쳐 더욱 충돌하는 쪽으로 진행

될 전망이며, 특히 민중적 민족주의 담론을 견지하는 국사학계의 과거사

청산 을 중시하는 성찰 중심의 역사서술과 대한민국이란 국민국가의 성공

의 역사 를 기리려는 뉴라이트 진영의 자긍 의 역사서술은 더욱 자주 높은

강도로 부디 칠 것으로 전망이다. 어찌 보면 한쪽은 성찰과잉 자긍결여요,

다른 한쪽은 자긍과잉 성찰결여로 요약된다. 민족을 단위로 한 국민국가의

완성을 지고의 가치로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단을 고착화한 성찰

대상의 역사로 귀결된다. 마찬가지로 국민을 민족에서 분리해 산업화의 성

공만을 신화화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런 역사 로 기술할 때 이는 성

찰을 결여한 자긍과잉의 역사서술이 되고 만다. 특히 그것이 산업화의 성공,

즉 경제적 성장만을 목표로 삼아 우리 근현대사를 산업화를 이끈 정치세력

을 주어로 서술해 일제와 개발독재를 미화하는 쪽으로 흐른다면 이를 진정

한 의미의 자긍 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대란 산업화의 시대만이 아

니라 인권의 발견이 있던 시대이기도 하므로, 산업화를 내걸고 인권을 압살

한 일제하나 개발독재 시대를 정당화하는 역사서술은 다원화된 시민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하튼 교과서란 국민국가의 국민통합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매체로서 그

수록 내용 여하에 따라 국민 의식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인간의 존

엄과 인권의 존중을 강조하고 타자·타민족과의 더불어 살기를 전파하는

교과서와 국가와 민족을 앞세워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는 교과서가 결과할

미래상은 판연히 다를 것이다. 앞으로 예기되는 정치세력들의 교과서 장악

공세에 맞서 어떻게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완성과 번영에 기여하는 시민의

눈으로 된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돌아온 제국의 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지킬 묘책은 과연 무엇일까?　

제국과 당당히 맞설 민족을 단위로 하는 국민국가의 완성일까? 아니면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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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타협일까? 그것도 아니면 세계 시민 또는 민중과의 연대일까? 호랑이

에 쫓겨 나무위에 오른 오누이와 같은 오늘의 우리 눈앞에 드리워진 동아줄

세 가닥 중 어떤 줄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를 살릴 생명줄일지 못

내 궁금하다. 어떤 세계인식과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교과서 서술이 우리에

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까? 그 대안을 모색해 보자.

첫째, 교과서를 성경(聖經)으로 보는 우리사회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우리사회는 교과서의 진리성과 표준성을 믿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신성

시 해왔다. 전체주의 사회는 모두가 한 곳을 보고 한 목소리로 말하길 원한

다. 다원화된 시민사회는 나와 다른 곳을 보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타자와

더불어 살기를 꿈꾼다. 국정교과서보다 검인정 교과서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오늘의 시민사회에 더 잘 맞는다. 때문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정한 7차 교육과정을 만든 이들의 판단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보

편적 세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넘어

섰어야 할 이데올로기의 주술에서 아직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

다. 동족상잔의 비극과 권위주의 시대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함께 꿈꿀 사

회적 가치와 지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재이

다. 따라서 충돌이 명약관화한 근현대사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발간하려면,

검정기준과 준거안 등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밀실에서 준비된 준거안과 검정기준으로는 충돌하는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

는 집단들의 정치화 싸움에서 역사교과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차라리 논란의 소지가 큰 근현대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비교적

소지가 적은 고중세사 교과서는 검인정으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검인정 교과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 교과서로서 최소기준만을 준거

안이나 검점기준에서 제시하고 선에서 다양한 역사관과 세계관이 담긴 교

과서를 나오게 유도해 시장에서 취사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역사교과서

를 둘러싼 내전의 불길을 잡는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근현대사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는 크게 보아 근현대사에 대한 학계

의 연구성과가 부진한데서, 그리고 쟁점들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통한 통설

화 노력이 부재한데서 비롯된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근현대사 연구의 활

성화와 지식사회의 소통 노력만이 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교과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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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발표자가 이미 지적했듯이 생산자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미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역

사 교과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학생 소비자가 이를 외면하고, 각급학교에서

의 역사 수업이 축소된다면, 이는 원님 행차 뒤 나팔을 부는 격에 지나지 않

는 笑劇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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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토론 2

「사회과 국사·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쟁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

이명희(공주대 역사교육과)

1 . 발표자의 논지와 토론자의 문제의식

발표자는 우리나라 국사 및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쟁점을 3가지로 정

리하고, 각각에 대한 대안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재야사학자들의 상고 및 고대사에 대한 문제제기로 파악하고 있으

며, 이 문제는 재야사학자들과 토론하고 설득하며 이들을 진정한 학문의 세

계로 끌어들이면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듯

합니다.

둘째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와 역사교과서의 용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목도 기타 문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

양적으로도 반쪽 남짓할 정도 밖에 할애하고 있지 않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발표자는 이 문제를 그다지 중요

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셋째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및 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우파 계열의 비판 내지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이에 대한 역비판을 자

세하게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며 쟁점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쟁점을 명확히 하기 보다는 교과서 포럼 혹은 여

의도 연구소가 제기하는 문제제기의 부당함을 부각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는 아니지만 우파적 시각에서 편집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하여 발표자 자신이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

토함으로써 쟁점을 정리하여 명확히 하기 보다는 『재인식』의 문제점을 부각

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우파 계열의 교과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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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혹은 역사 서술과 기존의 교과서 혹은 좌파계열 역사 서술 사이에는 쟁

점이 있다기 보다는 우파 계열의 부당한 혹은 저급한 문제 제기로 인하여

소모족인 갈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본 토론자가 파악한 발표자의 논지입니다. 그런데 본 토론자가 여

기에 와 있는 이유는 발표자의 세 번째 논지에 대해 우파적 시각에서 비판

해보라는 주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즉

제가 우파적 시각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해 왔던 업보로 우

리사회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원사회의 명

령(?)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장덕진 선생님의 발표에 대

해 우파적 시각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우파계열의 문제 제기가 부당하고

터무니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발표자는 제가 위에서 정리했듯이 교과

서의 근현대사 서술과 관련해서는 양진영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평가함으로써 쟁점을 모

호하게 하고 심지어는 소멸시켜려 했다고 봅니다. 즉 발표자는 우파계열의

문제제기를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하여 평가하려 하지 않고, 일부 부분만을

인용하여 비판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소개함으로써 현재 우리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교과서의 쟁점을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만이 있는 것처럼 정

리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Ⅵ장에서 제시하는 대안도 쟁점을 좁히거나 해결

하는 대안으로는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

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 해 주셨

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발표자께

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우파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아무

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파적 입장에서 교과서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민

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옹호하

는 입장에서 교과서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 이념공세이고 이데올로기적 접근이라는 것인가요? 발표자가 말하는 학

문적 논의 혹은 학제적 연구는 이념과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는 것인가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을 옹호하지 못할 정도로 큰 과

오를 범한 것이라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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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국사 교육은, 특히 근현대사 교육은 학생들이 국가 또는 국가적

문제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지식과 가치 인

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는 학생

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운 의식이 형성될 정도로

국가관이 모호하고 혼란스런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2 . 우리나라 학생들의 역사인식 실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중국청소년정치학원 청소년정책연구소, 일본 쇼케이

대학원대학이 공동 참여하여, 3국의 중·고교 2학년과 대학생 등 총 2939명

을 대상으로 역사인식과 국가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3월∼6월).

이조사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

청소년 41.1%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응답했고, 이는 중국(14.4%)이나 한

국(10.2%)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일본 청소년들은 그 다음으로 일단 몸을 피함 (38.4 %), 상황 보며 결

정 (11%), 할 수 있는 역할 수행 (4.4 %), 외국으로 출국 (1.7%)을 꼽았다.

반면 한국에선 상황 보며 결정 (34.4 %)이 가장 많았고, 할 수 있는 역할

수행 (30.8%), 일단 몸을 피함 (13.2%), 외국으로 출국 (10.4 %)이 뒤를 이었

습니다. 중국에선 과반수가 할 수 있는 역할 수행 (55.7%)에 응답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사 대상 중국 청소년 가운데

60%가 스스로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3국 가운

데 최고의 자긍심을 보여줬고, 일본은 21.5%에 불과했으며, 한국 청소년은

37.7%만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중국 청소년의 62%가 지금보다 크게 나

아질 것으로 답한 데 반해 한국은 32.7%, 일본은 5.6%만이 그럴 것이라고

응답해 자국의 미래를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얼마 전 세계 34개 국민을 대상으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성공,

체육, 역사 등의 분야에 대해 국가적 자부심 조사를 실시한 미 시카고대의

조사(연합뉴스 2006년 6월 28일 보도)에서도 한국인의 국가자부심은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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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 31위에 머물렀다. 이 조사에서 미국은 1위, 영국 11위, 일본 18위, 대만

29위였다고 합니다.

역사에 관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 8월에 본 토론자는 저와 가깝게 지내는 현장교사와 함께 대전의 모

고등학교 고교생 60명(2학년 30명과 1학년 3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얼마되지 않는 샘플,

그것도 저와 가깝게 지내는 교사가 가르치는 학급의 학생들을 조사한 것이

기 때문에, 전국 청소년들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사들과 비교해보면 대체적인 경향은 파

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되찾은 이유

60명의 학생 중 56명(93%)의 학생이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인한 일본의

항복, 2명(3.3%)은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선언 등 국제사회의 약속 이행, 나

머지 2명(3.3%)은 끊임없는 우리 민족의 투쟁 결과라고 답변하였다.

(2) 우리나라의 건국과정

60명의 학생 중 대한민국정부수립일을 알고 있는 학생은 12명에 불과하였

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8월 15일을 광복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

한민국이 UN의 승인을 받아 건국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 사실을 알

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3) 분단의 책임

미국과 소련 공동의 책임이라는 입장이 32명(53.3)이었고, 우리 민족의 역

량이 약하여 또는 내부의 이념갈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25명

(41.6%),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학생이 2명, 일본 때문이라고 답변한 학생도

1명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중 어떤 나라가 우리의 분단에 결정적인 역할

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이라는 답변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4) 6.25의 원인과 결과

60명 학생 모두가 6.25는 북한의 남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알고 있

었고,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13명 정도의 학생들이 미국과 소련의

이념대립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한반도를 적화시키려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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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북한)의 야욕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명

피해-산업시설·건물 파괴-이산가족 발생 등의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답

변하였습니다.

(5)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는? 이라는 질문에 미국이 23명, 북한이 17

명, 일본 12명, 중국이 8명의 순

②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이라는 질문에는 없다는 의견이 18

명, 미국 15명, 북한 8명, 일본 6명, 중국 2명 등이었다. 그리고 터키나 호주

로 답변한 학생들도 있었다.

③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고, 효순이·미선

이 사건 등으로 얼룩진 미군들의 횡포라고 부정적으로 파악하거나, 미국의

군사적 간섭이나 예속(자주권 상실)이라고 답변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상의 조사를 보면 현행 역사교과서의 서술이 역사인식 형성에 큰 역할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미국이 분단의 주된 책임자이며, 우

리의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우파 계열에서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

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우리나라의 광복과 정부수립, 6.25 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에서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즉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지원

은 우리의 건국 및 전후 복구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고, 오늘날 대한민국

의 탄생과 발전에 있어서 미국의 지원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은 6·25 전쟁을 도발한 북한보다도 그리

고 그것을 뒤에서 조종한 소련보다도 더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사한 조사에서 지나칠 정도의 애국심이 표출되던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이 급반전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반전이 반드시 역사교과서 때문이

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개연성은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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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민주화 이후 역사의식의 혼란과 새로운 역사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이후부터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되풀이 되면서,

학교역사교육에 있어서 조차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혹은

비판적으로 교육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입장이라는

현실적 입장보다는 민족이라는 당위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세계화·정보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이나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틀보다는 국가라는 보편적인 틀에

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교육

의 개혁은 바로 다음과 같은 2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사가 아니라 국가사를 중심으로, 민족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역사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근

대역사교육이 민족사를 중심으로 민족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은 국가 주권을 잃은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일민족 국가의 전통을 오랜 동안 지속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모든 공적 행위의 주체는 민족이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화가 진전되면 될 수록 의미를 갖는

것은 국가이지 민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내에는 수많은

나라로부터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나 국내의 학교에 다니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해 공정하게 기술하고 다루어야 합니

다. 여기서 공정하게라는 말은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어야 한다는 의미

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고 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 대한민국은 사랑하고 지키며 발전시켜

야 하는 대상으로서 걸맞는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보더라도 역사의 서술이나 평가가 인정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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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은 권위주의적인 시절에 정권안보교육이라고 비판받을 정도

로 모든 것을 옹호하자는 것과 확연히 구별된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기에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다른 모든 나라는 기적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국내에서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는 것과도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가나 해석보다는 대한민국이 이룩하고 달성한 사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역사교육이 절실합니다. 모든 역사교과서와 교사는 대한

민국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과 평

가를 자제해야 합니다.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 대한민국의 헌

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룩하고 달성한 것과 관련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사건에 대한 평가와 해석

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평가와 해석 중심

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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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토론 3

사회과 역사교과서 쟁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

신주백(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오늘 발표자의 발표문은 최근까지 한국사와 관련된 논쟁의 역사를 비평적

으로 정리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적인 토론문을 작성

하는 것은 발표문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주최측의 요청에

따라 저의 부족한 능력 한도 내에서 근현대사의 쟁점 사안에 대한 아이디

어을 말하고자 합니다. 한국근현대사와 세계사의 연관성을 좀 더 체계적으

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사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

들이 알고 있는 문제점이므로 새삼 이에 대해 중요성을 말하지는 않겠다.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 <<국사>> 또는 <<세계사>>, 아니면 앞으로 개정될 <<역사>> 등을 고

려할 때,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시기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국제관계, 특히 동아시아 질서변동의 측면에서 한국사

와 세계사의 연관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까지는 일본, 중국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개항기와

현대사의 서술에 앞서 배경(도입)차원에서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근현대사의 맥락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 경우는 없었

습니다. 악세사리라고나 할까요.

- 좀 더 세분화한 시기 구분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

- 한국근현대사 - 세계사와의 중간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국가별 역

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국제관계사여야 합니다.

2)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원인에 대해 학생들이 반성적으로 성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개항기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 구국운동의

역사로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대문화의 수용은 부문사로서 문화사의 영역

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 명치유신 이후 일본이 불완전하지만 근대국가로 변신한 과정, 중국의 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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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전락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 세계사적인 전환도 함께 검

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기획과 지속적인 학술회의가 필요합니다.

3)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주체적 삶은 살아간 한국인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교과서는 국가(민족)이 처한 시대적 상황 즉, 주변 강

국에 포위되어 있고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 역사적 요구도 반영할 필요가 있

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민족운동사 중심의 서술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래야 대한제국과 그 국가가 폐멸당한 이후 역사와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여 대다수의 연구자와 교사들이 동의하고 있

듯이, 지금까지 이러한 서술이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났

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선행 연구에서도 어떻게 구성한 교

과서 서술이어야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실험적인 대안을 제기한 경우

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식민지 근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의 문제

입니다.

- 분류사 구성으로는 이러한 구도를 벗어난 서술을 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역사상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도 없습니다. 시계열적

인 구성과 서술이어야 합니다.

- 다양한 측면에서 수업지도안 작성과 같은 실험적 경험축적을 해보는 것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이념적 지향이 민감한 한국현대사 부분은 정치적 선입견이 개입되면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를 양성한다는 역사교육자로서의 자세, 연구자로서의

양심적이고 학문적인 서술태도를 견지하며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문제는 선택과 배제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한국현대사를 편향되게 이해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우리에게는

결과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두 문제가 대

한민국의 수립과 발전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한국현대사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민족적 과제

내지는 보편적 가치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든, 그렇지 않든, 한국현대사에서 북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

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사실, 내지는 현실적 존재감을 부정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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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연구는 한국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북한이란

존재는 한국현대사에서 남한과 경쟁과 배제의 (비)대칭적 관계를 맺으며

적대적일 때도 있었고 비적대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 첨언 1 : 역사교육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시

해 주는 것은 어떨지요. 단순히 무역통계와 같은 경제 관련 통계만이 아니

라 여러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정확히 만들어 제시해 주면 어떨

까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관련하여 독립운동(의병)을 하다 사

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가운데 재판으로 사형당한 사람은 몇 명

이나 될까요? 가장 흔히 말하는 3 ·1운동, 청산리전투, 대전자령전투 등등에

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 또는 상대편의 사상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는 제대로 된 학술적 조사하나 한 적이 없습니다.

* 첨언 2 : 대학입시라는 진학시험의 장벽 때문에 우리의 역사과목은 암기

과목이란 현실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학생들

이 세계화 시대에 창조적이면서 주체적인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비판적 역사인식 능력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심화학습과 토론

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교과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교과서야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한국근

현대사>> 교과서는 한국 역사교과서의 역사에서 이를 처음 고려한 안내서

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둔 교과서 분석을 해야만 더 좋은 교과서

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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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토론 4

사회과 역사교과서 쟁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

김종훈(강남중 ,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1. 최근 한국 근현대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것이 학

교 현장의 근현대사 교육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 특히 현대

사 교육의 문제가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고민되기 시작한 것은 그 연륜이 짧

다. 현대사 교육은 오랫동안 대학 입시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습 분량

상 진도를 나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외면을 받았다. 게다가 국

정체제로 발행된 『국사』교과서의 반공주의 일변도의 시각과 정권을 정당화

하는 서술도 현장교사들이 현대사 교육을 외면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던

차에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서 『한국 근현대사』가 심화선택 과목으로 설정

되고, 교과서가 검정으로 출간되면서 근현대사 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현대사 인식과 교육의 문제는 현재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

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각차가 크고 논쟁 지점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개항 이후 혼돈과

격변의 근현대사를 겪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조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면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 성과는 어

느 정도 축적되었지만, 그것을 어떤 인식틀로 종합하여 교과서에 담고, 가르

쳐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충분치 못했다. 비평 수준의 문제 제기나

비판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대안 찾기는 아니었다. 때문에 이제라도 백가쟁명

식의 논쟁도 필요하며, 그 과정을 통해 근현대사 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도출

하여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논쟁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방향성

을 설정하는 문제이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이든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논

쟁은 분명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논쟁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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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싼 논쟁은 금성출판사간 『한국 근현대사』 교과

서(이하 금성교과서)에 대한 공세로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10월에 권철현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감사에서 금성교과서가 반미, 친북, 반재벌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과서라 공세를 가하였다. 지난해부터는 교과서포

럼이 몇 차례 심포지엄을 통해 금성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자학사관에 치우쳐져 있고, 건국과 근대화의 주역(이승만, 박정희 등)을 부정

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등 좌파적 역사 인식에 치

우쳐져 있다고 공격하였다. 올해 1월에는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교과서 분

석 심포지엄에서는 금성교과서를 친북·좌파적 교과서로 못박고, 사회·경

제 교과서의 서술을 편향적이라 공세를 가하였다.

먼저 언급할 것은 이런 공세들에 일관된 방향이 있다는 것이다. 모두 금성

교과서에 좌파적 , 친북적 , 좌익적이라는 딱지표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

런데 이런 딱지표는 독재정권의 전매특허로, 자유로운 학문과 사상을 탄압하

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강력한 도구가 아니었던가? 이런 방식의 공세

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 , 즉 동족상잔의 내전을 겪고 분단이라는 특수

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겠

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발표자도 말미에서 지적한 것처럼, 근현대사를 둘러싼 논쟁은 낡은 색깔

공세를 기제로 삼고 언론을 앞세워 정치적·선동적 차원으로 진행할 게 아니

라 학문적·교육적 맥락에서 상호 이해와 대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은 교과서 문제를 정치·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1월에 여의

도연구소의 교과서 분석에 대해 모 일간지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반대 투쟁

과정에서 전교조에 이데올로기 공세를 가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라 보도하였

다.66)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역사교육의 문제를 떠나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66) 세계일보 2006년 1월 19일자 한나라당 사학법 카드 다 쓴다는 제목의 기사에는 한나라당은 또
이날 여의도연구소 주최의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 대국민 홍보전에 나
섰다.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례를 밝히며 전교조의 이념교육을 집중
부각시켰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소의 교과서 분석 내용에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친북,좌파적인데 이는 좌파적 전교조 교사들이 교과서 서술과 채택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
이며, 그런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학법을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교육현장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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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은

교과서포럼에도 적용된다. 여의도연구소 심포지엄에 교과서포럼의 상임대표

한 사람이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정치권에 기대에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의

도가 아니라면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발표자가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근현대사교수학습자료에 관련된 교

과서포럼의 비판도 일부분의 서술을 마치 전체적인 맥락인 것 마냥 부조시켜

선동적인 언론 공세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올바른 논쟁을 전개하는데 악영

향을 주었음을 반성해야 한다.

3. 교과서포럼은 근현대사 교과서의 식민지 시대 서술을 민족 과잉 , 수탈

과 저항의 이분법이라 비판하고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앞세워 시대를 재평

가하고 교과서 서술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과서포럼이 제기하는 근

현대사를 둘러싼 논쟁의 지점은 많지만 여기에 한정해서 논의를 전개해보고

자 한다.

수탈과 저항의 이분법적 서술이 식민지 시대의 역사상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은 그 맥락이 다르다는 점은 전제한다면, 교과서

포럼이 문제 삼기 이전부터 제기된 것이다. 식민지 시대 서술에서 상용적으

로 사용하는 우리 민족이라는 표현이 자주 원죄로 등장했던 것이지만, 교

과서포럼의 비판뿐만 아니라 친일파의 매국행위가 은폐되어 있다고 비판이나

국가와 민족을 탈역사화했다고 비판 등 그 지점은 다양하였다.

그런데 현재 이를 둘러싸고 교과서포럼에 논점을 제기하는 방식에는 분명

하게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먼저 교과서포럼의 비판이 왜 유독 금성교과

서에만 집중되는지 모르겠다. 현행 중학교 『국사』교과서도, 다른 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교과서도 그런 서술틀은 동일하며, 그것은 7차 이전의 교

과서도 마찬가지였다. 비판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교과서들을 함께 놓고 거

기에 담긴 근현대사 인식틀과 서술 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해야 한

다. 논점의 제기와 논쟁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과서포럼의 금성교과

서 비판은 편향적이라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교과서포럼이 금성교과서를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하는 객관성을 잃

고 편향되었다 , 사실이 왜곡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 역사인식

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또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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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며, 이러한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이다. 며칠 전 교과

서포럼의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시안) 공청회가 4.19학생운동의 용어

문제로 무산된 사태는 그런 현실을 웅변해주고 있다. 4.19가 학생운동인지,

혁명인지는 사실과 객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해석·평가의 문제이다.

교과서포럼의 주장을 듣다보면 역사 해석의 문제를 객관성과 사실의 문제

로 치환시켜 너는 틀렸고, 나는 절대 옳다는 식으로 자신의 역사관을 합리화

하고자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심지어 교과서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만

서술되어 편향이 많다고 비판하기까지 한다.(그럼 역사학자들도 경제 교과서

는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만 쓰여서 문제라고 비판해야 할까?) 건설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정당한 비판을 해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절대화하거나 진리화해서도 안 된다.

셋째로, 현행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

고 있고, 수탈과 저항의 이분법으로만 식민지 시대를 그리는 것에는 일정한

약점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공과를 정당하게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 신주백은 7차『한국 근현대사』교과서의 근대사 부분을 분석한 글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67)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에서는 수탈(침략)과 저항의 단순 구도 속에서의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 곧 식민지 근대화조차 부정하거나 언급을 자제하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려고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두산동아의 교과서는 한 쪽 분량으로 사

진으로 보는 풍경에서 여섯 장의 사진을 제시하며 일제강점기 도시의 풍경을 사진으

로 전달하려 하였고, 대한교과서의 교과서는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역사에서 1930년

대 신식 여성의 등장을 두 쪽에 걸쳐 제시하고 있으며,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두 쪽

분량의 역사찾기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사회의 달라진 것들이란 명확한 제목 속에

서 도시, 여성, 대중문화의 모습을 사진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편집형식은 교육과정의 서술항목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문

에서 언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문과의 연계성 속에서 특별히 만든 내용구성 요소로

배치해야 하는 근본적인 제약상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과정이 각 교과서 필자들의 일

제강점기에 관한 역사화 작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하며 여전히 이분법적

인 구도 속에서만 이 시기를 바라보게 한 결과가 초래한 편집형식이다.

67) 신주백, 「저항, 그리고 형상화와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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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다시피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서술된다. 검정으

로 출간된 『한국 근현대사』교과서도 마찬가지여서, 교과서 서술에서 교육

과정의 강한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신주백의 언급처럼 교육과정에 식민지

시대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서술 요구가 없음에도 교과서 필자들은 제한된

방식으로나마 그것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필자들이 교과

서포럼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조하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식민지 근대화의

역사적 현상을 공정하게 다루려고 노력한 차원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교과

서포럼의 논자들이 이런 변화를 공정하게 평가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도 들어본 바가 없다.

4. 이제 현장 교사의 입장으로 말해보고자 한다. 역사교육에는 역사연구와

는 다른 차원의 고민과 지점이 존재한다. 역사교육은 실증적인 역사 인식이

나 체계적인 역사 이해의 차원을 넘어, 역사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삶의

가치와 태도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역

사교사인 나는 아이들에게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가르칠 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야만적이고 폭력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지배에 저항하고

투쟁한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주체적인 발전의 길을 걷

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게 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럴

때 민족 개념만으로 식민지 시대의 모든 실상을 다 다룰 수 없는 제약이 있

지만, 줄거리를 만드는 중심축으로서 민족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아직은 더 나은 대안을 찾지도 못했다.

나는 지금 중학교에서 3학년 국사를 가르친다. 『국사』 교과서의 조선 전

기 대외관계 서술을 보면 중국과 친선관계를 맺었고, 정도전이 한때 요동정

벌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를 빼고는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의 중심축인 사대

외교에 대한 설명이 없고 사대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를 두고 혹

자는 과도한 민족주의적 시각이 우리 역사의 실제를 감춘다고 비판한다. 나

도 거기에 일정정도 동의하지만 고민의 맥락은 조금 다르다.

해방 이후 우리 역사학의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연구 성과들이 쌓여 『국사』 교과서에 우리 역사의 자

주성 , 주체성을 되살려내려는 노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교육은 식민사관 극복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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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 속에 존재했다고 볼 수 있고, 교과서에 사대외교 서술이 빠져있는 것

도 그런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객관성과 사실의 신화를 앞

세워, 단순히 사실을 누락, 왜곡했다거나, 자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식으로 비

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역사 서술이든, 어떤 역사 교과서이든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일정한

역사관에 의거하여 문맥을 구성하고, 문맥에 따라 선택과 배제 및 재구성의

원칙을 동원하여 서술하게 마련이다. 논쟁이 의미 있으려면 식민사관 극복

패러다임이 앞으로 계속 유효한가, 문맥과 사실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성찰적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포럼에서 제기하고 있는 식민지 시대의 재해석 문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 박정희의 공헌에 대한 재평가 등 근현대사 교육을 둘

러싼 많은 논점들도 교과서 서술 내용과 사실의 시시비비를 넘어서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토론되어야 한다.

5. 오늘 세미나 주제는 교과서 질 관리 방안이다. 현재 교과서의 질이 역

사교육의 질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요

구에 의거하여 서술된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상을 제대로 검토하

려면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정 교과서 체제 하에

서는 교육과정이 곧 교과서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었더라도 검정 체

제 하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처럼, 국정 교과서 체제보다 검정 체제가 학계의 다

양한 견해와 요구를 수용하여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교과서의 질을 크게 높

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정 『국사』교과서 체제도 하루빨리 검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일정한 혼

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통과의례로도 볼 수 있고, 오히려 국정 『국사』체

제로 인해 이미 치렀어야 할 논란들이 뒤늦게 불거져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학계의 통설을 이야기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있는지 의심스

럽다. 모두가 자신의 주장을 통설이라 주장하고, 필경 교과서가 한쪽의 입장

만 담아야 한다면 교과서는 사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거나, 특정 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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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해석을 독점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검정 체제를 통해 교과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되 그것을 교육 현장에서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편이 논란

을 줄이고, 역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 교육현

장의 일관된 목소리이다.

아울러 지금껏 교과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논쟁들은 교육과정 차원의

논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과서마다 다양한 역사 해석을 담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되, 그것의 뼈대가 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전개하여 학계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학문적, 교육적 논의가 전제조건일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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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토론 5

사회과 국사·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

권오현(경상대)

본 세미나의 주제는 사회과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세미

나 입니다. 그리고 주최측의 요청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 질 좋은 교과

서가 만들어지도록 지혜를 모으는 자리인 만큼, 발표자인 장득진 선생님의

글을 토대로 하되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제도를 참작하여 개선점을 제안해달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이신 장득진 선생님의 글은 국사 및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요령 있게 정리한 뒤 그 배경에

있는 정치적 의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논쟁의 해소를 위한 몇 가지 대안

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세미나의 주제와 관련지어 토론자 나름대로 이 글의

의의를 지적하자면, 상고사·고대사에 대한 재야사학자의 문제 제기나 교과

서 포럼·여의도 연구소 등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비판 등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듯이 역사교과서를 특정 이데올로기의 선전 수단 내지 정치적 도구

로 이용하려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역사 교과서 질 관리 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에둘러 제기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간에 숨겨진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장득진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과 유사한 일본의 사례가 이미 잘 알려져 있

듯이 2001년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하 모임으로 표기)이 편찬한

후소샤 중학교 역사교과서(=『새 역사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역사 교과서의 검정과 채택 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에나가(家永) 재판에서 국가의 교육내용

간섭에 대항하여 검정 제도의 위헌을 주장하고 자유 발행제를 주장했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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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세력들이 『새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 저지 운동에 나서게 됨으로써

문부과학성의 검정 권한을 긍정 내지 인정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을 노정하

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모임측의 논리를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 중에

서는 오히려 자유 발행제의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200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즈음하여 모임측은 문부과학성이

역사교과서의 검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근린의 아시아 제국간의 근현

대의 역사적 사상(事象)의 취급에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

요한 배려를 할 것 이라는 소위 근린 제국 조항(近隣諸國條項) 의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모임측은 검정에서 외국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방지하

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체의 정치적 배려를 철폐한다는 것을 명목으로 내세

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해 일교조는 근린 제국 조항이 근린 제국과의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약속인 만큼 계속해서 유지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종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또

는 일교조 등 급진적 세력에 의한 교과서 서술을 배제하는 구실을 하던

일본의 검정 제도가 현재는 오히려 모임측의 역사 왜곡을 막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방 분권의 관점에서 검

정 권한을 문부과학성에서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로 이양해야 한다

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교조는 장차 교과서 검정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 기관에서

독립된 제3의 기관에 의해 학문적·교육적 관점에서 검토한 위에 사용을 허

가하는 허가 제도로 이행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당분간 현행의 검정 제

도 아래에서는 검정 기준의 탄력화와 검정 절차의 투명·공정화를 추진해

검정 중인 신청본의 공개 등을 포함한 완전한 정보 공개를 실시할 것을 주

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택과 관련해서는 광역 채택 방식과 채택권이 쟁점이 되고 있

습니다. 원래 광역 채택 방식은 검정에 의한 교과서 통제의 한계를 채택의

광역화로 보완하려는 문부과학성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모임측

은 교육위원의 채택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

사·학부모 중심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임측의 주장은 기존의 광

역 채택 방식을 유지하면서 교육위원들에게 채택의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사나 학부모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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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교육의 자유, 교사의 전문성 보장, 학교의 자율성 확립,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등의 입장에서 학교 단위의 채택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교조는 학교 단위의 채택 제도로의 이행을

진전시킬 것, 교과서 채택에서 현장 교직원과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할 것, 당면의 공동 채택 제도 하에서는 채택 지구의 소규모화를 추진할 것,

교과서 조사 연구를 하는 교직원의 수를 증가시키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 교과서 전시회장을 늘리고 개설 기간이나 시간을 연장해 보다 많은 보

호자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 채택에 관한 정보 공개를 진전시킬 것 등

의 정책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부성은 2002년 7월 21일 교과서 제도의 개선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채택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적절한 채택 심의 환경의 확보 란 내

용입니다. 이것은 시민 단체에 의한 채택 저지 운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한 것으로 회의의 비공개 가능, 공개 시 방해자의 강제 퇴장, 외부 주민의

간섭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택을 둘러싼 이러한 공방은 교과서

제도에서 채택 제도가 지닌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일본 『새 역사교과서』의 검정, 채택 과정에서 제기된 논의들을 바탕으

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토론

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교과서의 검정과 채택에 대한 국가나 특정 집단의 개입을 배제

하거나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심사 권한을 지역 또는 민간에 이전하여 학

문적, 교육적 관점에서 교과서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역사교과서의 검정 제도 또는 자유발행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성과 공정성이 보장

된 채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교사의 전문성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

다. 그를 위해서는 교사에 의한 교과서 연구 및 조사의 기회 확대, 일반 시

민에 대한 교과서의 정보 공개, 교사와 학부모에 의한 학교별 교과서 채택

위원회의 구성 등의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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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토론 1

'사회과 경제교과서 쟁점과 대안 ' 토론

오영수(경북대)

1 . 경제교과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1) 집필자의 관점은 중립적이고, 균형잡힌 사고가 필요함

- 특히 시장과 정부 개입, 노사관계, 남북관계, 국제무역 등

- 현재 한국의 경제학자들의 가치관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고 사료됨.

(2) 검증된 내용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범위와 내용을 기술

- 학계의 검증이나 전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기술하되, 되도록 적은

분량의 필수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최근

교육과정은 다루는 내용의 범위가 너무 많다고 생각됨.

- 무엇을 얼마나 가르칠 것인가(학습의 범위와 내용)는 교육과정 > 교과서 >

현장 수업의 순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문제는 현장 수업> 교과서> 교육과정의 순으로

(3) 이론과 현실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실과 괴리가 큰 순수이론이나 반대로 단순한 현실의 나열은 바람직하지

못함.

- 이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에 적합하고 흥미로운 사례 발굴이 중요

(4) 학생들에게 경제를 가르치고자 하는 기본 목적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필

요가 있음

-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이론과 지식 교육이 목적인지

- 아니면 현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제지식(금융투자, 부동산투자, 내

집마련방법 등)이 목적인지

2 . 경제교과서의 기본 문제 - 주제 및 구성 부분

(1)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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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 그러나 정보화, 세계화, 글

로벌 시민자세 등은 별도의 장을 만들기보다는 필자의 관점이 보다 중요한

문제. - 필자는 이를 거시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주제 , 가치 지향적이거나

경제현안 중심의 내용해설 등으로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인해 교과서가 산만해지거나 내용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자유시장경제의 역사적, 객관적 우월성 문제 : 시장기구의 문제는 일상

의 자원 배분차원에서 출발 --> 자원을 배분하는 여러 방식(선착순, 추첨, 시

장, 명령과 통제, 할당, 다양한 기준의 contest, ...) --> 시장 vs. 명령과 통제

의 비교(정보와 유인)하는 방향이 바람직

- 시장을 절대선이나 신격화해서는 곤란

(2) 삭제하거나 또는 축소가 필요한 주제

1) 정부주도 및 인위적 개입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부문

- 전적으로 동감, 시장실패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

장의 실패 단원 자체가 너무 이론적이고 시장기능에 대한 교육의 역효과 가

능성

2) 경제논리가 아닌 윤리적, 도덕적 시각을 강조한 부분

- 기업윤리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또 시장은 돈에 의한 경

쟁이 이루어지는 비정한 곳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현실

3) 대학의 전문 과정에서 요구되는 불필요한 개념적 정의를 포함하는 주

제

- 십분위 분배율과 같은 단순한 개념은 불필요하다는데 동감

- 하지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임. 예컨대 열등재,

기펜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3 . 대안

(1) 현 경제 교과서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을 요약하면

1) 모든 가치판단은 배제하고, 철저히 객관적이고 기능적으로 경제를 설

명하고 서술해야 한다. - 신고전학파의 관점에서 교과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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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에 적대적이거나 불신하는 표현은 곤란하다.

3) 집필자들의 수준과 주관적 가치관을 믿지 못하겠으므로 교육과정을 최

대한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검정과정을 엄격히 해서 교과서 품질관리를 기

해야 한다.

(2) 이에 대한 논평자의 의견

1) 교육과정의 대강화는 지키되 검정의 원칙과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개념이나

이론 등을 적시하는 것은 좋지만 순서와 방법까지 정해놓는 것은 교과서 집

필자의 창의성과 교과서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2) 검정위원회를 통해 검정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일단 출간

된 교과서의 표현이 자신 또는 자기 기관의 입맛이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다고 해서 무조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예컨대 노총과

전경련에서는 상반된 요구를 해 올 수 있음.

4 . 사족 - 교과서의 수정 요구에 대한 문제

(1) 고등학생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표현의 수위나 방식을 조절한 것을 부적

절하다고 보는 경우 :

- 시장의 분류를 경쟁적 시장과 독과점시장,

- 한계비용을 매몰비용과 대비하여 이해시키기 위해 한계적 선택을 앞으

로 다가올 선택이라고 표현한 것 등

(2) 이론이나 가치관 등과 무관한 그야말로 단순한 표현의 문제까지 제기하

는 것은 지나친 친절

(3) 교육과정의 의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

- 예컨대 신뢰의 문제를 정보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 자본의 문

제로 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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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토론 2

사회과 경제교과서 쟁점과 대안토론

권남훈(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전체적으로 발표자의 발제 내용에 동의하며, 향후 사회 및 경제 교과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발표자가 제기한 사안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

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하에서는 발제 내용에 대한 논평보다는 발표

자가 제기한 대안들과 부표에 제시된 경제교과서 수정안 반영결과를 보고

느낀 개인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경제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발표자는 국민공통과정 사회 과목의 경우 경제학습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

시되고 있지 않으며, 선택 경제과목의 경우에는 윤리와 책임의식을 바탕으

로 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회과목

에 경제교육 목표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등 여러

과목을 포괄하는 동 과목의 성격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하지만, 국민공통과

정에서 경제관련 내용을 많이 교육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

더라도 조금 가르치는 것이 대충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교

육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가 사회과에 포함된 다른 과목들과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다른 과목들의 내용은 대개 사실(fact)과 규범

(n orm )이 적절히 섞여 있으면서도 이것이 학습을 방해하지 않으며, 개인에

게 공동체 의식과 윤리를 요구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경제학의

경우 사실과 규범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주류 경제학이론은 사적 이

익의 추구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대명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경제과목이 사회과의 일부로 교육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경제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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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거나 비중을 높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

어도 독립된 교과과정 및 목표는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심화선택과정 경제과목에서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는 것도 경

제과목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고 본다. 생물학 교육의 주요목

표로 건강증진을 드는 것이 어색한 것처럼 경제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이미 다른 과목으로 존재하는 윤리 추구적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비록 뜻이 좋을 지라도)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경제학의 내용 중에는 절

약의 역설처럼 일반적 윤리관과 배치되거나 임대료 상한제의 폐해처럼

선한 의도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흔히 경

제교육은 경제학 교육과는 다르기 때문에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가치(valu e)

에 대한 교육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건전한 시민

으로서의 가치는 시대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 역시 위

험한 생각일 수 있다. 예컨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대한 공헌의 당위성이

개발시대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형평과 나눔의 강조가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태

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교과서의 경제관과 이념에 대하여

발표자는 현행 경제교과서가 부정확하고 다분히 편향적인 내용전개를 하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교과서 집필에 있어 가치중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교과서가 규범보다는 사실 위주로 저

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교과

서 집필자에게 있어서 엄밀한 가치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도 사실이다. 집필자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경제관

과 이념이 은연중에 반영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교과서는 어떠한 경제관과 이념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가

장 바람직한 방법은 다양한 저자의 이념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반영한 많은

교과서가 시장에 존재하고, 수요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원하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수가 원

하는 내용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서술한 교과서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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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행히도 현재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공급, 수요 양 측면 모두 이

를 뒷받침할 수 없다. 많은 종류의 교과서를 수용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수

요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안은 제한된 교과서 내에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모두 제시

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중립적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교과서들

역시 이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는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경제교육의 목적이 경제학

설사를 교육하는 것이 아닌 바에야 체제와 이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전달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물론, 우리 사회에 경

제 원리와 운용에 대해 주류적 시각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만약 종교에 대한 내용이라면 대다수의 사

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특정 종교를 부각시키는 내용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경제학적 지식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경제교육은 경제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지식과 원리를 습득

하는 것에 기본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고교까지의 경제교육은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우리나라가 채택하

고 있는 기본 경제체제이기도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경제체제와 이념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

은 대학진학 이후의 학문교육에 맡겨도 충분할 것이다.

경제교과서 집필자의 태도와 검정 시스템에 대하여

발표자가 제시된 부록에 나와 있는 경제교과서에 대한 지적사항 및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서 경제교과서 집필자들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경제교과서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참여한 한 사람이다.

당시에도 다른 사람이 성의를 다한 작업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악역을 맡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으며, 한 사람의 학자로서 논문심사 때마다 비평

을 받으면서 건설적인 내용조차도 수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도 잘 알고

있다. 비평자 역시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집필자들이

좋은 교과서를 만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비판을 수용하건 안하건 간

에 건설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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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집필자들은 비평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거나 교과서를

개선하는 것 자체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지적에 대해 별 의견도 없이 단순히 수정불가 또는

수정 불필요로 무시해 버리는 경우를 발견한다. 이 중에는 우회적으로 지

적했을 뿐 명백히 틀린 내용을 지적한 것도 있다. 교학사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선택을 한계적 선택이라고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서술은 주요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저자의 응답

은 한계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 불필요였다. 두산동아

의 내용 중에 GN I = GN P라는 것은 GN I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교역조건

변화의 반영이라는 점을 무시한 틀린 내용이다.

비평 내용을 진지하게 읽어 보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꽤 있었다. 예컨

대 두산동아는 2000년 통계조사에서 주요 저축용도가 주택마련에서 자녀교

육비 마련으로 바뀐 것을 내 집 마련과 같은 가시적이며 비교적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등 보다 먼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그보다는 1990

년대의 주택가격 하락과 사교육비 급증이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로 비평한

것에 대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급등하였으며 교육비 지

출에는 사교육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

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은 인용된 통계조사 시점 이후의 일이며,

비평 자체가 사교육비가 교육비 지출비중이 높아진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데 사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 지 알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야만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은 이번이 상공

회의소(2004)에 의해 두 번째 지적이며, 학계에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도 시장 경제에서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수정 불가라고 밝히고 있다. 도

대체 어떤 근거로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만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 지 되

묻고 싶다.

이러한 현상은 집필자의 태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과서 검정 및

수정 시스템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처음부터 완벽한 교과서는 없겠지만 많

은 사람들의 지적과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완벽한 교과서가 탄생할 수 있음

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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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토론 3

KDI의사회과경제교과서쟁점과 대안에 대한의견
장경주(난곡중 교사 , 전국사회교사모임 사무국장)

1 .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은 사회과의 교육목표를 공유한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역사, 경제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활발하게 전

개되고 있다. 교과서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장

이 형성된다는 것은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다는 면에

서 사회과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 교과서 관련하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사회교사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면들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고등학교의

경제교육은 사회과 교육의 한 주제 영역으로서 사회과 교육의 목표와의 일

관성을 유지하면서 교육내용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본 KDI의 발표글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에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중고

등학교 경제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시정의 요구가 정도를 넘어서 사회과 교육 본연의 목표까지 흔들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경제 교과서에 대해서 본 발표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보면 현

재 경제교과서의 기본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 이 글의

표현에 의하면 현재의 교과서가 합리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

학적 사고방식을 습득하고 적용시키기 보다는 윤리와 책임의식을 바

탕으로 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중점적으로 거론함으로써 경제교육의

목적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경제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방식을 가르치

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경

제교육의 기본 목적이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가르치는 것 이라고 단

정 짓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이 사회과

교육의 한 주제영역으로서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과 교육이 시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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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발행된 7차 교육과정상의 사회과 교육목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

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이다. 사회과에서 가르치고

자 하는 민주 시민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

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

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

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사회과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 조직하여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한다.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은 꼬마 경제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

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는 것을 주제로 사회를 통합적으로 바라보

면서 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제학적 지식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식은 단순히

인지적인 지식만을 아이들이 갖춘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식의

형성은 인지적인 지식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 공동체와 나의 관계를 반성적

으로 되돌아보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하는 정의적(가치적) 측면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이해한다면 본 KDI 발표문에서 지적한 것처

럼 현재의 교과서가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 자체

를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과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

적 지식을 다루지 않고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방식에만 치중하고 있

는가? 7차교육과정에 따른 현재의 교과서가 나오기 전의 경제교과서들을 보

면 경제교과서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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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주저자가 되어 구성한 당시의 교과서들

은 그저 대학교 경제학 개론서들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와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경제적 지식만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7차교육과정으로 개편되고 교과

서 집필에 학교현장의 사회교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사회과 교육의 일반

목표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수학법칙처럼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던 경제

교과서에서도 대학교 경제학 개론서의 내용을 벗어난 현실 사회의 다양한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담으려고 노력하였고 바람직한 경제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

으로는 여전히 대학교 개론서식의 내용체계와 이론 위주의 구성형태를 띠

고 있다는 면에서 민주사회에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가치적 교육에만 치중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경제학과 사회과 경제교육은 다르다

KDI의 수정요구안과 교과서 집필자와 논란이 있는 부분은 한 마디로 정

리하자면 경제교과 내용에서의 합리성과 윤리성의 문제이다. 본 토론문에서

는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합리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학적 사고방

식을 습득하고 적용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하고 경제교과서에서 윤리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본 토론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회과에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합리성과 차이가 있다. 전자와 같은 주류경

제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합리성(合利性)에 가깝고 합리성(合利性)이 곧 합

리성(合理性)이라는 인식의 전제를 깔고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개인

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동하기만 하면 저절로 모두의 이

익이 증대할 것이라는 아담스미스의 이기적 인간을 합리성의 출발로 삼는

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에서 합리적 선택, 합리적 소비란 이런 이기적 개인들

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극대화한 선택, 소비를 말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자

들이 강조하는 경제학에서는 출발부터 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거부된다. 토론문에서는 현재 교과서가 과소비라는 것을 정확한 경

제학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과소비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소비 자체에 바람직한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이라는 윤리적

- 137 -



태도를 함께 기술하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과 교육에서 강조하

는 합리성에서 전제가 되는 인간은 이기적 인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라는 한 측면외에도 윤리적 인간, 공동체적 인간이기

도 하다. 중고등학교 사회과는 사회를 그리고 인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

고 시도한다. 그래서 합리성(合理性)의 판단기준 또한 자신의 이익과 만족의

극대화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경제에서는 경제만 이야기하자는 주장은 사회

과의 경제교육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국가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와

의 관계, 현시대의 권리와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성찰이

필요한 것은 사회과의 한 주제영역인 경제교육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본 발표문과 같은 주장을 담고 있는 KDI의 중간 연구보고서를 보면 합리

적 소비(p . 26)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비에 돈을 지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에 대한 파악과 구매와 관

련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입수하는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과소비나 사치 등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

지 않은 용어의 사용, 모방 소비는 나쁘다는 식의 소비에 관한 훈시적 내

용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합리적 소비를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까. 개인의 소비

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곳에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진정 원하지 않는 소비를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KDI의 보고서에서 합리적 소비라는 것

은 결국 개인적인 욕구(욕망)의 충족을 통해 만족을 극대화했을 때를 말한

다. 합리적 소비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개인들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극

대화하기 위해 했던 소비 행위들이 사회적으로는 지양해야 할 사회문제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사람들이 기존의 핸드폰을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하는 주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짧다는 통계가 있는데, 합리적 소비를 개인의 욕구 충족

의 관점에서만 정의하게 되면 이러한 소비행위가 갖는 사회문제는 다루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명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과시

형 소비가 왜 우리나라에 많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문제는 무엇인지도

논의되기 힘들다. 신용불량자들 중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제외하면 모두 자신들

- 138 -



의 욕구(욕망) 충족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소비 때문에 발생한다. 합리적 소

비라는 개념에서 합리적이라는 말에는 이미 정당하다라는 가치적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은 개인이면서 동시

에 사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정당성을 생

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합리적 소비라는 개념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에서는 이기적 인간의 만족 극대화라는 부분에서만

소비라는 부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가 다른 사회 구성원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속에서 성찰해보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의 경제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검토해 보면 중고등학교의 경제교

육이 갖는 교육학적 특성을 이해하려고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목적을 시장경제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켜 일

방적으로 현재의 교과서를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평가가 그

대로 새로운 경제교과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교사로서 우

려를 금할 수 없다.

3. 경제교과서를 논쟁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KDI 토론문에 따르면 현실 지향적이기보다는 이론 지향적이고 동적이기

보다는 정적인 교과서의 구조적 특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전문화된

보조 학습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경제 표준안은

가치중립의 원칙을 지키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경제교육의 표준안이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관점에 보다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현

재의 교과서를 보완하기보다 더욱 정적으로 그리고 이론 지향으로 만들 가

능성이 더 크다. 토론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중립의 원칙이 동전을 넣

으면 똑같은 답만이 처리되어 나오는 기계처럼 학생들에게 전혀 논쟁의 여

지를 허용하지 않는 수학법칙의 외형을 띤 경제학적 지식만을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이 보고서에서 기존 경제교과서의

비주류적 해석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경제 표준안을 생각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대학교의 경제학

의 교육목표와 구분되는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목표를 사회과 교육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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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일관성 속에서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교과서는 사회과

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

력,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계적 경제이

론을 익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경제와 관련된 논쟁적 현

실을 교과서를 통해 충분히 논쟁하고 성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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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토론 4

'사회과 경제교과서 쟁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
박형준(성신여대 사회교육과)

연구자는 제7차 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출판된 경제 관련 교과서의 문제점

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고 있

다. 구체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제 관련 단원과 선택중심교육과정의 경제, 생활경제, 경제지리,

인간사회와 환경 교과서의 경제 관련 단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주제 및

구성의 측면, 내용전개 및 관점 측면, 서술 측면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대안

을 제시하고 있다.

방대한 분석 대상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교과서의 문제점

과 대안에 대한 연구자의 지적은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진술되고 있다.

이 토론 원고에서는 연구자의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개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는 Dyn am ics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사회과 경제 교과서

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교과서 내용이 시의 적절하게 반

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자의 지적처럼, 단순히 통

계 자료의 업데이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학

습 주제도 급변하는 한국 경제의 현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경제 관련 교과서에서는

핵심적인 학습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는 좀더 완화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향후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부분 개정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언제든지 부분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일부 변경되면 이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도 수정될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검정 방안은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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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불명확한 경제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으며, 연구자

의 지적에 토론자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경우

경제학습이 이루어지는 사회과목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불문하고 경제교육

과 관련된 구체적 목표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부족하다. 라고 진술되어 있

다. 사실 경제교육의 목표와 지향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아직도 진행 중

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정부, 기업, 학부모, 경제학자, 경제교육 전문

가, 교사, 각종 경제 관련 단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교육의 목표와 지향

은 제각각일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적인 성격을 갖는 교

육과정 문서에서 경제교육의 목표와 지향을 선언적인 수준에서라도 명확하

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심화선택과목 경제 교과서에서 윤리와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

민의식의 함양을 중점적으로 거론 하고 있다거나 학습자 개개인이 행복한

경제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는데 있기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방식을 가르치는데 치중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교육의 영역은 어느 정도의 당위성( 바람직함 )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연구자의 지적처럼 그런 당위성에 중점적 으로 치중 하는 것은 문

제일 것이다. 하지만 심화선택과목 경제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대부분

경제개념이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와 책임의식이 불필요하게 강조되

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마치 경제 교과서의

대부분이 윤리 교과서처럼 기술된 것처럼 오도되는 것은 향후 경제 교과서

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

치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밝혀두고 싶다.

연구자는 영 교육과정(nu ll cu rricu lum )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학습에

필요한 중요한 주제가 빠져 있거나 부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는 것이다.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언급이 부적절하며, 개인 재무관리, 생활 금융 등의

내용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토론자는 기본적으

로 연구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다. 한편에서는 그것이야 말로 경제 교육과정

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경제 교

육과정에서 굳이 그런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한다. 모두 경제

교육의 목표와 개념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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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수준에서 결

론을 유보하기로 한다.

연구자는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내용 전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우선 교과서 집필에 있어 가치중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고 강조

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국제수지의 흑자는 선, 적자는 악, 수출은 선, 수입

은 악, 소비는 선, 저축은 악 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굳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면 가치중립의 원칙 이라

는 것이 과연 가능한 원칙인가라는 반문이 생긴다.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나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한 부분도 일부에서는 친시장적인 편향된

가치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다. 사실상 경제 교육과정에서 가치의 중립 지

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가치중립의 원칙 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

을 강조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으리라고 본다.

그 밖에 연구자는 세부적인 교과서의 내용 진술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

다. 모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이에 덧붙여 교육과정 진술

의 불명확성도 지적하고 싶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다. 교육과

정이 불명확하게 진술되어 있거나 잘못 진술되어 있을 경우에 교과서 집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 경쟁 저해 요인, 외부 효과, 공공재, 소득 분배, 노사

관계 등의 사례를 들어, 시장 기능의 한계, 즉 시장 실패의 원인과 그 결과

를 탐구한다. 라고 진술되어 있다면, 교과서 집필 과정에는 소득 분배나 노

사 관계 까지도 시장 실패로 기술해야 하는 실정이다.

연구자가 직접 언급한 내용을 아니지만, 토론자는 sequ ence의 문제도 지

적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중

고등학교 경제 관련 단원 간에 계열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제6차 교육

과정까지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담을 허물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새롭

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학년별 계열성을 강화하겠다는 취

지에서다. 하지만 그 원칙은 지켜지지 못 했다. 초등학교 경제 단원 내에서

의 계열성도 문제이지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경제 단원 사이에는 전혀

계열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도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초등개발팀과 중

등개발팀과의 의사소통의 단절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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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다원화 문제를 제안하고 싶다. 현재의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개정이 가져올

수 있는 이득도 있지만, 이제는 개방화, 다원화 추세에 맞추어 민간 부문으

로의 권한 이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는 최소한의 개념 군과

집필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에서 경쟁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제안하

는 방향도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

향후 경제 관련 교과서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준 KDI의 연구 성

과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리라는 희망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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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제-토론 5

'사회과 경제 교과서 쟁점과 대안 ' 토론
박영석(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핵심적인 학습 자료이다. 일

부 연구는 교과서와 관련된 활동이 학생들이 수업에 쓰는 시간 중에서

70-95%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교과서는 주요 학

습 교재인 동시에 학습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고 평가 결과는 성적 및 입

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비중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양

질의 교과서를 개발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자가 결론에서 밝힌 것을 중심으로 이

해하면, 1)교과서 내용이 경제 교육에 대한 현실적 수요(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2)집필의 관점이 편향적인 경우가 있고, 3)내용적 오류도 적지 않다

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

울 수 있는 교과서는 개발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어떻게 하면 문제점

을 줄여나갈 수 있는가를 모색해가는 것이 필요하고, 교과서 질 관리 시스

템은 이러한 필요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 중에서 내용적 오류 부분은 경제학 및 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 교육에 대한 요구와 경제 교과서 집필 관점과 관련해서는 다양

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기 위

한 집필 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견해차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

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 경제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 경

제 교과서 내용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우선적으

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 경제 교과서 질 관리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자 한다.

1. 사회과 경제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 145 -



발표자는 사회과 경제 교육의 목표가 불명확하여 교과서 집필 기준이 혼

선을 빚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심화선택과정에서 경제학적 사고방

식을 습득하고 적용시키기보다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사회과 경제 교육에서 가치 태도에 대한

학습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측면은 실제적인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의 여건상 균형 있게 추

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도 교육의 목표 차원에서는 균형 있게 언급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경제학적) 사고방식의 습득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경제적 자질(의식) 함양을 추구하는 것이 상호 배타적인 목표

로 이해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사회과 경제 교육을 통해 경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안목(자질)이 바로 경제 교육의 목표가 되

어야 할 것이다. 경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는 다

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하나의 입장에서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을 편향이라고 판단한다면 경제 교육의 목표와 관점

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경제 교육이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 교육의 목표 제시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내용서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만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표를 제시하

는 방식은 다양한 차원(추상적/ 구체적, 지식/ 기능/ 가치태도, 인지적/ 정의

적, 민주시민의 경제적 자질 함양/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 등)에서 시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제시의 방식들은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각각

의 장단점을 갖고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경제 교과서 내용 구성과 관점의 문제

경제 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실이나 경제적 원리는 정

확하게 표현되고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논쟁적 주제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적 이슈에 대해 사

회과 교과교육학에서는 논쟁문제 학습이 반성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

제 해결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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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정의 관점만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균형 있

는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 교과의 내용에는 논쟁적 주제가 적지 않다. 이러

한 주제를 애써 배제하기 보다는 경제적 사고력과 경제 문제 해결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학습을 통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기

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3. 경제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 관련

교과서의 질 관리 접근 방법으로, 국가가 엄격한 기준을 갖고 개입을 강

화하여 질 관리를 하는 방안과, 국가의 기본적 지침을 토대로 하되 교과서

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질 관리를 우선으로 하

고 국가가 이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발표자는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해 전반적으로 국가의 적극적 기준 제시와

검정 및 수정 요구 절차의 강화를 통한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에서도 1)사전

적인 명확한 집필기준, 2)사후적 검증 장치로서 검정 방식, 3)구속력 있는 추

후 수정 보완 방식이 갖추어 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교과서 질 관

리 절차에 대한 검토는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지적이고, 각 단계별로 효율

적인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

은 방식에서는 국가가 정한 지침이 사실상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가 교육과정을 통해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서는 교과서의 내용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나타

나, 교과서 별로 특성을 살려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

가 있을 수 있다. 즉, 교과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교과서 개발자의 다양

한 아이디어를 통해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이 위축될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과정 문서를 대강화된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의 장

단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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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과정 문서의 형식이나 성격을 개선하여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과서 집필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적 준칙과 재량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육과정의 목표

와 내용 구성의 취지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물

론 현재도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서가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핵심적 준칙과 재량의 영역 구분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교과서 개발의 필수적인 지침과 재량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이해와 교과서 집필의 방향 제시에 효과적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과 경제 교과서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발표자의 글은 구

체적인 사례들을 토대로 경제 교과서가 개선해야 할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경제 교과서 발전을 위해 풀어가야 할 점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경제 교육 전문가들의 경제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양질의 경제 교과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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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제-토론 1

'사회과교과서질관리시스템구축방안'토론
유종열(성남외국어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질적 가치를 교과서의 정확성과 관점의 균형성에서

찾은 김정호 박사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

과서에 발견되는 오류들(문법상의 오류, 사실 관계의 오류, 자료 해석의 오

류)을 잘 지적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 보다 나은 사회과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질 관리

시스템으로서 정부, 발행사, 학교 등을 교과서 질 관리의 주체로 삼아, 이들

각각의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좀 더 나은 교과서가 될 것이라

는 말씀 역시 동의합니다.

본 토론자는 교과서 질 관리의 주체들 가운데 학교 차원에 중점을 두고

김정호 박사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공문지

침의 하달 교과서 채택 주관 부서에서의 평가서 배부 및 채택 일정 안내

교사별 평가지 작성 평가지의 수합 교과별 2~3종 교과서 선정 후

학교 운영위원회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최종 선택 과

같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이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

에 교사들은 시간 부족과 교과서 간 비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호 박사님은 교과서 선정 단위를 시·

군·구 교육청 단위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일본이 시정촌(市町

村) 교육위원회별로 교과서 채택지구협의회를 조직하여 심의한 뒤 조사·연

구 결과를 선정 자료로 작성하여 채택권자에게 송부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 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된 여러 교재 중에서 단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선정하는 권한을 지역 교육청에 준 캘리포니아 교육

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공용된 교과서 제도는 없고, 주(州)에

따라 교과서에 관한 제도가 다릅니다. 미국은 교과서의 인정·채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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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 3가지 방식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학구(地方學區)의 교

육위원회가 주의 제약을 받는 일 없이 자유로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이

고, 둘째는 주가 인정한 리스트 중에서 지방학구의 교육위원회가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이며, 셋째는 주의 기준에 따라 지방학구의 교육위원회가 채

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수준의 교

과서 검인정 제도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

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2중의 검정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수준에서 이미 검증된 교과서를 지방 교육청 단위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하

여 그 교과서의 질이 높아진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수준의 검증

절차와 과정이 지방 교육청보다 엄밀하고 정확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교별 특성(비평준화 지역에서의 학교별·계열별 학력차)이나 교

사의 참여 수준의 저하로 교과서 사용에 더욱 소극적이거나 냉소적일 수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제한된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선호나 교육

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라고 한

다면, 과거에 있었던 국정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출판사나 이익집단들의 로비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

청 단위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경우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

한함으로써 교과서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육청 단위의 교과

서 선택은 결국 소비자군을 축소시키는 것이며, 이는 특정 교과서 선정 시

특혜 시비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토론자는 일본의 사례를 대해 좀 더 연구하고 부분적으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즉, 일본에서의 경우처럼 교육청별로 교과서 채택지구협의회를 조

직하여 심의한 뒤 조사·연구 결과를 선정 자료로 작성하여 채택권자(일본

의 경우에는 도도부현(道都府縣) 교육위원회 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위

학교가 적절할 듯)에게 송부하여 참고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단

위로 할 수 없는 작업을 시·군·구 교육청에서 담당해 줌으로써 교과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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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채택지구협의회에서 제공된 자료는 자료로서의 역할에 한정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선택을 강요하는 압력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고스란히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

서의 사회과(사회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 적용해야할 듯) 교과서 검토 작

업은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여 위원회를 조직할 것이며, 그러한 조직의 결정이 얼마나 현장 교사

들에게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

다.

학교에서 사회과 교과서가 어떻게 선택되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발표한 박

윤경 선생님의 논문은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박윤경, 2002)68).

박윤경 선생님은 그의 연구에서 만약 교과서들 간의 특성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면, 자신의 선호를 강하게 주장하여 다른 교사들과 갈등을 빚거나 인심

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다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 등에 부딪히게 되면 교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서를 채택하

게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질 것이다. 즉, 교사들의 협의 과정

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자기 주장을 굽히고 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는 것은 그만큼 교과서간 특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

다 고 하였다.

최근 교사들에게 있어서 교과서는 수업의 핵심적인 활동을 안내하고 내용

의 폭을 제한해 주는 기준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별로 차이

가 두드러지지 않다면, 굳이 교사들 간의 의견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교과

서 선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국가 수준에서 검증된

교과서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서 선택권을 가지고 학교 수

준에서의 질 관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

언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토론자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현장 교

68) 박윤경(2003).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채택 과정에 대한 연구. 『제7차 교육과정
과 교과서』.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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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한 열린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예를 들어, 매년 특정 출판사 교과서를 사용한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

으로 해서 공개적인 토론이나 교과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평가 보

고서 제출 당사자는 선발된 누가가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누구나가 되어

야하며, 이 과정의 주체는 해당 출판사나 교과서검정협회 혹은 교육과정평

가원, 교육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이다. 또한 교과서별 오류나 내용적 편향성에 대해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누

구나 손쉽게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인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의 질은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몇몇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해서

도 향상될 수 있으나, 열린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장에서 더욱 높아질 것이며, 오류와 편향성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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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제-토론 2

'사회과교과서질관리시스템구축방안'에대한의견

-교과서의 개발자이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박현희(구일고 , s lowboba@hana fos .com )

1.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회과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과거 어떤 시기에도 교과서를 둘러싼 사회

적 관심이 이토록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관련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공인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비판 없이 떠안고 밑줄 쫙 그으며 공부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

지 않았던 시절과 비교한다면 참 놀랍고도 반가운 변화입니다. 물론 이 뜨

거운 관심이 어떤 사회, 경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우리 교육의 올바

른 길을 찾아가기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발표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일보다는 교과서의

개발자69)이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좋은 사회과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모두의 지혜

를 모아 이 위기이자 기회인 순간을 넘어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교과서의 지위는 굳건합니다. 교

사라면 누구든 흔히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두 개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69) 저는 7차 교과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정치],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를 집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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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학교에서 실시한 시험 문제의 정답 시비가 붙은 일이 간혹 있다. 학

생들이 교사를 찾아가 문제제기를 한다. 교사는 교과서의 특정 페이지를 펼

쳐들고 말한다. 읽어 봐라. 학생들은 교과서를 확인하고, 돌아간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옳게 제시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가장 수월하게

해결해주는 것은 교과서이다.

장면 2 . 정기 고사를 앞두고 출제 범위를 제시할 때, 교사들은 교과서 0 0쪽

부터 0 0쪽까지라고 알려준다. 같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가 많아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기 어렵다는 학생들의 얘기에 대해서도 교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출제

된다. 그가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어떻게 배웠든 시험에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교사의 수업보다 교과서는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는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교과서는 여전히 수업 상황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좋은 교과서는 정말 필요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입니까? 적어도 교과서의 사용자인 교

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좋은 교과서는 수업하기 좋은 교과서입니다. 수업하기

좋은 교과서는 ①교과서를 따라 그대로 수업해도 충분히 수업할 수 있는 교

과서입니다. ②학생들이 수업 장면을 떠나 혼자서 공부할 때도 충분히 참고

하고 기댈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①의 요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가 학

교 수업 현장에 도입된 후 제가 속해있는 전국사회교사모임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그 교과서로 수업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

이었습니다. 새 교과서가 있고, 그에 따른 상세한 교사용 지도서가 있는데도

많은 교사들은 따로 수업 지도안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가 수업에 곧

바로 투입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난점은

크게 두 가지고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수업으로 구현되기 어

려운 각종 활동들을 너무나 많이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구활동을 강조

하는 7차 교과서에는 ~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에 대해서 조사해 보자. 라는 탐구 활동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수업을

위해 그 탐구활동을 분석해 보면 하나 하나가 너무나 방대한 과제들을 담고

- 154 -



있어서 도저히 그대로 수업에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과 토론, 조사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 제시되지 않은 탐구 활동들은 교사를 매

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두 번째 난점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가 분

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습 목표나 교육과정 요소들을 통해서 제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목표와 요소들이 본문과 탐구 활동으로 구현되는 과

정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

들의 해결은 많은 부분 교과서의 집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②의 요건에서 생각해 보면, 7차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이 수업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수준에 정확하게 맞는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되어 있는 본문이

나 각종 자료들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고 쉬운 문장, 인내심을 가지

지 않아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편안한 서술은 우리 교과서의 집필자들이 반

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집필자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요. 교과서

의 개발자(집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를 쓰는 일에는 또 다른 난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문장이나 어휘의 이해 수

준을 판단하는데 보탬이 되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필자들은 오직

감에 의존해서 집필을 해 나갑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원고를 미리 읽혀서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을 짚어가는 방법

을 사용했습니다만 그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니 만큼 발달 단계에

따른 학생들의 문해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교과서와 관련된 정보들은 주로 영어권국가(특히 미국)에 국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과서와 관련 있는 연구자들과 집필자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가 영어라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과서 개발에서 일정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좋은 모범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할 텐에 언어의 제

약 때문에 이것을 따라 배울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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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좋은 교과서들이 우리 말로 번역되어 나온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

다. 그러나 이 일을 어떤 개인이나 사기업, 소규모의 교사 연구 조직에서 수

행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70)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이 일을

담당해주거나 지원해 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과서쓰기와 관련된 이해할 수 없는 제약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 심화과정 교과서 가운데 경제와 정치, 법과 사회는 흑백으로 출판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과서들은 칼라로 인쇄를 하는데, 왜 이들 과목은

흑백이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규정에는 특정 과목에 대한 편

견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특정 인물이나 신문명 등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회과가 다루고 있는 대상은 모두가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장소도 빠져 있는 진공 상

태에서 다루어지는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는 학생들이 사회과를 추상적인 암

기과목으로 오인하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수업

지도안을 요구하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 의식은 생생하게, 현실 속에서 살아

있는 수업에의 요구입니다. 교과서와 관련된 규제 가운데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필 과정을 실질

적으로 한계짓고 있는 여러 규제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현실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주는 제약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입니다.

검정 기관에서 어떤 얘기를 하건, 출판사는 검정에 통과할 교과서를 원하고,

가장 큰 기준은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

닙니다. 그것을 교조적으로, 훈고학적으로 해석해서 따르기를 요구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민감한 출판사의 반응은 아주 이유 없는 것으로

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 교육 과정을 한 단어 한단어 밑줄 그어가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점을 분명히 하여 출판사를 안심시켜주어

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강화된 교육과정 덕분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70) 전국사회교사모임에서는 프랑스, 독일 등 영어권이 아닌 국가들의 교과서를 번역하는 작업을 하
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그야알로 뜻있는 교사들의 헌신으로 어렵게 어렵게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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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향성 시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를 포함해

교육과 관련된 요소들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

인 입장이나 서술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읽을 때, 그것은 제3세계에 대해 읽는 것이 아니라 북미인들이 제3세계를 이

해하는 바를 읽는 것입니다. 기자가, 편집자가 주목하는 것에 대한 사진과 문

장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71) 집필 과정에서 관점이 들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요. 이 점을 편향성 문제

로 바라보고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교과서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들을 가

지고 집필되고 교사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요? 우리 사회는 매우 건강한 사회입니다. 무균실이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잘

자랄만큼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해서 프랑스 시민 교육 (초등학교 4,5학년과정) 교

과서의 목차와 내용의 일부를 덧붙여 봅니다. 자료는 Education civiqu e

cycle3/ HACH ETTE / 1997입니다.72)

5-1. 목차

1.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다.(프랑스에서 예배의 장소) 4

2. 우리는 정의가 필요하다.(세계의 가난) 10

3. 우리는 진실이 필요하다.(이념을 강요하고 광고하다) 16

4. 우리는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22

5. 토론하는 것을 배우다(텔레비전에서 토론) 28

6. 팀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다.( 프랑스 일주 : 달리기 선수의 승리, 팀으로 일하기)34

7. 건강에 대한 우리의 의무(예방) 40

8.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의무(공해) 46

9. 우리는 선택의자유가 있는가? 52

10. 공화국 의원들(프랑스의 투표권) 58

11. 공화국의 자유(언론 자유를 향한 행진) 64

71)Peter Seixas (2001), Review of Research on Social Studies , 『Handbook og Research on
Teaching』

72)이 책은 외국학교시민교육연구모임에서 번역중입니다. 번역은 서울 관악고등학교 정문모 선생님
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면 관계상 여러 페이지에 걸친 내용을 축약해서 실었습니다.

- 157 -



12. 프랑스에서 정의(행동하는 정의) 70
13. 공공 서비스 : 국가 교육(세계의 교육과 교육권) 76

14. 재산과 사람의 안전(집에서 아이들의 안전) 82
15. 사회 안전과 국가 연대(배려에서 상환으로) 88
5-2. 내용 예시
1.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다.

1조 :
우리는 자유롭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난다.

4조 :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있다.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1780년 8월 26일)
사진을 관찰하시오
1. 사진을 설명하시오 : 풍경과 인물
2. 두 소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3. 이 사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두 글을 읽으세요
4. 두 글은 어디에서 발췌되었는가? 사전에서 <조항>이란 말의 의미를 찾으세요.
5. 두 글의 공통된 생각은 무엇인가요?
6. 두 번째 글을 설명해 주는 예를 찾아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유롭다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자유로운 아이들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읽고 쓰고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친구들과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

가 필요합니다. 자유는 모든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수업에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열중해서 듣게 합니다. 그것은 힘들

어서 어떤 날은 꿈꿉니다....수업 중에 누가 꿈꾸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만 여러분은 배우기 위해 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지시사항을 지

켜야하며 친구들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은 모든 학생들의 의무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종교라는 생활 습

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에 부합되기만 하면 학교에서 모

든 의견과 종교가 존중된다. 프랑스는 종교선택이 자유로운 나라이다. 각자

살아가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고 또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불가능하다. 이 간단한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시민 교육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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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프랑스는 세계 인권선언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각자의 자유의 필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법이 있고, 예를 들면 잠잘 때 방해받지 않을 권리 길에서 공

격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게 하기 위해 경찰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모이거나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거

나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기자와 작가들은 검열 받거나

투옥되고 선거는 조작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처

럼 학교에 다일 수 없고 여자들은 재산을 가질 수 없으며 아버지나 남편에

종속됩니다.

자유를 위해 행동한다.

인종, 성별, 종교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여러분에게

는 당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노

예제도의 폐지는 1865년에야 이루어졌고 오랜 남북 전쟁의 결과입니다. 프랑

스에서 여성은 1945년이 되어서야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자유

는 잊혀지고 배반당합니다. 프랑스에서 2차 세계대전 동안 프랑스 정부는 독

일 독재자 히틀러와 합작해서 개인적 자유를 말살하고 유태인들을 학살 했습

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키게 하기 위해 국제 사면

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자신의 사상으로 투옥된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개념

독재 :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매우 권위적인 정부

검열 : 정보, 즉 신문, 책, 영화, 방송의 통제

비종교국가 : 모든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국가. 시민 각자가 종교 선택

의 자유가 있고 공립학교에서 어떤 종교도 가르치지 않는다.

[만화]

어.. 조애.

어.. 앙트완

조애.. 나 너를 사랑해.
너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자유야
나를 좋아한다고?
그럼 내 가방과 꽃 들어
그리고 내 모자 써 !

때론 자유가 무겁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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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비 종교국가이다.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수의 다른 사람들은 어

떤 종교도 없다.

사진 1 카톨릭 교회 / 일요일 미사에 카톨릭 신자들이 모인다.

사진 2 프로테스탄트 사원 / 일요일 예배에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모인다.

사진 3 회교사원 / 금요 기도회에 회교도들이 모인다.

사진 4 유태교회 / 금요 기도에 유태인들이 모인다.

여러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종교는 무엇인가?

각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축제를 찾으시오

일년중 언제 종교 축제가 행해지는가?

프랑스는 비 종교 국가이다. 이 과에서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찾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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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제-토론 3

출판사 입장에서 살펴본 사회과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의 쟁점

정동호(두산동아)

사회과 교과서에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이나 가치 체계를 효과적으로 담아

내는 방법은 무엇일가? 국가 교육과정과 집필 지침에 준하여 편찬되고 검

정심사를 통과한 한국근현대사, 경제 교과서 등이 발행 초기부터 이념 편향

적,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지자체, 이익 단체 등의 홍보성 기사 반영

요구, 시의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나 오류에 대한 지적 등이 현행 교과서 사

용 말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사회과 교과가 가치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다원화된 사회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요구의 수용이

어려워진 점,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은 교과서가 다양한 교재 중의 하나라

는 열린 교과서관을 지향하는데 반해 교육 현장과 사회 다중은 교과서를 성

전(聖典)시하는 닫힌 교과서관에 머물러 있는 점,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와

교과서의 느린 개편 속도 간의 차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새 교육과정기에서도 지속될 것이 예견되므로 정책적 대안

이 필요하다. 정부, 발행사 및 저자, 심의회, 유관 기관 등이 질 관리 주체별

로 제안하는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 보자.

사회과에서 유용한 질 관리 방안은 타 교과서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교과

서의 질에는 외적 품질과 내적 품질, 수정·보완, 사후 봉사 등을 포괄된다.

이상이 본 토론자가 파악한 발표 논문의 논지이다. 전문가의 탁견으로 문제

점을 적시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면서 각 부문별 토론자로 하여금 구체적

대안을 제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출판사의 시각에서 발표 주제인 오류와 편향적 기술에 중점

을 두고 질 관리 체제 구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출판

사는 교과서의 개발·발행 주체로서 교과서의 상품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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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부, 유관 기관 등 여타 질 관리 주체와 차이가 있다. 출판업계는 경

영 여건과 이해 관계가 다양하므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사전 양해

를 구한다.

1 . 개방형 집필진의 구성

경제, 한국근현대사 등의 교과서에서 쟁점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의 오류

(factu al errors)보다는 관점의 상이점(d ifference of p ersp ectives on society

and history)에 따른 편향적 기술이다. 이 문제는 발표자의 지적대로 집필자

의 영역으로 집필진이 권위주의적이거나 이념적 성향이 동질인 경우,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교육과정 및 전공 분야별 전문가, 현장 교사의

등의 참여가 결여된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편향된 기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필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 권위주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경도된 집필자의 영입을 배제하고,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며 비판적 의견이 수용되는 개방형 편찬 체제를 갖추

어야 한다. 집필 전 기획 단계에서는 워크숍 등을 통해서 교육 목적과 교육

과정에 합치하는 집필 관점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일탈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며, 개발 과정에서는 집필자가 아닌 다른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

도록 한다.

한편, 검정 교과서의 집필자는 사전 출판 계약으로 인해 실제 집필 과정

에서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며, 연차적으로 개발되는 교과서의 경

우 집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교체 사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년별, 영

역별 연계성이 낮은 과목 외에 동일 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간에도 집필진

의 교체나 보강을 허용하는 것이 교과서의 질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

2 . 전문 편집자의 육성과 상시적 편찬 체제 유지

교과서 편집자는 편찬 과정 전반에 걸쳐 기획자, 조정자, 진행자, 교정자

로서 기능하며, 발행 후에도 수정·보완 등 사후 관리 작업을 주도한다. 이

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편집자는 교과 전공 지식 외에 기

획 및 마케팅 능력, 대인 관계 형성 능력, 편집 프로세스 관리 능력,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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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정 능력, 편집 디자인 디렉팅에 관한 기초 지식 등을 갖추어야 하며,

출판사는 이에 필요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별 전공 편집자의 상시 유지가 오류와 편향적 기술, 시의성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적 수정·보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과서 질 관리의 핵심

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검정 교과서 출판사들은 현실적인 문

제로 인해 교과서 개발 시기에만 교과서 전담 편집자를 두고 개발이 끝나면

일반 참고서 편찬과 교과서의 관리를 병행토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과서

개발기에만 편집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했다가 해고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투자비 회수를 고려한다면 현행 검정도서 발행 수익은 편집인건비 충당이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다. 검정 합격 종수를 적정화하고, 교과서 발행 수익금

을 발행 부수 비례로 분배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토록 하며, 예측 가능한

교과서 개편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고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는 첩경이다.

3 . 검정 교과서의 편찬 프로세스의 개선

발표자의 지적대로 오류와 편향성 문제는 검정 통과에 직결되므로 여러

차례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찬 프로세스가

비교적 체계적인 국정도서에서 오류 발생이 적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검정

교과서 편찬 프로세스의 개선 착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문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문법적 오류를 줄인다. 사내에 국어 편

집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도 무방하다.

둘째, 교과 영역별로 전문가의 검수, 자문을 받는다.

셋째, 심사본 제출 전에 학교 현장의 시험 적용을 통해 오류 외에 수준,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넷째, 교과서 개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프로세스별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진척도와 업무 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느 부문이나 내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아웃소싱을 검토해야 하며, 방

법에 따라서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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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온- 오프라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면 교과서 편찬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오류 및 불만 지적, 개선 의견 등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으며, 특히 교

과서의 사후 관리와 수시 보완 체제 구축에 유효하다. 온라인 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시 발행사별 홈페이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용하는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 서비스( http :/ / cu tis.m oe.go.kr )와의 연계 활용을 모

색해야 한다. 모니터링 요원으로는 교사, 학부모, 학생 외에 각계각층의 전

문가를 영입을 고려할 수 있다.

5 . 자료실 운영 및 자료 DB의 구축

교과서는 편집 저작물이므로 질 개선과 함께 오류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

한 원전 자료와 참고자료를 갖춘 자료실 및 자료 DB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

하다.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외에 전차의 교과서의 검정 또는 수정·보완 과

정에서 작성된 오류 수정 내역도 DB 구축시 활용 가치가 크다. 오류는 새로

운 유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전체 교과서를

분석하면 오류 및 편향된 기술 방지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자에는 인터넷 자료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거, 저작권, 사실의 확

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6 . 적정한 교과서 개발 기간의 확보

사회과 교과서에서 오류가 빈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저작 기간과 검토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출판사와 저작자 모두 교육과정 개정 고

시와 검정 실시 공고에 맞추어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 1차년도 검

정 대상 교과의 경우 심사본 제출 시점까지 주어진 개발 기간이 1년이 채

안되는 경우가 있다.

정부 방침이 미정인 상태에서 투자를 집행하는 데는 리스크 부담이 너무

크다. 검정 대상 교과와 학년별 검정 연도만이라도 먼저 발표하면 교과서

개발 기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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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교과서의 주기적 검정제와 판차를 거듭하는 교과서 제도의 도입은

전문 편집자 양성, 상시적 편집 체제 유지, 장기 투자 등을 유도하고 교과서

의 수정·보완·개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과서의 질 관리에 획기적인 전

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7 . 편향적 기술 및 오류 방지를 위한 편찬 지침 제시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이념적 편향 문제와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찬상 유의점 등을 통해 필자의 권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의 방향을 잡아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편찬 지침

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계와 교육계, 출판계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

렴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편찬 지침 제시가 필요한 부분을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경제 분야》

경제를 보는 시각 중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의 조화 방안

기업의 합목적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

신자유주의적 경제관과 복지사회적 경제관에 대한 관점

한국 사회의 계층화, 빈곤화, 양극화의 원인과 극복 방안

국제 무역 수지의 불균형에 대한 기업적 시각과 경제학자들의 시각의 차이

《한국근현대사 분야》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한 합헌적 합법적 내용, 정부 수립의 정통성 문제

일제 시대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개발론을 둘러싼 대립과 관련한 통설

의 제시

항일 무장 투쟁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와 그 개량주의적 한계 문제

친일파를 둘러싼 제반 문제점들

개발 독재의 득과 실 문제 등

한편,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인명, 지명, 역사적 사건·사실명 등의 표기

는 편수자료에 충분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신조어 표기, 제3세계권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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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글 표기, 적기 증보 등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편수자료는 공익적 성

격상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가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 검정교과서 발행에 대한 시장 논리의 도입

발표자가 적시하였듯이 출판사는 기업이고 교과서는 엄연한 상품이다.

즉, 교과서는 공공재로서의 국가가 질 관리에 관여하되, 출판사가 질 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 이러한 면

에서 공동 공급을 통해 발행 부수와 상관없이 검정에 합격만 하면 발행 수

익을 균등 분배(1/ n)하는 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검정도서의 수익 균분

체제는 출판사의 투기성 검정 출원을 조장하고, 개발비의 앙등을 가져오며,

발행사와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보완을 소홀히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나

아가 교과서 출판계 전체적인 영세화를 가져와 전문 편집자의 육성과 상시

적 편집 체제 유지를 어렵게 하고 질 개선 투자를 억제하는 등 검정도서에

관한 모든 폐해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정제는 출판사의 발

행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외국의 검정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선진 외국의 경우 자유 시장 경쟁이 정착되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과서

출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것은 교육 당국

의 검정심사 및 편수·발행 관리 부담을 줄이고 교과서 공급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시장 논리 도입에 대한 반론으로 흔히 채택 문제를 거론하는

데, 이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교과서 최고 가격제와 외형 체제의 자율화, 검정도서 수익의 차등배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며, 동시 도입을 추진해야 정가 인상을 최소화하

면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교과서 정가

사정시 편집디자인 및 시각 자료 개발비, 편집인건비, 수정·보완 비용 등을

현실화하는 것도 교과서 질 개선의 전제 조건이 된다.

9 . 질 관리 주체의 책무성 강화

발표자가 제시한 교과서의 질 관리 주체간에 기능이 분절화되고 책무성이

모호하며 유기적인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검정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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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후 교과서 수정·보완을 소홀히 하는 발행사나 저작자가 있을 경우 정도

에 따라 과징금 부과 또는 발행 정지 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네거티

브 옵션은 앞에서 거론한 발행 수익의 차등배분 등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와는 별도로 교과서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나 의견이 여과 장치 없

이 교육인적자원부를 경유하여 개개 발행사로 직접 전달되어 수정·보완

방향 설정에 애로를 겪는가 하면, 교과서 저작 또는 검정 문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검정 시스템을 상설화, 전문화하는 한편, 사회적인 쟁점 제기가 많은 교과

는 편수 인력을 증원하여 교과서에 대한 질 관리 능력과 대외 조정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검정교과서협회와 교과서연구재단 등은 교과서 편찬과 수정·보완, 발행

사의 경영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중국 등 역사 왜곡과 관련된 주변 국가의 역사 교과서를

번역해서 발행사에 제공한다든지, 교과별로 전문화된 편수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는 일, 원가 사정 방식 개선에 대한 연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검정교과서의 질 관리의 핵심은 저작자와 발행사로 하여금 수익에 대한

동기 유발을 통해 창자발적인 투자와 창의성의 발현을 유도하는 데 있다.

교과서 제도와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정 심사 또는 행

정 지도 강화는 차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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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제-토론 4

검정도서 질 관리를 위한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역할
김병규(한국검정교과서협회)

우리 협회 설립 후 근 30년간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하여 협회의 목적사

업인 교과서의 적기 생산·공급에 대하여는 현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학교 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충

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교육과정에 대비한 양질의 검정도서 발행과 정부의 교과서

정책인 교과서 검정화에 대비한 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 가운데에서도 주제 발표상의 교과

서 질 개선을 위한 책임 주체 중 아래내용의 발행사 책무를 중심으로 몇

가지 발췌하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 중 발행사의 책무 요약

교과서 질 관리는 최초 체제 구성부터 집필을 거쳐 편집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지만, 심의본이 제작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질 관리가 시작되어야함.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의 전제조건인 전문 편집자를 확보하고 그 편집자

에게 강력한 편집권한을 부여함.

이러한 발행사의 책무를 검정교과서협회와 교과서연구재단이 적극적으

로 지원하여 오류 없고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 생산·공급하는 데 일조해야함.

1 . 교과서 수정·보완업무를 편찬자 임무 중심으로 강화(편찬인단

구성과 운영)

현재 검정도서 수정·보완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연구관) 중심으로 행하

여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초 검정도서가 발행되면 전국적으로 학교 현

장의 해당 교과목별 교사들을 선임하여 내용검토를 거칩니다. 이들의 검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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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서와 집필과정에서 누락된 오류사항들을 종합하여 이를 교육인적자원부

연구관이 1차 수정·보완 검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발행사에서는 1차 수

정·보완된 가쇄지를 제출, 2차 수정·보완 검토 작업을 거쳐 발행사는 수

정 가쇄본을 제출하면 담당 연구관의 최종 검토 후 결재부본을 인수하여 우

리 협회가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자가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업무수행에 있어 절차상의 문

제 보다는 심의본 제작 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입

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매년 발행되는 교과서에 대하여 저작자의 수

정·보완 관리를 위하여 교과서 정가의 약 8%에 해당하는 저자인세를 지급

하고 있으나 저작자는 교과서 검정심사의 합격을 목표로 저작에 참여하여

합격 후에는 그 책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작자로써 책무를 소홀히 하

는 실정이 교과서 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현 편수조직으로는 체계적인 수정 검토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검정도서는 중학교 13과목, 고등

학교 77과목으로 총 90과목 1,601책을 16명의 연구관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의 경우 3명의 연구관이 사회, 지리, 경제, 한국근현대

사, 법과사회, 지리, 역사, 사회과부도 등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3개 총 15개

과목 164책을 담당함으로써 업무량과 능력에 한계가 있음이 현재의 실정입

니다.

특히 제2외국어의 경우 1명의 연구관이 일본어를 비롯한 6개국 12개 과목

을 담당하는 실정은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 하

겠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자를

중심으로 편찬인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저작자, 발행사, 교사, 학생등의 수정·보완 검토 의견을 담당연구관의 검토

전에 편찬인단에서 심층적으로 심의·검토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최종 연구관이 검토, 결재부본을 인수·발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업무의

간소화를 꾀하고 수정·보완 작업의 신속성·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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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단, 본 업무는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할 사업으로 향후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할 것임을 밝혀둡

니다.

사회과 편찬인단 구성과 운영 예시

(1) 구성

과목별 세 부 과 목 저작자 편집자 자문기관

사회과

사회,인간사회와환경,사회문화 1

3

국회, 법제처, 국토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사편찬위원회,

보건복지부, 경제인연합회 외

한국지리,세계지리,지리부도 1

국사,한국근현대사 1

사회과부도,세계사,역사부도 1

경제지리,경제 1

법과사회,정치 1

(2) 임무

° 저작자 : 내용상의 수정을 포함한 제반사항 심의

° 편집자 : 내용상의 수정 외에 오·탈자 및 띄어쓰기, 레이아웃, 사진·

삽화 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

° 자문기관 : 심의내용에 대한 검증과 자문

2 . 전문 편집자 양성과 사회적 자격 인정

우리가 발행하는 교과서는 국민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

식하에 정부정책에 따라 교과서 질 향상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

였습니다.

정부 수립이후 7차에 걸쳐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교과서의 질이 다

소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는 교과서 편찬이나 평소 수정과정에서 대부분 교과 교육 전문가 또는

저작자들이 그 역할을 주도하고 각 발행사 편집자들의 다양한 편집기법이

나 전문기술 분야가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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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가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별 특성, 학습 동기 유발 등 교수·학습

효과 면이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편집자들의 역할과 능

력 향상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특히, 차기 교육과정에서의 수시검정체제에서는 이들의 능력이 각 발행사

의 존립문제와 직결될 것으로 예측되어 편집자의 양성과 권한 부여 및 사회

적 자격 인정이 교과서 질 개선 사업에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우

리 협회는 편집자 양성 교육과 검정 교과서 컨설팅사업, 교과서 전문 집필

및 편집자격제 도입과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가 . 검정도서 컨설팅 사업 실시

교과서 발행사의 창업을 지원하고 교과서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하

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교과서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교과서

검정 참여 방법 등 다양한 자료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교과서와 관련된 교육정책과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안내하는 서비스

를 통해 검정제의 특성인 다양성을 위하여 많은 발행사가 검정도서에 참여

할 수 있고 교과서 개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

정입니다.

나 . 교과서 전문 집필 및 편집 자격제 도입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

교과서 발행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 할 것입니다.

교과서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 및

편집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문화된 전담인력의 육성을 통해 외

국의 교과서 전문 발행사들과의 교류를 확대 지원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교과서 집필자의 전문화를 위해서 「교과서 집필 자격증(License

for N on-Fiction Writin g)」제도를 도입하고 교과서 편집자의 전문화를 위

해서는 「교과서 편집 자격증(License for N on-Fiction Editing)」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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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과서 출판을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과서 관련 전문 자격증제도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시행중인 제도

로서 교과서 집필자와 편집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교과서 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집필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의 대가, 예를 들

면 물리학이나

물리교육이라는 특정 학문분야의 학문능력과 물리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

는 교과서 집필 능력은 구별되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중·

고등학교 물리교과서를 가장 잘 집필할 수 있는 교과서 집필자이기를 기대

하기는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 편집의 경우도 교육과정에 적합하도록 교과서 내용

을 분석, 조정, 통합 배열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과목

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전문적 능력을 갖

춘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교과서 발행의 전문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

다. 지속적인 전문 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 즉 교육프로그램 운

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면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과서 집필 자격증과 교과서 편집 자격증을 활

성화할 수 있도록 향후 전문 집필자와 편집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과서전

문가양성학교(Textbook Writer & Editor' s Sch ool)」를 설립하여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기본적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교과서 발행 관련 워크

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교과서 전문가들의 교류를 활성화하

여 전문 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통한 교과서 질 관리를 체계화 할 것입니

다.

우리 협회는 설립 목적사업인 양질의 검정도서 적기 생산·공급의 기본적

인 업무 외에 이상과 같이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단

기·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도 정부의 지도·

지원과 평가원 등 교육 관련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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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제-토론 5

검정도서 수정 보완체제 개선방안

- '사회과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 -

김만곤(경기 성복초등학교 교장)

발표자는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 혁신의 근본은 교육과정이며 이를 실현

하는 수단이 바로 교과서라고 전제하고, 교과서는 그만큼 중요하므로 교과

서 외형체제와 질적 수준에 대한 쟁점도 많아서 예를 들면, 특히 내용 오류

와 관점 편향의 문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며 이로써 교

과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발표자는 이러한 관

점으로 교과서의 질을 검증하는 기준과 저작 과정에서의 질 관리로 나누어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지원으로 검정도서 수정 보완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73)를 수행하였다. 이 토론에서는 그 연구의 개요를 소개하

여 발표자의 교과서 질 관리에 대한 관점을 보충해보고자 한다. 교과서 수

정 보완 방안은 현실적으로 오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는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하드웨

어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1 . 교과서 수정 보완 체제 개선방안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체제를 크게 고치지 않고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거

나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정 보완 방안으로, 일선

교사 내용검토의 효율성 제고, 교과목별 교과서 내용검토 협의체 구성·운

영, 관계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시스템

(CUTIS) 활용의 활성화, 오류사항의 데이터베이스화,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73) 김만곤 김차진 강환동 주용준, 2006. 10, 「검정도서 수정 보완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
국교과서연구재단 위탁연구).

- 173 -



의 우수 교과서 선정·홍보, 저작자와 출판사의 성실한 검토를 위한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 개정 등을 열거할 수 있으며, 각 방안의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일선교사들을 동원하는 내용검토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늘이고, 검토 인력을 과목별·학년별로 연계성이 있도록 배정해야 하며, 실

제로 그 교과목의 수업을 담당해본 교사에게 위탁해야 한다. 검토비도 현실

화하고 교사용지도서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저작자와 편집자들은 그 교과서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과서

내용검토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시본 제작 후 또는 초판 발행 직후, 교과서

별(또는 교과목별)로 수정·보완을 위한 내용검토의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각 출판사로 하여금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학회·

연구소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하여 감수를 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

를 첨부하거나 판권란에 표기하도록 하면 내용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다.

교육부의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CUTIS)를 교과서 판권란에

안내하고, 오류 신고에 대하여 한국검정교과서협회로 하여금 보상하는 방안

을 마련하면 이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이다.

오류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출판사로 하여금 같은 실수를 범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교과서에 오류가 적고 어떤 교과서에

오류가 많은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준의 높낮이를 검정하기보다 일정기준을 통과한 모든 교과서를 합격

시키는 현행 제도도 장점은 있으나, 교과서 합격 종수를 적정화하여 우수

교과서를 선발하면 교과서의 수준도 높아지고 출판사의 수익도 보장되어

전문출판사와 전문편집인을 육성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는 각 출판

사에서 검정기간에만 편집인력을 고용하고 검정 후에는 해고·축소함으로

써 양질의 교과서 개발에 절대적인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판사에 대한 규제사항은 많은데 비해 저작자에 대

한 제한규정은 전혀 없다. 부실한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도록 하려면 저작자

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불성실한 저

작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에 관한 약정서에 저작자의 의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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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예 : 저작자는 교과서 검정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검

토하고 수정·보완해야 한다 )을 명시해야 하며 불성실한 검토결과에 대해

서는 텍사스 주처럼 벌과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그 방안이 될 것

이다.

2 . 검정제도의 개선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교과서 편찬제도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교과서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오류 수정·보완 등 검정업무 위

탁의 확대, 국정도서 편찬업무 전체의 위탁을 통한 교과서 전문기관 육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책무성 강화, 정기검정제 도입을 제안할 수 있다.

교육부 편수조직은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중요성이나 업무량에 비

해 매우 허약하다. 더구나, 교육과정 교과서 수시-부분 개편 정책을 시행하

고자 하면서도 기구와 조직은 그대로 두고 있으므로 과연 이 새롭고 멋진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교육부는 또 이미 오

래 전부터 국정도서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편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국·검정을 포함하여 교과서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교육부

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형태로 검정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74), 유독 교과서 오류의 수정·보완 업무만은 정

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오류 수정·보

완 업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과서 내용 수정·보완 업무의 진행은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 주체

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경우 검토의견 및 여론수

렴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는 독자적으로 교과목별

내용검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교사들이 지도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나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 해당 출판사 담

74) 199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설치됨에 따라 교과서 검정 업무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부분적으로 나누어 맡는 형식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업무의 내용이나 절차에 따라 분산되어 있
다. 이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이 조치는
교과서 검정에 관한 주요정책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교육부가 결정한 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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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가 바로 회신하는 교육부의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시스템(CUTIS)도

협회에서 직영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에도, 교육부에서는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과서 수정·보완

추진 지침(2006. 9. 15)처럼 중요한 정책결정에 의한 내용수정 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정책추진에서 불안해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조

정이 이루어지면,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는 독자적으로, 교과목별 저작자

와 편집자, 각 분야별 관계 기관 및 대학, 학회,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로 이

루어진 내용검토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회는 이러

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목별 담

당자를 자문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만약,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그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 재단도 이러

한 기능조정의 경우 상당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종전처럼

관련 협회와 재단을 편의상 활용하기보다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은 일시-전면 개정에서 수시-부분 개정으

로 전환되어 이 시책이 실현될 경우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 업무의 양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될 대로 축소된 편수조직

이 국정교과서의 편찬이나 잡다한 오류의 수정·보완 업무에 노력을 집중

하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일이므로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와 특수학교 교과

서 편찬 업무 전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특수교

육원 등에 위탁하고 교육부 편수조직은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 교과서

기본정책 등 본연의 정책업무에 몰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관하여 이

제는 우리는 담배 한 갑 값도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교과서를 발행한다

는 논리는 교육선진국으로 발전해가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도 인

식을 같이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의 조직을 정비하게 하고, 검정심의위원 추천권 부여, 검정위원·연구위

원·간사로서의 참여 보장, 검정교과서 일체의 수정·보완 권한 부여 등의

조치로써 이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업무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

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검정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취지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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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검정의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검정 자체의 실질적인 사항은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고 있는 업무를 그 성격과 업무추진 절차에 따라

분석해 보면 이러한 이원화가 책임 소재만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태는 정책과 업무수행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2년 8월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 때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

기 쉽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현행 부정기 검정의 폐단과 정기 검정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일본은 물론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기 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기 검정제를 도입함으로써

교육부는 항상적으로 정책을 연구·기획함으로써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 조직을 설립 취지에 맞추어 교육과

정 연구 분야와 교과서 연구·개발 및 검정업무 추진 체제로 정비하여 역시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다. 정기 검정

제는 또한 출판사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필·편

집진을 상시 유지, 관리하게 하고 그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유도하는 체

제가 된다. 따라서 정기 검정제를 도입하면, 교육부에서는 출판사에 대하여

특정 교과목의 전문출판사가 되라 , 교과서 출판 연구를 하라 는 등의 요

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개혁

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교육부에서 교과서의 사소한 오류사항까지 수정

을 지시하는 후진적 형태를 유지할 필요조차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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